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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민원

조정사례

▢ 강원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 강릉시 사천해변 40년 군 경계용 철책 철거, 

해수욕장 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 원주시 군부대 신축 반대 집단민원, 군사보호

구역 확장 않고 주민 체육시설 건립 합의

▢ 가평군 예비 헬기작전지시 폐쇄로 주민 58년 

숙원해결

▢ 강원 고성군 청간해변 41년 군 경계용 철책 

경관형 울타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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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민원번호：2AA-0811-028799, 2BA-1110-017700(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조사관)

(‘11. 11. 29.) 

민원개요

강원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고성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인근 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포사격장의 폐쇄 또

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대대리포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

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40여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당사자

∙ 신 청 인：강원 고성군 간성읍 주민 ○○○ 및 학생 등 1,320명

∙ 피신청인：육군 제○○보병사단장(피신청인1), 제○○군단장(피신청인2), 제○○
야전군사령관(피신청인3), 강원도 고성군수(피신청인4)

∙ 관계기관：강원도지사

 민원내용 

∙ 포 사격 소음ㆍ진동으로 주민 생활 불편 및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

대리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제○○보병사단장, 육군 제○○군단장.

∙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 대체지가 확보되어야 이전이 가능

나. 육군 제○○야전군 사령관

∙ 대대리포사격장 이전부지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반영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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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성군수   

∙ 포 사격장 이전 대체지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그러나 군(軍) 부대가 ‘대대

리포사격장을 이전하겠다.’고 결정하면, 포 사격장 이전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

하고 지원

 주요 쟁점사항

∙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대체지 확보

∙ 포 사격장 이전 비용 부담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포 사격 소음·진동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대리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1. 8. 25. 지역주민 및 학생 1,319명 대대리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 요구

     * 2011. 10. 5. 고성고등학교 학생회장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 요구(2BA- 

1110-017700)

∙ 이에 대해 군(軍) 부대는 ‘대체지가 제공될 경우, 포 사격장의 이전은 가능하

지만, 포 사격장의 폐쇄는 불가하다.’고,

∙ 관련 지자체는 ‘포 사격장의 이전 대체지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답변

∙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을 위한 대체지와 예산 확보 가능여부 대두

∙ 집단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조율하여 민원 해

결방안을 모색

나. 해결 목표

∙ 관계기관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 대대리포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으로 집단민

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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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해결과정 

∙ ’11. 8. 8. ：‘11년 9월 이동신문고 현안사항 해결요청 (고성군)

∙ ’11. 8. 23.~24.：실지조사(1차) 및 주민 의견수렴

∙ ’11. 8. 25.：집단고충민원 제기 (지역주민 및 학생 1,319명)

∙ ’11. 8. 30.：관계기관 자료 및 의견 제출요구(육군 제00보병사단, 강원도 고

성군 등)

∙ ’11. 9. 6.~7.：실지조사(2차) 및 000mm 포 사격 소음측정

∙ ’11. 10. 5.：고성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고충민원 제기

                                           

∙ ’11. 10. 18.：관계기관 방문 지원협조(강원도)

∙ ’11. 10. 27.：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합의

∙ ’11. 11. 2.~3.：관계기관 합동 현장 확인(3차) 및 협의 

∙ ’11. 11. 21.：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소요예산 국방중장기계획 반영 가능통보

∙ ’11. 11. 21.：조정서(안) 최종합의 (피신청인, 관계기관)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130mm 포는 이달 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포는 연간 총 6회로 제한,  

105mm 포는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군(軍)은 내년 6월까지 105mm 

사격장 이전지를 선정, 사격장 이전 사업을 ‘14∼’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

토록 하는 합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피신청인1, 2는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130mm 포는 2011. 11. 30.부터 대대리포사격장에서 사격하지 않는다.

    2) 155mm 포는 ‘13년~’17년 또는 ‘14년∼’1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대체지

(충용사격장 일원)가 완공될 때까지, 대대리포사격장에서 해상사격 등 연

간 총 6일만 사격한다.

    3) 105mm 포 대대리포사격장 사격 일수는 2012. 2. 최초 주민설명회에서 

신청인 대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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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신청인1 주관 하에 피신청인4와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까지 

105mm 포 사격장 이전 대체지를 선정하고, 사격장 이전 사업을 ‘13
년~’17년 또는 ‘14년∼’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

일 안에 이전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한다.

    5) 고성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 중에는 대대리포사격장에서 포 사격을 하지 

않는다.

    6) 각 포 사격장 대체지 조성 완료 후에는 대대리포사격장에서 일체 포 사격

을 하지 않는다.

    7)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사업이 ‘13년~’17년 또

는 ‘14년∼’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하고, 피신청

인2는 피신청인1의 건의 사항을 피신청인3에게 건의하여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사업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되어 추

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반기 1회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추진상황을 지역주민대표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 피신청인3은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피신청인2의 건의사항인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이 ‘13년~’17년 또는 ‘14
년~’18년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육군본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2) 군사령부 차원에서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필요한 사항

을 적극 지원하고 조치한다.

∙ 피신청인4는 대대리포사격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피신청인1, 2가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대체지를 원만하게 선정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고, 선정된 대체지 주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이전사업에 

적극 관여하여 지원하고 조치한다.

    2) 피신청인1, 2가 반기 1회 주관하는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추진상황 설명회

에 함께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조치한다.

    3) 기타 대대리포사격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1, 2의 각종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조치한다.

∙ 기타 대대리포사격장의 사용 및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청인 

대표, 피신청인1, 2, 3, 4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포 사

격장 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참여·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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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1. 30.：130mm포 사격금지

∙ ’11. 12.    ：사격장 이전 사업비 ‘13~17 또는 ’14~18 국방중기예산 육군본부 

반영건의

∙ ’12.  1.   ：포 사격장 이전 주민 설명회(반기 1회) 및 대체지 선정

∙ ’18. 12.   ：포 사격장 이전 완료 추진

나.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과 학

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대대리포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주

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

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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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포사격장 40년 민원..권익위 중재 해결

❙기사입력 2011-11-29 18:04    

 

【고성=연합뉴스】이종건 기자 = 40년 이상 끌어온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소음'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 민원 조정회의

를 열었다. 

회의에는 현지 주민 대표를 비롯해 군부대 지휘관과 참모, 황종국 고성군수를 비롯한 고성군

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30mm 포는 이달 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포는 연간 6일로 사격훈련을 

제한하기로 했다. 

105mm 포의 경우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해 이

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성중ㆍ고교 시험기간에는 사격훈련이 일절 금지된다. 

군(軍)은 장기적으로 사격장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014∼2018년 국방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 왔던 고성군 간성읍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편

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격장으로부터 불과 450여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업에 큰 지장을 받았던 고성중ㆍ
고교 재학생 580여명은 이번 결정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대대리 포 사격장은 애초 1972년 항공작전용으로 군(軍)에 의해 간성읍 북천에 설치된 비행장

이었다. 이후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어들자 관할 군부대는 1980년부터 지금

까지 연평균 약 60일간 포 사격을 해왔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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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지난 8월 주민과 학생 등 1천320명은 국민권익위의 이동신 문고가 고성지역을 방문했

을 때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을 바라는 집단 민원서를 제출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군부대에서 적극적

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돼 온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돼 주민과 학생 불편이 해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정회의 참석에 앞서 현지 군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

으며 포사격장 현지를 둘러봤다. 

권익위, 강원도 고성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기사입력 2011-11-29 15:00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1980년부터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온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포사격장(3만1944㎡)이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조정 결과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에 대한 대체지를 내년 6월

까지 선정토록 중재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군(軍)은 1972년 항공작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비행장을 설치했으나 이후 작전환경이 바

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었다. 이에 관할 군부대는 해당부지를 1980년부터 지금까지 사격장

으로 사용하면서 연평균 약 60일간 포를 사격해왔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40여년간 소음에 시달려 왔고 사격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고성 중·고
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습권 침해를 받아왔다.

간성읍 지역 주민들 및 고성 중·고교 학생 1320명은 지난 8월 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고성

에서 열렸을 때 포사격장 이전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서를 접수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고성군청에서 지역주민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

를 열고 ▲이달 말부터 130㎜포 사격중단 ▲155㎜포 연간 6회 사격제한 ▲내년 6월까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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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장 이전지 선정 ▲사격장 이전 사업의 '2014∼2018년 국방중장기계획' 반영 등을 합의

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여러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

며 "군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돼 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

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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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도 고성 포사격장 40년 만에 이전 합의

2011.11.29 (15:55)   김철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80년부터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온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 사격장이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군과 주민 등을 상대로 현장 조정해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 사격장에 대한 대체

지를 내년 6월까지 선정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군은 1972년 해당 지역에 비행장을 설치했으나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

었고 1980년부터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한해 평균 60일 동안 포를 사격해왔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40년 넘게 소음에 시달려 왔고 사격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고성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습권을 침해받아왔습니다.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 만에 이전

20111129 14:10 / 배선영 기자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에 위치한 포사격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40년 

만에 이전할 전망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뒤 여러 차례 군 당국을 만나 협의

한 끝에 내년까지 사격장 이전지역을 선정하고 국방중장기 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

습니다. 

고성군 대대리 주민들은 지난 40년간 포사격 연습의 소음에 시달려왔으며 주변 학교의 수업

에도 큰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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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포사격장 40년만에 중지한다  

20111130 / 이장춘 기자

 

40년 이상 끌어온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소음’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민원 조정회의

를 갖고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불편한 주민생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30mm 포는 이달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포는 연간 6회로 사격훈

련을 제한하기로 하는 한편, 105mm 포의 경우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내년 6월까지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근의 고성중·고교 시험기간에는 사격훈련이 일절 금지하기로 했으며 군부대는 장기적

으로 사격장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천14∼2천18년 국방중장기 계획에 반영하

도록 했다.

고성 포사격장 소음 민원, 40년만에 해결

❙기사입력 2011-11-29 15:52  | 기사수정 2011-11-29 18:24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40년 이상 지속된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소음’ 민원이 국

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 민원 조정회의를 열

고 130mm 포는 이달 말부터 사격을 중단하고 155mm 포는 연간 6회로 사격훈련을 제한하기

로 결정했다. 

또 105mm 포는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사격하고 가능한 빨리 부지를 선정해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성중ㆍ고교 시험기간에는 사격훈련이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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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은 장기적으로 2014∼2018년 국방 중장기 계획에 사격장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에 40년간 고통을 겪어 왔던 고성군 간성읍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격장으로부터 불과 450여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업에 큰 지장을 받았던 고성중ㆍ
고교 재학생 580여명은 이번 결정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대대리 포 사격장은 1972년 항공작전용으로 군에 의해 간성읍 북천에 설치된 비행장이었으나 

이후 작전환경이 바뀌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어들자 관할 군부대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

균 약 60일간 포 사격을 해왔고 지역주민들은 소음 민원을 제기해 왔다.

 

급기야 지난 8월 주민과 학생 등 1320명은 국민권익위의 이동신 문고가 고성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을 바라는 집단 민원서를 제출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군부대에서 적극적

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돼 온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돼 주민과 학생 불편이 해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현지 주민 대표와 조성직 육군 제22보병사단장, 정진국 육군 제8군단 참모장, 나영

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교육훈련과장, 황종국 고성군수를 비롯한 고성군청 관계자 등이 참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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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권익위 중재, "130mm포 이달 말 중지…대체지 내년 6월 선정”  
20111130 / 이슬기 기자

 

1972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시가지 가장자리에 설치된 이후 1980년부터 포 사격장

으로 사용돼오던 대대리 포사격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현장조정으로 다른 지역

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포사격장의 이전은 약 40년만에 합의된 것이며 대체지는 내년 6월 선

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당초 군은 1972년 항공작전을 위해 이곳에 비행장을 설치했으나 이후 작전환경이 바뀌

면서 비행장 사용이 줄었고 이에 관할 군부대는 해당부지를 1980년부터 지금까지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연평균 약 60일간 포를 사격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포 소음에 시달려 왔고 

사격장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고성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왔다.

 

이에 간성읍 지역 주민들과 고성 중·고교 학생 총 1,320명은 지난 8월 권익위가 농어촌 지역

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가 고성에서 열렸을 때 그간의 피해

를 호소하면서 사격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시킨 바 

있다.

 

이후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여러 차례 군과 협의 끝에 29일 고성군청에서 지역민들과 조성

직 육군 제22보병사단장, 정진국 육군 제8군단 참모장, 나영기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교육훈

련과장, 황종국 고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번 합의안에는 ▲ 130mm 포, 이달 말부터 사격 중단 ▲155mm 포, 연간 총 6회 제한 ▲
105mm 포, 가능한 다른 지역서 사격 ▲군, 내년 6월까지 105mm 사격장 이전지 선정 ▲사격

장 이전 사업 ‘14∼’1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전 전이라도 

고성 중·고교 시험 기간에는 포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한편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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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군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

속돼온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기사입력 2011-11-29 17:32 

 

【고성=뉴시스】강진형 기자 = 김영란(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열린 ‘고성군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현장조정회의’에서 포사격

장을 40년만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민원인 및 관계기관 대표들과 기념촬영

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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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천해변 40년 군 경계용 철책 철거, 해수욕장 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민원번호：2BA-1009-010289(국방보훈민원과, 오형조 조사관)

(‘11. 3. 17.) 

민원개요

강원 강릉시 사천해변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100년 이상 된 송림으로 이름난 강릉의 대표관광지

이지만, 군(軍) 경계용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인근주민들도 해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 감소로 관광손실도 상당해 군(軍) 경계용 철책을 현대화 장비

로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도 해수욕장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40년 숙

원 해결

 당사자

∙ 신 청 인：강원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외 2,249명

∙ 피신청인：육군 제○○보병사단장(피신청인 1), 강릉시장(피신청인 2)

∙ 관계기관：강원도지사

 민원내용 

∙ 강릉 사천해변은 깨끗한 백사장과 송림이 우거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으나, 

해수욕장 등 해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軍) 경계용 철책 때문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 관광객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활지와 해수욕장 해변 590m의 군(軍) 경

계용 철책을 철거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보병사단장

∙ 사천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철책 철거 시 해안경계 작전에 심각한 영향

을 초래하나, 강릉시장이 사천해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경계력 보강을 위한 

감시장비 설치와 경관형 고가초소 신축 등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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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본부 승인 후 철거가 가능하다. 

나. 강릉시장 

∙ 해수욕장 구간(220m)에 대한 사천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가 가능할 경우 철

책철거 공사 시행 및 경계력 보강을 위해 육군 ○○보병사단장이 요구하는 대

체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하겠다.

다. 강원도지사 

∙ 육군 ○○보병사단장이 사천해변 철책을 철거하기로 하는 경우 육군 ○○보병

사단장의 대체시설 및 감시장비 제공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사천해변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겠다.

 주요 쟁점사항

∙ 사천해변 군(軍) 경계용 철책 철거 시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체 가능여

부

∙ 철책 철거 범위 및 대체 감시시설 설치비용 분담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강릉 사천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1970년대부터 

해변 백사장에 경계용 철책을 설치하여 활용에 제약

※ 사천해변은 1982. 4. 10.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나 철책으로 인한 해변출입 제한, 관광 기반투자 부재로 

관광객 감소 추세 

∙ 주민들은 2008년부터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 관할 군부대는 군사 작전상 철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 ’10. 9. 3. 사천해변 번영회장, 강릉시 재향군인회장, 지역주민 등 2,250명이 

위원회에 군 철책 철거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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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목표

∙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민과 군 모두가 윈-윈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되, 현대화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방안 등 

※ 조정 성립 시 관광수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0. 9. 15.：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주민대표, 육군 ○○보병사단, 강릉시 관계자들과 사천해변을 실사하고 해

결방안 논의

※ (육군 ○○보병사단) 사천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군 작전상 철책 

전부(1.2㎞)를 철거하는 것은 불가하나 민가 형성 지역 등 일부 지역은 

검토 가능

     (강릉시) 군 작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군 철책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공사 및 

대체시설 제공 가능

∙ ’10. 9. 15. ~ ‘11. 3. 2.：추가 현장조사(3회) 및 관계기관 협의(7회)를 거쳐 

위원회 조정안 제시

∙ ’11. 3. 2.：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위원회 조정안 수용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군부대는 사천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200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을 

포함해 590m를 철거하고, 대신 강릉시는 경계용 철책 철거지역에 경관형 고

가 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해주며, 강원도는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

을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육군 제○○사단장은 2011. 6. 30.까지 사천해변 군 철책 총 1,200m 중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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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터 사천해수욕장 운영구간까지의 총 590m 해안철책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철책철거 승인을 받아 피신청인 2가 철책철거 공사

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강릉시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사천해변 철책철거 승인 후 기존 진지를 환경조화

형 진지로 리모델링하고, 경관형 고가초소 및 적외선 기능 광학 감시장비 등 

육군 제○○사단장이 요구하는 대체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하여 피신청인 1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 강원도지사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천해

변 경계력 보강을 위한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 중 강릉시장이 건의하는 비용

의 지급일과 지급액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한다. 

∙ 신청인은 향후 사천해변 군 철책 추가 철거 등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는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6. 28.：완료철책철거 합참 승인

∙ ’11. 7.  4.：사천해변 철책철거 공사 완료(대체 감시 장비 설치 완료)

∙ ’11. 7. 11.：사천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및 해수욕장 개장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은 단순히 군 경계용 철책 일부를 철거하는 것을 넘어, 

- 노후된 철책 대신 현대화된 과학화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군 작전수행에 도

움을 주면서도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한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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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송림.깨끗한 백사장..40년 軍철책 걷힌다

❙기사입력 2011-03-17 14:52 | 최종수정 2011-03-17 14:55 

국민권익위, 강릉 사천해변 철책 해수욕장 개장전 철거 조정

【강릉=연합뉴스】유형재 기자 = 울창한 송림과 깨끗한 백사장을 자랑하는 강원 강릉시 사천

해변에 1971년부터 설치된 군(軍) 경계용 철책이 해변(해수욕장) 개장 전에 

철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7일 현장조정을 통해 깨끗한 백사장과 100년 이상 된 송림

으로 이름난 강릉의 대표관광지이면서도 철책이 설치돼 주민 및 관광객들의 해변 출입이 자

유롭지 못했던 사천해변의 철책을 철거하는 조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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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날 강릉시 사천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지역주민들과 이인태 육

군 제23보병사단장, 최명희 강릉시장, 김홍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

장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군부대는 사천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천200m 중 해변 운용구간이 포함

된 철책 590m 철거에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강릉시는 철거지역에 경관형 고가 초소와 광학 

감시장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원도도 대체 감시장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사천해변은 1982년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돼 매년 약 1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철책

이 설치돼 해변 출입의 제한, 관광 기반투자 부재 등으로 관광객이 감소하자 지역주민 2천

250여명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이를 철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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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

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

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해변 개장 전까지 철책이 철거돼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울창한 송림과 깨

끗한 백사장에서 맘껏 강릉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

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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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 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3-17 15:31 

【서울=연합뉴스】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사무소에

서 사천해수욕장 군용 철책 철거 요구 민원에 대해 현지주민, 군부대, 강릉

시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내 군용 철책을 철거키로 합의한 후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 강릉시장 

최명희, 육군제23사단장 이인태, 김영란 위원장, 지역 주민. 2011.3.17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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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 사천해수욕장 주민과 인사

❙기사입력 2011-03-17 15:32 

【서울=뉴시스】박세연 기자 = 친서민 현장 행정에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후 

강릉시 사천면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주민들과 악수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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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 사천해변 철책 철거된다

2011. 3. 17.(목)

 

<앵커멘트>

아름다운 강릉 사천해변을 가로막고 있던 철책이 철거됩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늘게 생겼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푸른 해송밭과 어울린 새하얀 백사장과 항구. 하지만 바다를 가로막는 철책이 아름다운 경관

을 해칩니다. 

주민들의 오랜 걱정거리였던 사천해변의 철책이 사라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군 당국, 강릉시, 주민 등은 오늘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해수욕장 구간의 철책 590미터를 없애는 대신, 강릉시가 강원도의 지원아래 군에 고가초소와 

적외선 감시장비 등을 설치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비용문제가 있어서 군부대와 강릉시, 주민들의 양보가 없었으면 이뤄지기 어려운 결정이었습

니다"

주민들은 오랜 소원을 풀게됐다며 기뻐합니다.

당장, 올 여름 철책이 없어져 관광객이 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규백 주민대표

"당초 300m 철거하기로 시하고 얘기가 됐는데, 600미터 가까이 철거가 되니 더 바랄게 없지

요"

하지만 동해안 전체의 경관변화는 아직 거북이 걸음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2007년부터 철거해온 동해안 철책은 36킬로미터 가량. 전체 철책의 17%에 그

칩니다. 하지만 철거사업은 지난해로 모두 끝나, 당장 올해부턴 철거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조

차 세워져있지 않은 상탭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계속 얼어붙으면서 군이 철책 철거에 난색

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철책 철거가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NEWS 엄기숙 입니다.

2011-03-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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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MBC> 사천 철책 철거 합의

2011. 3. 17.(목)

◀ＡＮＣ▶ 수 년째 민원이 제기된 강릉 사천해변의 군 경계 철책 철거 문제가 해결책을 찾

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과 행정기관, 주민들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르면 올 여름 해변 개

장 전까지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ＶＣＲ▶ 강릉시 사천면 사천해변.

백사장에는 지난 1971년 설치된 낡은 군 경계용 철책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사천면 주민 2,200여명은 송림과 해변을 가로막고, 미관을 해치는 철책을 철거해달라

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4차례의 현장 조사와 8차례

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냈습니다.   강릉시와 강원도가 군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대신 

군당국이 철책 590m를 철거한다는 겁니다.  이를 23사단과 강릉시, 강원도, 주민들이 모두 

받아들여 마침내 40년 묵은 철책이 철거되게 됐습니다.

 

◀ＩＮＴ▶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어려웠던 조정 이끌어내 기뻐"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것에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ＩＮＴ▶조규백 주민 대표："너무너무 기쁘다."

 지금까진 이 작은 출입구로만 백사장을 드나 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 철책이 철거되면 관광

객들은 사천해변을 이용하기 편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또, 울창한 송림과 시원한 바다 경관

을 함께 갖추게 돼 여름 피서철 사천지역 경기 전망도 밝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MBC 보도부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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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행정위해 강원도 찾은 김영란 위원장

❙기사입력 2011-03-17 15:33 

【서울=뉴시스】박세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중앙)이 17일 오후 사천해수욕

장 군용 철책 철거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뒤, 관계관, 주민들과 함께 기념 촬

영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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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군부대 신축 반대 집단민원, 군사보호구역 확장 않고 주민 체육시설 건립 합의
민원번호：2BA-1009-010289(국방보훈민원과, 서상원 조사관)

(‘11. 1. 27.) 

민원개요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신축중인 육군 포병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대 신축으

로 인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및 이 건 민원 마을의 

발전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부대 경계선을 기존 경계선 밖으로 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을 통해 군부대 신축과 마을 발

전을 동시 만족하는 대안 마련

 당사자

∙ 신 청 인：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주민 53가구(이장 ○○○)

∙ 피신청인：육군참모총장

∙ 관계기관：원주시장

 민원내용 

∙ 육군 포병부대를 마을에 인접하여 신축하고 있어 건축허가 제한 등 재산권 피해 

우려되어 재산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참모총장

∙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군 부대인 피신청인

의 특성상 마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나. 원주시장 

∙ 마을 발전을 위해 일정 부지를 매입해 마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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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사항

∙ 군부대 신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주민 재산권 침해

∙ 마을 발전 방안 마련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군 부대 신축으로 인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 및 마

을 발전 방안 마련 요구 고충민원 제기

※ 2010. 9.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거주 53가구(대표: 이장 ○○○)

∙ 이에 대해 군 부대에서는 ‘피해 최소화 방안은 논의가 가능하나, 마을 발전 방

안은 군 본연의 임무상 불가능하다’고 답변

∙ 마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원주시 역할 대두

∙ 집단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조율하여 민원 해

결방안을 모색

나. 해결 목표

∙ 포병부대 신축을 둘러싼 집단민원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책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 마련

-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창출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0. 9. 1.：고충민원 접수

∙ 2010. 9. 13.：실지방문조사(1차)

- 장소：마을회관, 공사 현장 사무소

- 참석：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5명), 육군본부(무기정책과)

- 신청인 요구 사항 정리 및 피신청인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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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인：피해 최소화 및 마을 발전 방안(체육시설 건립) 마련 요구

     ․ 피신청인：피해 최소화 방안만 논의 가능

∙ 2010. 10. 7.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답변자료 접수

- 피신청인：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설정 제안

- 관계기관：마을 발전 방안으로 제안된 체육시설 건립 소요 비용 제출

∙ 2010. 11. 3.：실지방문조사(2차)

- 장소：마을회관, 공사 현장 사무소, 원주시청

- 참석：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3명), 육군본부(무기정책과), 

원주시(건강체육과), 위원회(국방보훈민원과)

- 마을 체육시설 건립시 소요 비용 분담 방법 및 분담액 조율

∙ 2010. 11. ~ 2010. 12.：기관 협의

- 육군본부와 원주시간 비용 분담 방법 및 분담액 조율을 위해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수십 회 전화를 이용한 협의

∙ 2010. 12. 22.：실지방문조사(3차)

- 장소：마을회관

- 참석：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7명), 육군본부, 원주시(건강체육과), 위원회

- 1차 조정안 도출, 1월 초까지 세부사항 추가 논의

∙ 2011. 1. 14.：실지방문조사(4차)

- 장소：마을회관, 공사 현장 사무소, 원주시청

- 참석：신청인(대표자 포함 주민 6명), 육군본부, 원주시(건강체육과), 위원회

- 최종 조정안 도출, 주민대상 설명, 조정 회의 장소 확인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

- 부대 최외곽경계선 밖으로 보호구역 ※ 미설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최대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설정 가능

∙ 마을 발전 방안

- 마을 체육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건립

․ 원 주 시：체육시설 부지(990㎡) 매입, 체육시설 설치(총 6억원 예상)

․ 육군본부：체육시설 부지 성토(5t트럭 350대)

배수시설, 구조물(석축) 설치, 평탄작업(총 1,700만원 예상)



40 2011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 제거 등 농성 해제

- 강원 원주시 소초면 곳곳에 설치한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 및 집단 행동을 

위해 공사 현장 입구에 설치한 농성 천막 자진 철거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강원 소초면 장양리 ○○-○번지 외 1필지(990㎡)(이하 ‘사업 대상 토지’라 한

다)에 대해 향후 관계기관에서 실시하여 나오는 감정평가금액에 토지를 매각할 

것과, 관계기관이 사업 대상 토지를 매수하기 전이라도 이를 사용하는 것에 동

의하며, 2011. 1. 31.까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소유자의 ‘토지 매각 동의서’
와 ‘토지 사용 승낙서’를 관계기관에게 제출한다.

∙ 본 조정서에 서명한 7일 이내에 ‘부대 신축 반대’와 관련된 현수막, 천막 등을 

철거하고, 이후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토지 매각 동의서’ 및 ‘토지 사용 승낙서’ 접수

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대상 토지에 체육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사․골재지원 및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 부대 경계선을 기존 경계선 밖으로 확대하지 아니하고,｢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하지 아니한다.

∙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토지 매각 동의서’ 및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접수한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2. 6. 말까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공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6. 30.：체육시설 부지 매입

∙ ’12. 6. 30.：체육시설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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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 제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바람

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한 사례

로, 군부대 신축 민원 해결의 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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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초면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윈-윈'

권익위 중재로..신축하되 군사보호구역 확장 않기로 

【원주=연합뉴스】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의 포병부대 신축을 반대하

는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원주시청에서 시와 주민 대표,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포병부대 신축 반대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재산

권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원주시는 마을주민들을 위해 990㎡ 규모의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과 농성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김홍갑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책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됐으며 특히 체육시설을 설치키로 한 시의 노력

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포병부대 신축으로 지가하락 등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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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포병부대, 주민갈등 봉합 

신강현 기자 ksshin@ybn.co.kr 2011-01-27 | Hit:11 |     

 

[앵커]

국방부가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서 포병부대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

는데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부대 측이 주민 요구를 수용키로 하면서 주민들도 천막농성을 풀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기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포병부대 신축으로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이 수개월동안 지

속됐습니다.

주민들은 멀리 떨어져 추진하기로 해놓고 마을에서 불과 5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공사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부대 신축으로 인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해 달라고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원주시청에서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현장조정회의 결과 군은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고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호보구역을 

확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ync- 이민영 / 육군본부] --- “저희들은 앞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놓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항 책임지고 이행..”
또 마을주민들은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부대신축반대’ 와 관련한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하

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int- 박인순 / 마을주민] --- “조정결과 만족합니다, 그동안 협의를 위해 애써준 분들에게 

감사..”
원주시는 마을 발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sync- 박용훈 / 원주시부시장] --- “원주시가 해야할 것들은 원칙적으로 진행..진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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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
이번 중재로 군부대신축 민원발생해결의 한 모델이 제시됐습니다.ybn뉴스 신강현(영상 - 홍

승택)입니다. 

신강현 기자 ksshin@ybn.co.kr 

 강원민방

집단민원 상생 합의 (R)

2011-01-27 오후 8:20:00 

[앵커]

원주 포병부대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하는 합의도출로, 다른 군부대 관련 민원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주민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던 포병부대 신축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3년만에 

해법을 찾았습니다.

군은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

구역을 확장하지 않기로 주민과 합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과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부대신축에 이의를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인순 이장/원주 장양1리)

"인터뷰"

원주시는 마을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합의 도출에 일조

했습니다.

[인터뷰]

(김홍갑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인터뷰"

국민권익위는 이번 중재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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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군 훈련장 이전 등 군부대 시설관련 민원해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GTB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jongdal@igtb.co.kr  

원주시 소초면 포병부대 신축을 둘러싼 

주민들과 군당국간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군당국은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주민들은 농성을 풀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원주시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 해결

군사보호구역 확장 않고 체육시설 건립에 합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에 포병부대 신축으로 인해 발

생한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됐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강원 원주시청에서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집단

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군은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

로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하지 않고 ▲원주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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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민들은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과 농성천막을 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성

사시켰다.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거주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군이 포병부대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지가

하락 등의 재산권 피해를 받게 됐다며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민원을 조정했으며 부대 내 핵심시

설들이 부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경계선 밖

으로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합의안에 세부 실행내용으로 원주시는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해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기로 

했고 육군본부는 이를 도와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홍갑 권익위 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

화하면서 국책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됐으며 특히 예산을 

들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원주시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원주시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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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의 포병부대 신축을 반대하

는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

위는 27일 원주시청에서 시와 주민 대표,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합의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kimyi@yna.co.kr

포병부대 신축 현장 둘러보는 김홍갑 상임위원

❙기사입력 2011-01-27 22:02 

【원주=뉴시스】박동욱 인턴기자 = 27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초면 일대 포병부대 신축 현장

을 찾은 국민권익위원회 김홍갑 상임위원(왼쪽 두번째)이 관계기관 대표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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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예비 헬기작전지시 폐쇄로 주민 58년 숙원해결
민원번호：2CA-1009-031892(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조사관)

(‘11. 7. 22.) 

민원개요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는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

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운전 연습장을 대체지로 이

전하여 가평시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민원에 대해, 기능이 상실된 헬기예비작전

기지를 폐쇄하고,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군사훈련여건을 보장하면서 가평

시가지의 발전여건 마련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58년 만에 해소 

 당사자

∙ 신 청 인：경기 가평군 가평읍 주민 대표 ○○○외 438명

∙ 피신청인：육군 제○○야전군사령관(피신청인1),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장

(피신청인2), 가평군수(피신청인3)

∙ 관계기관：경기도지사

 민원내용 

∙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헬기

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이하 '운전 연습장'이라 한다) 

이전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제○○야전군사령관, 육군 ○○야전군수송교육단장  

∙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는 군사작전상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가평헬기예

비작전기지의 이전 대체지에 운전 연습장 부지와 각종 운전연습 시설이 설치·
지원되지 아니할 경우, 운전 연습장의 이전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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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평군수 

∙ 육군 ○○야전군사령관이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운전 연습장의 이

전에 동의할 경우, 운전 연습장 이전 대체부지와 비용을 부담하겠다

 주요 쟁점사항

∙ 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 이전 가능 여부

∙ 차량운전 연습장 대체 부지 확보 및 비용 부담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가평시가지의 발전을 위해 비행장 기능이 상실되어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으

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및 군(軍) 차량운전 연습장의 이

전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이에 대해

    * 2010. 9. 9. 지역주민 438명 가평헬기예비작전 폐쇄 등 요구(2CA-1009- 

031892)

- 군(軍) 부대는 ‘대체지가 제공될 경우,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의 이전은 가능

하지만,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 관련 지자체는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운전 연습장 대체지 제공이 가능하다’
고 답변

∙ 이에 따라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운전 연습장의 이전을 위한 대체

지 확보 가능성이 대두되어 집단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조율하여 민원 해

결방안을 모색

나. 해결 목표

∙ 관계기관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 기능이 상실된 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을 대체

지로 이전하여 군사훈련여건을 보장하면서 가평시가지의 발전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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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0. 9.  9.：집단고충민원 제기 (지역주민 438명)

∙ ’10. 9. 9.~’11. 5. 31. : 현장 실지조사(10회) 및 관계기관방문(12회)

∙ ’11. 1. 24.：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건의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 ’11. 1. 27.：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가능 의견제시 (육군본부)

∙ ’11. 2. 18.：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결정 (합동참모본부)

∙ ’11. 3. 11.：군(軍) 차량운전연습장 이전 대체지 결정 (육군 제○○야전수송교

육단)

∙ ’11. 4. 26.：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관련 현장 합동실무회의

∙ ’11. 4.  8.：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관련 당사자간 협의 완료

∙ ’11. 5. 26.：군(軍) 차량 운전연습장 환매권 관련 법률검토

∙ ’11. 5. 31.：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합의

∙ ’11. 7. 7.~12. : 조정서(안) 최종합의 (○○군사령부, ○○야수단, 경기도, 가

평군)

    * 4회에 걸친 현장방문과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 마련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군(軍) 부대는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하

며, 이에 적극 협력하며, 가평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피신청인1은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가평헬기예비작전기지를 빠른 시일 안에 폐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피신청인2, 3 및 관계기관이 효과적인 군 임무수행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

여 운전 연습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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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전 연습장의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예산 및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

사업 등은 피신청인 2, 3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해각서(MOU)를 체

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피신청인2는 가평읍내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운전 연습장의 이전은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으로 이전한다.

    2) 운전 연습장의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예산 및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

사업 등은 피신청인1, 3,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여 추진한다.

    3) 공익사업 변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 소유자의 동의와 환매권과 관련한 

사항은 피신청인3과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 피신청인3은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으로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운전 연습장의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예산 및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

사업 등은 피신청인1, 2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 후, 운전 연습장의 이전  대체부지 및 시설(육군 제○○야전수송교육

단 일원)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운전연습장 부지(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번지 일원)에 대하여 ’감정평가‘ 한다. 

     2) 피신청인1, 2, 관계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운전 연습장의 

이전 대체부지 및 시설(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에 대하여 국방

부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된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3) 공익사업 변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 소유자의 동의와 환매권과 관련한 

사항은 피신청인2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4) 기타 운전 연습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관계기관은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으로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운전 연습장을 육군 제○○야전수송교육단 일원으로 이전할 때, 피신청인

3의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 일원 가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구

역,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신청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운전 연습장의 이전 시기와 방법, 절차, 예산 및 기반시설 설치 등 부대사

업 등은 피신청인1, 2, 3과 협의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추진한다.

    3) 기타 운전 연습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3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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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 운전 연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

정평가' 등 필요한 세부내용은 피신청인1, 2, 3, 관계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7. 31.：헬기예비작전기지기지 폐쇄

∙ ’12. 6.   ：군(軍)차량 운전연습장의 이전 시기, 방법, 절차, 예산 관련 양해

각서 체결 추진 중

나. 시사점

∙ win-win 해결의 모범 제시

기능이 상실된 헬기예비작전기지를 폐쇄하고, 군(軍) 차량운전연습장을 대체지

로 이전하여 군사훈련여건을 보장하면서

- 가평시가지의 발전여건 마련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

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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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읍내 軍운전교육장 부대로 이전..郡ㆍ軍 합의

❙기사입력 2011-07-22 17:41    

 

【가평=연합뉴스】임병식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의 도심에 위치한 군(軍) 운전교육장이 옮겨

진다.

가평군과 제3야전수송교육단은 이날 오후 가평군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가평읍에 위치한 운

전교육장(5만4천409㎡)을 제3야전수송교육단으로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가평군과 군부대는 8월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이뤄졌다.

가평군은 부대 안에 새로운 교육장을 지어 옮기고 이전이 완료되면 국방부 소유인 기존 교육

장을 양도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평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교통체증이 줄고 이전하는 교육장 부지를 활용하면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평읍 중심지에 있는 이 운전교육장은 1953년 '가평 헬기예비작전기지'로 건설됐으나 활용 

빈도가 낮게 되자 1975년부터 군 차량 운전교육장으로 바뀌어 하루 군용차량 100여대가 운전

연습을 했다.

가평읍 지역 주민 438명은 지난해 9월 "군 운전교육장으로 인해 가평읍 시가지가 발전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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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가평읍내 군 비행장 폐쇄 이전 합의

❙기사입력 2011-07-22 17:05 

【가평=뉴시스】2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가평헬기장 폐쇄 및 차량연습장 이전 

요구 집단민원을 제기한 100여명의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헬기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을 이전하는 합의안을 성사시키고 있

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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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軍 차량운전 연습장 이전 본격화

❙기사입력 2011-07-21 14:03    

 

【가평=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사용하는 군(軍)차량 

운전교육장 이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비행장 기능이 상실돼 군 차량운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평읍 읍내리 

723-6번지 일원 5만4409㎡의 군 시설부지 이전을 위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평헬기예

비작전기지의 폐쇄 및 군 차량 운전연습장 이전 조정회의를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조정회의에는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 이

진용 군수, 관할부대인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공병부장 정주교 준장,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

장 민광철 대령, 민원인 대표 서흥원 가평읍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 군부대 및 관련기관에서 조정협의 및 법적검토한 안에 대한 조정안

에 서명함으로서 구체적인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0년 9월 가평 헬기예비작전기지 폐쇄 등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제3야전군사령부, 제3야전수송교육단에 20여 차례 협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가평 혤기예비작전기지 폐지를 득했고,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오던 신규 부대이전부지에 대해서는 4월 관련부대로부터 제3야전수송교육

단 내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협의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운전교육장 부지는 2020 가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으나 제3야

전수송교육단에서 군(軍)차량 운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 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못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도심지역에 운전차량들의 시가지통과 및 

교육장 진.출입시 교통사고, 교통정체 등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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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헬기 예비비행장 이전 본격화 

❙기사입력 2011-07-21 19:13  | 기사수정 2011-07-21 19:13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의 군헬기 예비비행장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가평군에 따르면 오는 22일 군청에서 가평읍 군헬기 예비비행장 폐쇄 및 군 차량 운전

연습장 이전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진용 

군수, 정주교 육군 제3군사령부 공병부장, 서흥원 가평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민·관·군 대표

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군헬기 예비비행장 이전을 위한 조정안에 서명, 구체적

인 이전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비비행장은 비행장 기능을 상실하면서 군부대 차량 운전연습장으로만 사용, 교육장을 이용

하려는 차량이 시가지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예비비행장 부지는 2020 가평군 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운전연습

장으로 사용돼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예비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3군사령부, 관할 부대 등과 20차

례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지난 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예비비행장 폐지안을 이끌어

냈다.

또 가평군은 예비비행장 이전 부지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를 펼쳐, 부대 내 부지를 활용하

는 절충안도 이끌어냈다.

군은 앞으로 3군사령부와 업무협약(MOU) 체결과 운전연습장 이전 기본 실시설계 등을 추진, 

예비비행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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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청간해변 41년 군(軍) 경계용 철책 경관형 울타리로 교체
민원번호：2CA-1109-085345(국방보훈민원과, 박시현 조사관)

(‘11. 12. 13.) 

민원개요

강원 고성 청간해변과 청간정은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으나 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때문

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지역발전을 위해 경계용 철책을 철거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청간해변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일부 구간의 군 경계용 철책 일부

를 철거하고 나머지 구간은 경관형 철책(휀스)으로 설치하도록 조정 중재

 당사자

∙ 신 청 인：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외 431명

∙ 피신청인：육군 제○○보병사단장

∙ 관계기관：고성군수(관계기관1), 강원도지사(관계기관2)

 민원내용 

∙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軍) 경계용 철책 때문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

화에 장애가 되고 있어 관광객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 경계용 철책을 철

거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육군 제○○보병사단장

∙ 청간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잠수함 접안 가능하여 군단 A급 예상침투로

로서 철책 철거 시 해안경계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나, 전체 철책

(192m)중 ○○○부대 앞 철책(132m)에 한하여 고성군수가 경계력 보강을 위한 

경관형 휀스를 설치할 경우 작전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본부 승인 후 철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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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성군수

∙ 해수욕장 구간(132m)에 대한 청간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가 가능할 경우 철

책철거 공사 시행 및 경계력 보강을 위해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대체시설 제공

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 강원도지사

∙ 육군 제○○보병사단장이 청간해변 철책을 철거하기로 하는 경우 대체시설 제

공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

 주요 쟁점사항

∙ 청간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비용 분담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고성 청간정 문화재*와 청간해변은 관광명소로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

나, 1970년대부터 해변 백사장에 경계용 철책을 설치하여 출입제한 등으로 관

광객 유입이 미약한 상태

    * 청간정은 조선시대 건립(1520년 이전)된 정자로서, 관동팔경 중 하나이며, 

1971년 강원도 유형문화재(제32호)로 지정되었고, 청간해변은 2002년 해수욕

장으로 개장 

∙ 주민들은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 관할 군부대는 군사 작전상 철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 ’11. 9. 15. (전)고성군의원, 청간리 이장, 청간리 어촌계장, 지역주민 등 431

명이 위원회에 청간해변 군 철책 철거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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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목표

∙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민과 군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하되, 경관형 철책로 교체하는 방안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10. 12.：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주민대표, 육군 제○○보병사단, 고성군 등 관계자들과 현장 실사하고 해결

방안 논의

※ (육군 제○○보병사단) 청간해변은 과거 적 침투지역으로 군단 A급 침투

로로 관리하고 있어, 철책 전부를 철거하는 것은 불가하나 일부지역은 

철책철거 검토 가능

(고성군) 군 철책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공사 및 대체시설 제공 가능

∙ ’11. 11. 3. ~ ‘11. 11. 11.：추가 현장조사(1회) 및 관계기관 협의(3회)를 거쳐 

위원회 조정안 제시

∙ ’11. 12. 2.：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위원회 조정안 수용

나. 대안제시

ㅇ 육군제○○사단：청간해변 철책192m 중 870부대 울타리 구간 철책132m 철거동의

ㅇ 고성군：철책철거(132m), 경관형 휀스 교체설치(210m), 일부구간 철책이설(60m)

ㅇ 강원도：철책철거 및 경관형 휀스 교체, 철책이설 비용 도비지원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군부대는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92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철책 132m 철거에 적극 협력하고, 대신 고성군은 경계용 철책 132m철

거와 철거지역에 경관형 휀스를 설치해주며, 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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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육군 제○○보병사단장은 청간해변 군 철책 총 192m 중 ○○부대 앞 132m 해

안철책 철거를 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철책철거 승인을 건의하여 고성군수

는 철책철거 및 경관형 휀스 교체설치와 일부철책 이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고성군수는 합동참모본부의 청간해변 철책철거(132m) 승인 후 피신청인이 요

구하는 기존 철책철거(132m) 및 경계력 보강 대체시설인 경관형 휀스 교체설

치(210m)와 일부철책 이설(60m)공사를 예산확보 후 시행한다.

∙ 강원도지사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간해

변 철책 철거 및 이설과 경계력 보강을 위한 대체 설치비용 중 고성군수가 건

의하는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한다. 

∙ 신청인은 향후 청간해변 군 철책 추가 철거 등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경계철책철거 및 경계력 보강 대체시설설치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완료하도록 사후관리 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군 철책 철거 상급부대(최종 합참)에 승인을 건의

∙ ’12.  6.：철책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예산 확보 

∙ ’12. 12.：철책 철거 후 대체시설 설치 예정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

로, 4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주민 불편 해소

∙ 이번 합의안에 따라 청간해변 군(軍) 경계용 철책이 철거되고 철거지역에 경관

형 휀스를 설치하면 군(軍)은 경계 작전 보장을 받고, 고성군과 지역주민들 입

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가시적인 경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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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청간해변 군철조망 철거된다  

2011-12-13 오후 6:24:53 이장춘 기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해변의 군철조망이 경관 울타리로 교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청간해변 군철책철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주민

들이 요구한 철조망을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철조망 백92ｍ 가운데 백32ｍ를 경관용 울타

리로 교체하고 나머지 60여ｍ는 장소를 옮겨 설치하기로 중재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승인 시 철조망 교체와 이설작

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군 청간해변에는 지난 1971년 해안경계를 목적으로 철조망이 설치됐으나 주변지역

이 해수욕장으로 사용되면서 불편을 느꼈고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철거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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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청간해변 군철조망 철거

20111213 

국민권익위원회와 군부대, 강원도, 고성군이 관동팔경의 하나인 고성 청간정 일대 해변 군 철

책 192미터에 대해 주민 민원에 따라 경관형 펜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고성,청간해변 군철조망 철거된다  

2011-12-13 오후 6:24:53 이장춘 기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해변의 군철조망이 경관 울타리로 교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청간해변 군철책철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주민

들이 요구한 철조망을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철조망 백92ｍ 가운데 백32ｍ를 경관용 울타

리로 교체하고 나머지 60여ｍ는 장소를 옮겨 설치하기로 중재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승인 시 철조망 교체와 이설작

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군 청간해변에는 지난 1971년 해안경계를 목적으로 철조망이 설치됐으나 주변지역

이 해수욕장으로 사용되면서 불편을 느꼈고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철거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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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청간해변 군 철조망 경관 울타리로 교체될 듯

❙기사입력 2011-12-13 16:03 

 

【고성=연합뉴스】이종건 기자 = 13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청간해변 군 철조망 철거 현장조

정회의'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이 민원현장인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해변을 방문해 군(軍)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간해변 군 철책 철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철조망을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현지 주민을 비롯해 군부대와 고성군, 강원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철조망 192ｍ 가운데 132ｍ를 경관용 울타리로 교체하고 

나머지 60여ｍ는 장소를 옮겨 설치하기로 중재했다.

이에따라 군부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승인 시 철조망 교체 및 이설작

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고성군과 강원도도 군부대의 승인이 나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청간해변 철조망은 지난 1971년 해안경계를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주변지역이 해수욕장으로 

사용되면서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철거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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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민권익委 청간해변 군경계철책철거 현장조정 회의

2011.12.13

13일 강원 고성군 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고성군 및 군(軍) 관계자가 참석

한 가운데 청간해변 군(軍)경계용 철책 철거 및 이설 조정, 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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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찰민원

조정사례

▢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앞길 교차로 설치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제2장

 경찰민원 77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앞길 교차로 설치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민원번호：2AA-0811-028799(경찰민원과, 금광연 조사관)

(‘11. 11. 10.) 

민원개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에 있는 답십리래미안엘파인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길(한천로)에서 

좌회전 하여 통행을 못하고 상당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아파트 진출입이 원활하

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차로 설치 후 신호등을 설

치하도록 조정 중재 

 당사자

∙ 신 청 인：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외 501명

∙ 피신청인：서울지방경찰청장(피신청인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피신청인2)

∙ 관계기관：서울동대문경찰서장

 민원내용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에 있는 답십리래미안엘파인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길(한천로)에서 좌회전 하여 통행을 못하고 상당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

이 있으니 차량의 아파트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교통 환경 개선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서울지방경찰청장, 동대문구청장

∙ 아파트 주민들이 교차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기존 교차로와의 거리가 약

40m로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받아들이기 곤란

∙ 진출입로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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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 동대문경찰서장 

∙ 이 민원 지점은 대로변에 연접해 있고 거주민 대다수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

위하는 주민들로 수도 생활권으로 진출입을 위한 신호체계가 필요한데도 원거

리를 우회하거나 U턴하므로서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진출

입로 개선을 통한 신호등 설치 요구는 타당함

 주요 쟁점사항

∙ 도로선형 개선 및 교차로 설치 

∙ 교통신호체계 개선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에 있는 래미안엘파인아파트(524세대/1,850명)주민들

은 아파트 앞길에서 좌회전하여 통행하지 못하고 약 1.2km정도를 우회해야 하

는 교통불편을 고충민원으로 호소.

∙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주민들이 교차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기존 교차로와의 거리가 약 40m로 너무 짧아 사고 위험 예상되나, 소공원 도

로부지를 확보 후 진출입로를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가능하다.’하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은 ‘소공원 조정을 통하여 진출입로 선형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

∙ 집단 민원의 합리적 조정해결 필요

나. 해결 목표

∙ 피신청기관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 ‘한천로’에서 아파트 진출입을 편리를 위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차로 설

치 후- 이 민원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좌회전이 가능토록 하므로서 집

단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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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7. 22.：답십리엘파인아파트 진출입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구 민원 접수

∙ ‘11. 7. 25. ~：관계 기관협의(6회) 및 실지 방문조사(5회)

∙ ‘11. 8. 11. 및 ‘11. 8. 30.：1, 2차 현장조사 실시

- 민원 지점에 접해 있는 소공원을 일부 축소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하면서 도

로 선형을 개선하는 방안 협의

∙ ‘11. 10. 20.：3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방문 협의 

-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설계(‘11. 10. 31.납품예정)/동대문구청

- 설계도서를 토대로 신청인, 입주자대표 등 주민설명회 개최예정/서울동대문

경찰서 

- 주민설명회 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예정/서울지방경찰청

∙ ‘11. 10. 21.：협의사항 완성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합의

∙ ‘11. 11.  4.：조정서(안) 최종합의(서울지방경찰청, 동대문구청, 

서울동대문경찰서)

∙ ‘11. 11.  7.：교통불편 해소 대책(안) 주민 설명회 개최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아파트 앞길과 인접해 있는 가로공원을 조정해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아파

트 진출입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아파트 진출입로와 만나는 지점에 교차로를 

신설, 신호에 따라 아파트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피신청인1은 2011. 12.말까지 이 민원 동대문구 답십리엘파인아파트 앞길(한천

로)에 교차로와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

정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2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가결’ 통보되면 2012. 6.

말까지 이 민원 지점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진출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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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은 이 민원 지점 공사기간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하여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신청인은 위 진출입로 공사 중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피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0. 30.：진입로 선형변경 설계 완료

∙ ’12. 3. ~ 6.：진입도로 토목공사 및 신호기 설치 예정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은 권익위 교통 분야 전문가의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및 합리적 대안 제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를 통해 만들어낸 결

과임

∙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1,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 결과 도출



제2장

 경찰민원 81

권익위, 답십리 아파트 앞길 교통불편 중재

❙기사입력 2011-11-10 14:00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아파트 앞길에서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1㎞ 이상 우

회해 다녀야 했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소재 1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중재를 통해 해당 아파트 앞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는 '아파트 앞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

원을 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제기했다. 그러나 진출입로가 좁고 인근에 교차로가 있어 새 교차

로를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주민, 동대문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앞 진출입로 선형을 개량하고 진출입로와 만

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신설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

계기관 협의를 거쳐 1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

했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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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파트 우회 진입 불편 해결"

【서울=뉴스1】권은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앞길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서

울 동대문구 주민들의 아파트 진입 불편을 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동대문구 답십리2동에 있는 래미안 엘파인 아파트와 우성아파트 1700세

대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 시1k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7월 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아파트 앞에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진출입로가 좁고 주변에 이미 교차로가 있어 해결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0일 아파트 주민과 동대문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관계

자 등과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교차로와 신호등 설치에 관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1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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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림·환경민원
조정사례

▢ 천안시 ○○아파트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로 

해소

▢ 서울 송파구 ○○아파트 교통소음, 1년 6개월

만에 해결

▢ 통영시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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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파트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로 해소
민원번호：2AA-1012-023717(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박양규 조사관)

(‘11. 2. 22.) 

민원개요

충남 천안시 천안청수택지개발지구 중 우미린아파트가 위치한 구간은 천안남부대로에 근접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교통소음피해를 입고 있어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소음방지대책 마련 중재를 통해 차도구간 포장방식을 변경하여 절감된 사업

비(329백만 원)를 방음벽 설치에 사용하는 조정안 도출

 당사자

∙ 신 청 인：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56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대표 ○○○
∙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충청남도 천안시장

 민원내용 

∙ 충남천안시 천안청수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
라 한다)는 인근 남부대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어

려움이 있으니,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부대로 변에 방음시설을 설치 요구 

※ 우미린아파트는 ’10. 8. 입주하였으나 민원 제출일까지 교통소음 방지시

설 미설치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민원 아파트 구간은 완충녹지 조성, 방음둑 설치, 남부대로 차도부분 저소

음 포장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되어 협의내용을 이행하면 소음기준을 충족할 

것이므로  추가 방음시설 설치는 곤란하다. 다만, 소음측정 결과 도로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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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안시장 

∙ 현재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

행 하여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므로 조속한 소음방지대책의 마련 및 시행이 필

요함. 피신청인 1이 사업비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주요 쟁점사항

∙ 아파트 소음 피해 대책 

∙ 소음피해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충남 천안 천안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은 ‘07. 7.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된 

완충녹지 조성, 방음둑 설치 및 남부대로 차도구간 저소음포장을 시행하여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확보 문제로 지연

- 이로 인해 우미린아파트는 ‘10. 8.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남부대로 교통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심해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10. 12. 6.)

나. 해결 목표

∙ 교통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미린아파트 724세대의 소음 고충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확보

- 민원인과 피신청인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소음방지방안 도출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1. 13.：제1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피신청인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제시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한국토

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조속한 시행 곤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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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 15.：제2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천안시 분담 사업비(50%)로 우선 착수 방안 및 남부대로 차도구간 포장 방

식 변경(저소음포장→일반포장) 방안 등

∙ ’11. 2. 16.：제3차 관기기관 협의

- ‘11. 5. 31.까지 남부고가교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11. 9. 31.까지 

방음벽 설치 완료, 남부대로 차도구간 포장방식을 변경하여 절감된 사업비

(329백만 원)를 방음벽 설치에 사용하는 조정안 도출

※ 방음벽 설치 소요 예산은 세부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약 12억 내외)

∙ ’11. 2. 17.：제3차 현장조사 및 제4차 협의

- 2. 17. 입주민 회의에서 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된 남부대로의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

음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올해 9월말까지 천

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미린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

도록 합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방

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11. 5. 31.까지 세부 실

시계획을 수립하고  2011. 9. 31.까지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씩 분담한다.

∙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신 천안남부대로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음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하여 절감된 사업비를 방음벽 

설치에 사용한다.

∙ 신청인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불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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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4. 18.：방음벽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LH공사)

∙ ’11. 4. 18.：방음벽 시설제원 주민설명회

- 방음벽 시설제원 상향 요구 

∙ ’11. 6. 14.：2차 주민설명회

∙ ’11. 9. 20.：3차 주민설명회

∙ ’12. 6.   ：방음벽 설치 완료 계획으로 정상 사업 추진 중

나. 시사점

∙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로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권익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적

정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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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권익위 "천안 우미린아파트 교통소음 민원 해결"

천안시 청당동 우미린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소음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아파트 주민과 천안시, 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9월 말까지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우미린아파트 주민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인근 남부대로와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와 방음둑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천안 우미린아파트 교통소음 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2-22 16:44 

【천안=뉴시스】전진환 기자 = 현장행정을 강조해 온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

이 22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천안 우미린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회의를 원만히 마친 후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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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정회의 주재하는 김대식 부위원장

❙기사입력 2011-02-22 16:44 

【천안=뉴시스】전진환 기자 = 현장행정을 강조해 온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

이 22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천안 우미린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간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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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통소음 민원문제 해결  

권익위, 우미린아파트 인근 대로 방음벽 설치 중재 

2011년 02월 23일 (수)  대한매일신문  daehanmail@naver.com  

 

백수현 기자 /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입주자들이 지난해 8월 입주한 

직후부터 계속제기 했던 인근 남부대로의 교통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 CRC)는 22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입주자들과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천안 우미린아파트는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공동 시행한 천안청수지구 택

지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2010년 8월 입주가 시작됐으나,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방 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이 방음벽 설치

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방음벽 설치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고, 추후 예산이 마련되면 완충녹지

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이라며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

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된 

남부대로의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음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올해 9월말까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미린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

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 위와 입주자, 관련

기관들이 3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협력한 결과로서,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배려와 나눔 

이해와 포용의 정부정책을 이루어 다행”이라고  밝히고 “향후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더욱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권익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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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교통소음, 1년 6개월만에 해결
민원번호：2AA-0811-028799(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박양규 조사관)

(‘11. 6. 9.) 

민원개요

서울 송파구 장지동 833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221세대 주민들이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니 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소음방지를 위하여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설치하도록 중재하여 민원 해소

 당사자

∙ 신 청 인：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단지 입주자대표회장 ○○○
∙ 피신청인：SH공사사장(피신청인 1), 한국도로공사사장(피신청인 2)

 민원내용 

∙ 서울 장지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송파 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이하 ‘이 민

원 아파트’라 함) 입주민은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함)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니,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설
치해 달라

※ 이 민원 아파트는 '09. 12. 입주하였고, 이 민원 도로에는 높이 9.5m에

서 12.5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SH공사 시공)

 피신청인 등 의견

가. SH공사

∙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제시된 사업을 모두 시행하였고, 야간소음이 다소 초과하

나 방음벽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치형 방음벽은 설치비 과다로 신청인 요구 수

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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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도로공사 

∙ 현재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이므로 기 설치된 방음벽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나, 방음벽 보완 시공은 도로변에 인접하여 택지를 개발한 SH공

사에게 책임이 있음

 주요 쟁점사항

∙ 도로소음 기준 충족 여부

∙ 방음시설 설치비용 분담 주체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서울 장지지구택지개발사업은 ‘04. 3.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고, 지각배치하며, 높이 9.5m ～ 12.5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로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협의

- 이 민원 아파트는 ‘09. 12.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입주 후 이 민원 도로

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

완하여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1. 3. 22.)
※ ’10. 12. 1. 1차 민원 제기(도로소음 재측정 후 민원을 다시 제기 할 계

획이라는 내용으로 ’11. 2. 8. 취하)

나. 해결 목표

∙ 교통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221세대의 소음 고충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 민원인과 피신청인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소음방지 방안 도출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1. 4.：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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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SH공사)은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제시된 사업을 시행하였고, 야간

소음이 다소 초과하나 방음벽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아치형 방음벽은 설치

비 과다로 신청인 요구 수용 곤란

※ 참석：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대리 참석, 관리소장), SH공사

∙ ’11. 1. 18.：제1차 출석조사(SH공사, 한국도로공사)

- 야간소음이 도로소음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 관계기관에서 도로소음을 각각 재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음대책 수립 

필요 여부 재논의

∙ ’11. 3. 31.：도로소음 측정결과 제출[단위：dB(A)]

- SH공사 측정：주간 57.0 ～ 63.0 / 야간 52.0 ～ 59.1
- 한국도로공사 측정：주간 55.9 ～ 62.0 / 야간 53.1 ～ 58.9

※ 도로변 야간소음 기준 초과(도로변 소음기준：주간 65, 야간 55)

∙ ’11. 4. 12.：제2차 출석조사(SH공사, 한국도로공사)

- 도로소음 재측정 결과에 따른 방음벽 보완 필요성 및 추진 방안 논의

- SH공사가 설계용역을 통해 ’11. 10. 말까지 방음벽을 보완설치하고, 한국도

로공사는 관련 행정협의와 공사중 안전조치 및 과속주행 방지를 위한 시설

물을 설치하기로 협의

∙ ’11. 5. 3.：제2차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위원회 조정내용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 사업추진 방향

- 방음벽의 높이(9.5m～12.5m)를 1m 내외로 높이고, 상단부분에 소음감쇄기 설치

- 방음벽 미설치 구간의 보완될 방음벽 높이로 약 100m 구간에 대하여 연장 설치

   ☞ 약 15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예산은 

실시설계 이후 확정

※ 도로공사는 현장조정의 기여도(역할)는 크지 않으나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고속도로 소음 민원이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민원처리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 공사중 도로 안전유지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에서 

조정회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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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SH공사가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도로

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공사중 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조치 이

행과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

변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보완․설치 한다. 이를 위해 2011. 6. 30.까지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1. 10. 31.까지 방음벽 설치를 완료한다.

∙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방음벽 보완․설치시 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등 관련 

행정협의를 이행하고, 피신청인 1의 방음벽 보완․설치 공사중 이 민원 도로 통

행상의 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며, 이 민원 도로에서의 차

량 과속주행 방지를 위해 2011. 6. 30.까지 무인속도측정기 및 과속주의 경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1과 2가 방음벽을 보완․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

생하는 소음과 교통 불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시행에 적극 협

조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6. 10.：방음벽 보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

∙ ’11.  7.  6.：이동식단속카메라 거치대 및 과속주의경고표지판 설치 완료

∙ ’11.  8.  8.：소음예측평가결과 보고

- 방음시설 보완계획 수립

∙ ’11.  8. 30.：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 ’12.  6.  ：방음벽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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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민원인과 피신청인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소음방지 방안 도출 주민의 소음피해 대

책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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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 소음 집단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6-09 17:10 

【서울=연합뉴스】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서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아파트의 교통소음 해결 요구 민원에 대해 10월까지 

방음벽을 보완 설치하기로 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한 후 관계자들과 기

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6.9 << 국민권익위원회 >> photo@yna.co.kr



제3장

 산업·농림·환경민원 99

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소음피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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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을 도

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중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높이 9.5∼12.5ｍ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최종편집：2011-06-09 17:56

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소음 피해 중재

입력시간 2011.06.09 (15:59)   송영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인근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을 보완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김영란 권익위원장 주재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SH 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민회관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중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SH 공사 측에는 오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해 설치하도

록 했으며, 도로공사에는 관련 행정 절차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방음벽이 있어도 소음이 심하다는 송파파인타운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한 이후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거쳐 이번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

다. <끝>

권익위,송파구 인근 아파트 소음문제 중재

기사입력2011-06-09 15:11기사수정 2011-06-09 15:11 

국민권익위원회는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을 도

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 설치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

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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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재했다.

지난 200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설치된 높이 9.5∼12.5m의 방음벽에도 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작년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

를 통해 SH공사가 오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ㆍ설치하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소음피해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을 도

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 설치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

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

이 중재했다.

지난 200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설치된 높이 9.5∼12.5ｍ의 방음벽에도 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작년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

를 통해 SH공사가 오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ㆍ설치하도록 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이행에 협

조하고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도록 했다고 권익위

는 덧붙였다.

입력시간：2011/06/09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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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교통소음 민원 중재 

현장조정 통해 올 10월까지 방음벽 보완·설치 합의  

❙기사입력 2011-06-09 15:00  | 기사수정 2011-06-09 15:00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서울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줄곧 제기해온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

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을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는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는 SH공사가 시행한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 2009년 12월 입주가 시작됐다.

SH공사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된 높이 9.5~12.5m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221세

대 입주민들은 도로소음에 따른 피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작년 12월 해당 민원을 접수, 현장조사 및 실무조정협의를 통해 SH공사에 올 

10월말까지 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토록 하는 중

재안을 내놨다.

또 도로공사에 대해선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중 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조치 이행에 협

조하고, 이달 말까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입주자, 관련기관이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

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

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돼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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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려
민원번호：2AA-1106-094115(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현준 조사관)

(‘11. 11. 30.) 

민원개요

경남 통영시 한산면 소재 ‘장사도해상공원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

원운영사) 측이 거제선적 유람선의 운항 승인 규모를 두고 장기간 마찰을 빚어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유람선 운항 승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
사용승인, 공원 개장일 전까지 용수 공급, 해상공원 운영 수입금 배분을 위한 협의체(7인) 구성

하여 논의·결정하도록 조정 중재

 당사자

∙ 신 청 인：장사도해상공원주식회사 대표이사 ○○○
∙ 피신청인：경남 통영시장

∙ 관계기관：경남 거제시장

 민원내용 

∙ 한려해상 장사도식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통영시장은 거제 선적 유람선(7

척)의 장사도식물원 운항을 즉시 승인하고, 장사도식물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을 배분하라는 주장의 취소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통영시장

∙ 거제지역 유람선의 장사도 운항 승인은 선박 척수와 관계없이 1회 400명, 차

도선 1척 외에는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수용 곤란하다. 

∙ 수입금 배분에 관하여는 기 투자한 시설물(진입도로 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

여 장사도식물원 운영 수입금의 10% 배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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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제시장 

∙ 거제시 관내 마을(대포·저구·가배)에서 총 4척의 유람선이 입출항 준비를 마치

고 항구에 정박 중에 있으므로 최소한 4척(척당 승선 인원은 신청인 주장과 

같다) 이상으로 유람선 운항이 승인이 되어야 장사도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용

수공급이 가능하다.

 주요 쟁점사항

∙ 거제 선적 유람선(7척)의 장사도식물원 운항 승인 

∙ 장사도식물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배분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2003. 3. 착공한 장사도해상공원 조성사업이 2011. 6. 완료되었으나, 통영시

와 장사도 측이 거제선적 유람선의 운항 승인 규모를 두고 장기간 마찰을 빚

어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고충민원 발생

※ 통영시는 2004. 12. 8. 장사도해상공원(주)과 ‘한려해상 장사도식물원조성 

민간유치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기반시설설치사업(진입도로·오폐수처

리시설, 선착장 등) 시행 *사업비：37.8억(국·도비 25.8억, 시비: 12억)

∙ 거제 선적 유람선의 운항 승인 규모를 놓고 장사도해상공원(주)과 통영시 간의 

대립 격화로 지역주민과 기관 간의 갈등 발생

    《통영시》
- 거제 선적 유람선 장사도해상공원 운항 승인 거부

- 장사도 선박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거제시》
- 장사도에 지하수 공급을 대가로 유람선 운항권을 받은 거제주민들이 구입한 

유람선(4척)의 운항 불승인 시 지하수 공급 중단

※ 거제(대포·가배마을)주민들이 구입한 유람선이 장사도에 운항을 못하게 

되자, 주민들이 거제시에 용수 공급 중단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

라, 거제시와 통영시가 수차례 대책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

는 이르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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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목표

∙ 장사도행 유람선 운항 승인 등 통영시와 거제시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

정해결을 통해 민원 해소와 통영과 거제지역이 상생 발전 롤(Roll) 모델을 제시

-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창출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6. 14.：거제시 선적 유람선 장사도에 운항 승인 요구 고충민원 접수

∙ ’11. 6. 23.：위원장 이동신문고 민원 상담 및 장사도 현장방문

∙ ’11. 8.  5.：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신 청 인：장사도해상공원에 거제 선적 유람선(250인승 6척)의 운항 승인 

및 수입금액은 배분 곤란

- 피신청인：유람선 1회 300명, 차도선 1척 별도) 이외에는 수용 곤란, 수입

금액 배분은 공원관리를 위해 10%배분 타당 

- 관계기관：장사도에 지하수 공급 조건으로 거제(대포)마을 주민들이 유람선

을 구입, 유람선 운항 불허 시 지하수 공급 중단 

※ 신청인(대표자 대리인) 및 통영시(관광과, 해양수산과), 통영시유람선협

회, 거제시(환경사업소) 관계자 참석

∙ ’11. 8.  9.：실무협의회의 개최

-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은 종전 입장을 반복 주장

- 위원회에서 중재(안) 제시 후 ‘11. 8. 19.까지 검토의견 제출 요구

∙ ’11. 10. 19.：2차 협의회의 개최

- 유람선은 4척(차도선 1척 포함)으로 협의, 승선인원은 미확정, 수입금액  배

분은 당사자 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 논의하기로 협의 - 위원회에서 조정

(안) 제시 후 ‘11. 10. 28.까지 검토의견 제출 요구

조정(안) 제시

· 유람선 운항(4척, 600인승): 250인 1척+100인 1척+차도선 1척(유람선 운영 가능)

· 수입금 배분: 당사자 간에 협의체 구성(개장일부터 30일 이내) 후 90일 내 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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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0. 31. ∼ 11. 23.：수정안 제시 및 협의(계속)

- 유람선 규모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계속 제시하여 쟁점차

를 좁혀가면서 조정(안) 도출 노력

∙ ‘11. 11. 23.：수정(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 확인

- 신청인과 통영시 및 거제시가 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나. 대안제시

수정(안) 제시

· 유람선 운항 규모(4척, 580인)：150인 3척+130인 1척

· 수입금 배분: 당사자 간에 협의체 구성(개장일부터 30일 이내) 후 90일 내 논의 결정

 * 협의체 구성(7인)：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3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피신청인이 추천하

되, 신청인이 동의하는 자로 하며, 협의회의 장은 구성원의 호선으로 한다.

·  지하수 공급：장사도식물원의 개장일 전일까지는 용수를 공급하기로 한다.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통영시가 올해 12월 초까지 장사도해상공원 개장을 위해 접안시설(부잔교) 설

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승인하기로 하고, 거제시는 장사도해상공원

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수시험을 거쳐 늦어도 개장일 전일까지는 

용수를 공급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거제지역 유람선 접안 승인에 관하여

   1) 거제지역에서 장사도식물원으로 운항하는 유람선의 1일 운항 척수의 상한

을 4척(해양경찰서에 승선인원으로 신고한 150인승 3척, 130인승 1척을 

말한다)과 차도선 1척(물품운반 및 직원 수송용)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장사도식물원에 탐방객이 증가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동 유

람선의 운항 척수와 승선 인원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장사도식물원의 개장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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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정 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고, 피신

청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제20조 제1항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한 안에 허가하며, 

신청인의 준공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위 법률에서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완료한다.

   3) 신청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유람선 운항 승인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승인하는 등 장사도식물원 개장에 필요한 모든 행

정절차를 완료한다.

∙ 한려해상 장사도식물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에 관하여

수입금 배분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체를 구성(구성원 7인)하여 동 

협의체에서 장사도식물원 개장(유람선 최초 입도일을 말한다) 후 30일 안에 논

의·결정한다. 협의체 구성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구성원 3인을 추천하

고, 나머지 1인은 피신청인이 추천하되, 신청인이 동의하는 자로 하며, 협의회

의 장은 구성원의 호선으로 한다.

∙ 거제지역에서의 용수공급에 관하여

관계기관은 장사도식물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수시험을 거쳐 2011. 

12. 1.까지 용수를 정상 공급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 20.：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11. 12.  1.：장사도식물원 용수 공급

∙ ’11. 12. 27.：유람선 운항 승인 

나. 시사점

∙ 장사도행 유람선 운항 승인 등 통영시와 거제시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

정해결을 통해 민원 해소와 통영과 거제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거제·통영시가 상호 협력하여 갈등해결의 롤(Roll) 모델을 제시하였고, 세계

적인 관광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됨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위원회 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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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린다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으로 운항 합의      

배종규 기자 / 2011-12-01 14:18:37 

 

▲ 사진제공=통영시 ⓒ2011 CNB뉴스   

장사도해상공원으로 가는 유람선의 운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일 통영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주관으로 지난 30일 오후 2시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김동진 통영시장, 김봉렬 장사도해상공원 대표, 김재철 거제시 환경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장사도해상공원의 유람선운항 문제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박성일 상임위원 주재로 이 같은 문제가 조정됐다. 

이날 조정합의 내용은 거제지역에서 장사도식물원으로 운항하는 유람선의 1일 운항척수는 4

척(해양경찰서에 승선신고 인원기준 150인승 3척, 130인승 1척)과 차도선1척(물품운반 및 직원

수송용)이다.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성일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해결을 통해 두 도시

가 더욱 협력하고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두 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다행이다. 앞으

로 남은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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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해상공원㈜는 거제지역과 통영지역 유람선 운항 문제와 수익금 배분문제로 그 동안 개

장이 미루어져오다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개장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하고 12월

초 우선 가개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사도해상공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남해안에 자생하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구실

잣밤나무 등 인공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원시상태로 잘 보존된 자생 꽃 섬으로 가꾸어 거제 

외도와 차별화 된 또 다른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려…분쟁 합의

❙기사입력 2011-12-01 16:17 | 최종수정 2011-12-01 16:33    

  

【통영=뉴시스】최운용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경남 통영시 '장사도해상식물원'이 

곧 개장돼 유람선 운항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영시는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장사도해상공원의 유람선 

운항 문제가 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조정회의에는 김동진 시장과 김봉렬 장사도해상공원 대표, 김재철 거제시 환경소장이 참석했

으며 권익위측의 중재로 타결됐다.

이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측은 거제에서 장사도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1일 유람선 4척

과 화물운반선 1척에 전격 합의했다.

또 장사도해상식물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은 개장 후 1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30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장사도해상공원㈜측은 이달 초 우선 가개장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사도해상식물원을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통영

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사도해상식물원은 원시상태로 보존된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자생식물을 활용한 차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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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2004년 협약을 체결,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170억원을 들여 

올해 4월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나 장사도해상공원㈜측이 거제지역에서 유람선 운항을 시도하자 예산과 행정지원 조건으

로 '통영지역 유람선의 우선 입도'를 명시한 민자유치협약을 이유로 통영시와 통영유람선업계

가 운항 중단을 요구, 마찰을 빚어면서 개장이 미뤄져 왔다.

yong4758@newsis.com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 열었다

국민권익위 조정, 시-민간업자 이달 가개장 합의 

거제서 하루 유람선 4척·화물운반선 1척 운항해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장사도 해상공원 뱃길이 열릴 전망이다.

 

2일 통영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0일 오후 2시 통영시청 회의실

에서 김동진 통영시장과 김봉렬 장사도해상공원 대표, 김재철 거제시 환경소장이 참여한 가운

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장사도 해상공원의 유람선 운항 문제를 조정했다.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은 이날 거제에서 장사도로 운항하는 선박을 하루 유람선 4척(150

인승 3척, 130인승 1척)과 화물운반선 1척으로 합의했다.

 

또 장사도해상식물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배분은 개장 후 10일 이내에 협의체를 7명으로 구

성해 30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사도해상공원㈜은 이달 초 우선 가개장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영시는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로 통영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의 메카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해결을 통해 두 도시가 더욱 협력하고 상생 발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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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시장은 “두 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 다행이며 앞으로 남

은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사도는 섬의 3분의 2가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의 대덕도, 

소덕도, 가왕도, 어유도, 거제의 대·소병대도 등과 어우러져 경치가 빼어나다.

 

특히 겨울이면 새빨간 꽃망울을 터트리는 동백꽃이 장관을 이룬다.

 

장사도해상공원은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수요 패턴 변화와 해양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해 섬의 

특징인 원시상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해양관광 기틀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170여억원을 투입해 사업

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거제지역과 통영지역 유람선 운항 문제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그동안 개장이 연기됐다. 

 

신정철·이회근기자 sinjc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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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수자원민원
조정사례

▢ 광양시 명당지구 산업단지 준공지연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고령군 ○○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로 

주차난 해결

▢ 경기 안성시 공장증설 요구 민원, 하천구역 

정비를 통해 해결

▢ 안동 축산농가 구제역 피해 36농가 축산보상

▢ 임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 거주민 이주

대책 마련

▢ 전남 강진만 어업피해 원인 조사 합의

▢ 인천 환경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 경기 양주시 회천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보상, 

13년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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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명당지구 산업단지 준공지연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번호：2BA-1102-164216(도시수자원민원과, 김경태 조사관)

(‘11. 3. 30.) 

민원개요

전라남도 광양시장이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신청인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사업지구와 접한 공유수면 108㎡를 착오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준공

을 득하지 못하여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착

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

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대안 마련 조정 합의

 당사자

∙ 신 청 인：전남 광양시 태인동 ○○번지 (주)○○○
∙ 피신청인：전라남도지사(피신청인 1), 전라남도 광양시장(피신청인 2)

 민원내용 

∙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이하 ‘이 민원 사업  지구’라 한다) 내 민원기업이 

105,153㎡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수면 108㎡를 매립

(이하 ‘이 민원 매립지’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지연함에 따라 합병 

등 기업 설립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조성 완료된 부지의 준공 및 착오 매립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전라남도지사

∙ 이 민원 매립지에 대한 처리절차가 우선 정리되어야만 조성이 완료된 이 민원  

사업지구 부지에 대한 준공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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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남 광양시장 

∙ 이 민원 매립지는 종전 사업자인 (주)○○○ 조선해양의 조선소 부지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있었던 당초 처분 면적 범위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귀속을 조건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여부를 적

극 검토하겠음 

 주요 쟁점사항

∙ 사업부지 준공

∙ 착오에 의해 매립된 민원 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주)포스틸은 광양시 태인동 명당지구일대 국가산업단지 대행사업자로 2011. 

3. 31. 준공을 목표로 105,153㎡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매립면허 없이 

108㎡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민원 매립지)하였다는 사유로 준공 지연되어 합

병 등 기업 활동에 제약 

※ 민원 매립지는 종전 사업자인 (주)○○○조선해양이 조선소 부지 조성을  

위해 139㎡ 규모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립면허가 2008. 6. 16. 이루

어졌으나, 부도로 인해 2009. 4. 13 취소되고, 광양시에서는 2009. 6. 

24. 실입주자가 개발하는 개발대행사업 방식으로 (주)포스틸의 투자를 유

치하여 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됨

∙ 산업단지 준공 후에야 기업합병 실사 작업이 가능하므로 민원 매립지를 제외

한 부지에 대해 준공을 요구하였으나, 

- 민원 매립지의 매립면허 절차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준공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 2011. 2. 28. (주)광양SPFC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준공 및 착오에 의해 매립된 

민원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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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목표

∙ 조선용 후판 등 산업자재 수요에 부응하고자 급박한 기업 설립과정에서 발생

한 고충을 해소하여 관계기관과 기업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을 마련

- 사실상 조성 완료된 토지에 대해 우선 준공, 착오로 매립된 부지에 대한 원

상회복 의무면제를 절차를 이행하도록 구분 처리하는 방안 등 

※ 조정 성립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 제고, 조기 고용창출(약100명)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3. 3.：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기업 관계자, 전라남도, 광양시 등 관계자들과 민원현장을 실사하고 해결방

안 논의

- 광 양 시：비록 단지 조성이 완료되었다 하여도 민원 매립지의 원상회복 등

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전체 준공은 곤란하나, 민원 매립지를 포함하여 별도 

공구로 구획하고 부분준공은 검토 가능

- 전라남도：민원 매립지에 대해 원상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는 별도로 검토

∙ ’11. 3. 17. ~ ’11. 3. 24.：추가 현장조사 및 신청인과 관계기관(국토해양부, 

전라남도, 광양시)협의를 거쳐 조정안 제시

-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우리 위원회 조정안 수용

위원회 제시 조정안

ㅇ 광 양 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전체 준공처리 

ㅇ 전라남도：민원 매립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중인 ‘바닷가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처리지침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검토 

ㅇ 신 청 인：민원 매립 시설(제방)을 국유지로 귀속 의사를 문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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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전라남도지사는 조성 완료된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해 준공처리 한다. 

∙ 전라남도 광양시장은 이 민원 매립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중인 ‘바닷가 

실태조사’1)에 포함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제여부를 적극 검토 처리한다.

∙ 신청인은 이 민원 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 의사를 전라남도지사에게 문서로 

표시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5.：착오 공유수면 매립지(108㎡)를 전남 광양시장에게 국유지 귀속의사 

문서로 표시

∙ ’11. 5.：착오 매립지를 국토해양부의 ‘바닷가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제여부 적극 검토 처리

∙ ’11. 6.  1.：조성 완료된 명당지구 국가산업단지 준공처리

나. 시사점

∙ 우리 위원회는 국가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

는 기업 민원을 특별 관리하여 오고 있음.

- 이번 조정은 부분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미숙하여 산업단지 전체의 준공이 

어렵게 되는 경우, 기업 활동의 흐름에 큰 장애가 없도록 우선 준공하고, 

착오 매립된 부분을 분리하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1)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4753 (2010. 12.10)



제4장

 도시·수자원민원 119

국민권익위, 광양 국가산단 준공지연 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1-03-30 15:53 | 최종수정 2011-03-30 16:23 

 

민원해결 도우미.. 국민권익위【광양=연합뉴스】박성우 기자 = 준공이 됐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전남 광양 국가산단 준공 지연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왼쪽

부터 현종석 광양SPFC 사장,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이개호 전남행정부지사, 정태기 광양

부시장. 2011.3.30.<<지방기사 참고, 국민권익위 제공>> 3pedcrow@yna.co.kr  

【광양=연합뉴스】박성우 기자 = 준공이 됐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전남 광양 국가산단 준

공 지연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산단인 광양시 태인동 명당1지구 준공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30일 광양 현

지에서 이개호 전남부지사, 장태기 광양부시장 등 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국민권

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재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명당1지구는 개발대행사인 포스틸이 단지 조성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수면 108㎡를 매립, 단지 

부지에 포함하는 바람에 명당1지구 10만5천153㎡ 전체 부지에 대한 준공이 지연되는 사태로 

비화했었다.

이날 중재에서 국민권익위(정부)가 공유수면 108㎡를 국유지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부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주고, 광양시는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명당 1지구는 지난해 4월 부지 조성작업에 착수, 지난 3월 조성을 완료했으나 공유수면 착오 

편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준공허가가 미뤄져 왔다.

3pedcr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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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가산단 명당1지구 준공지연 해결 실마리

❙기사입력 2011-03-30 14:00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5153㎡규

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 지연사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0일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포스틸이 단지를 조성

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

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후 2시 광양시 ㈜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

호 전남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키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

었다. 전남도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

회복 의무의 면제를 검토하고, 광양시가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이 가능해 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

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

도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여수 엑스포타운조성 사업지구와 웅천지구택지개발 현장사무실

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엑스포 타운 조성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이주대

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8세대의 이주 가능 여부를 살피고, 웅천 택지개발 이주민중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택지공급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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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 지연 민원 조정합의

❙기사입력 2011-03-30 15:22 

 

【광양=뉴시스】전진환 기자 = 현장 방문 행정에 나선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오후 전남 광양시 태인동 (주)광양SPFC 회의실에서 '광양국가

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 지연 민원'에 대해 조정합의한 후 관계기관장들과 기

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종석 (주)광양SPFC 사장,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

장, 이개호 전남행정부지사, 정태기 광양부시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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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명당국가산업단지 준공 지연 해결 

매립 착오로 지연된 광양 명당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광양시 태인동 명당 1지구에서 김대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 대행업체의 매립 착오로 발생한 준공 지연문제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착오 매립

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도록 광양시와 전라남도로부터 합

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당 국가산단은 개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백8

제곱미터를 착오로 매립해 전체 단지 10만 제곱미터의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 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양에 이어 순천을 방문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에 

있는 철탑을 지중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끝)

CBS

권익위 명당산단 준공 지연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양 태인동 명당 1지구 국가산단의 준공 지연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 일행은 30일 광양 민원 현장을 찾아 '포스틸'이 명당산단을 조성

하면서 공유수면 108㎡·32평을 착오로 매립해 산단 전체가 준공을 받지 못한 상황을 파악했

다.

이런 착오 매립에 따라 준공 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전라남도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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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그러나 조정회의를 통해 광양 명당산단 착오 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

으로, 광양시는 준공을 허가해 주고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중재

하면서 합의를 이끌었다.

newsman@cbs.co.kr  전남CBS 고영호 기자

명당1지구 준공 '합의' (R)  

김유진 2011-03-31 1 

<앵커>

잘못된 부지 매립으로 준공이 지연됐던 광양시 명당 1지구의 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착오로 매립된 부지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문제 등은 행정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포스틸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내 명당 1지구에 

철판가공제품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해 4월, 10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단지 조성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 수면을 매립했고,

광양시가 이를 문제로 준공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틸은 매립지를 원상 회복 할 경우 비용 부담은 물론, 

공장 준공 연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당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고,

30일, 권익위 조정회의에서 "부지를 그대로 활용 하게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도출됐습니다.

권익위는 포스틸측의 부지 매립이 행정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립된 108제곱미터 부지를 국유지로 귀속하고,

대신 전라남도로부터 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대식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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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하고 재매립을 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주는...

하지만 이번 합의문 도출로 당장 해당 부지에 대한 준공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권익위는 국토해양부의 불법 매립지 원상 회복 처리 절차 등의 실무적 과제가 남았다며,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틸은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로 선정됐으며

현재 철판가공공장을 포함해 3개의 철강 관련 공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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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지연민원 해결

국민권익위, 30일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

[2011-03-30 오후 2:35:28] 

전라남도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5,153㎡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

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

공을 받지 못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30일 오후 2시 전남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라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

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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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

상회복하거나 전라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

었고, 전라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이번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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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저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

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포스틸 지옥에서 천당으로,

국민권익위, 30일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

2011년 03월 30일 (수) 19:53:09

광양닷컴 desk@newsgwnagyang.com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가 조성계획보다 매립면적이 추가되어 국가산업단지의 준공

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벗고 나서 명당1지구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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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

지를 조성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추가매립하면서 10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

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

호 전라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광양시는 (주)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로 매립면적이 추가되자 준공를 담당하는 

시관계자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

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키로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

재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정이 앞

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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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가산단 명당1지구 ‘착오 매립지’ 포함 준공 합의

국민권익위 중재 원상회복 의무 면제

10만5천153㎡…지역경제 활력 기대

입력날짜：2011. 03.31. 00:00

준공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광양 국가산업단지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5천153㎡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준공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0일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포스틸이 단지를 조성

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천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양시 ㈜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

남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키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

었다. 전남도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 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

회복 의무의 면제를 검토하고, 광양시가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이 가능해 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

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인 31일 여수 엑스포타운조성 사업지구와 웅천지구택지개발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엑스포 타운 조성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이주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8세대의 이주 

가능 여부를 살피고, 웅천 택지개발 이주민중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택지공급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광양=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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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광양 국가산단 준공 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1.03.30 16:05:28 | 최종수정 2011.03.30 16:13:06      

준공이 됐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전남 광양 국가산단 준공 지연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도움

으로 말끔히 해결됐다. 

30일 국민권익위는 국가산단인 광양시 태인동 명당1지구 준공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양 현

지에서 이개호 전남부지사, 장태기 광양부시장 등 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국민권

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중재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명당1지구는 개발대행사인 포스틸이 단지 조성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수면 108㎡를 매립, 단지 

부지에 포함하는 바람에 명당1지구 10만5153㎡ 전체 부지에 대한 준공이 지연되는 사태로 비

화했었다. 

이날 중재에서 국민권익위(정부)가 공유수면 108㎡를 국유지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부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주고, 광양시는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명당 1지구는 지난해 4월 부지 조성작업에 착수, 지난 3월 조성을 완료했으나 공유수면 착오 

편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준공허가가 미뤄져 왔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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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 준공지연 해결됐다

❙14:00기사입력 2011.03.30 14:00 

권익위, 30일 현장조정회의로 준공 합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전라남도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내 명당1지구에 있는 10만㎡규모

의 국가산업단지의 준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당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이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

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의 준공을 받지 못하는 민

원을 접수하고 30일 오후 2시 전남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개호 

전라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

해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

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라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었고 전라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적극적인 이번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

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에 성공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적으

로도 원만히 해결돼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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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로 주차난 해결
민원번호：2AA-1102-072157(도시수자원민원과, 박광준 조사관)

(‘11. 4. 21)

민원개요

경북 고령군 고령읍에 거주하는 ○○아파트는 세대수(375호)에 비해 주차장(209면)이 현저히 부

족하여 아파트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고령군청은 별도의 진

입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주차장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파트 인접 토지를 주차장용도의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발행위 시 전제되는 도로접도조건에 대하여 기존아파트부지에 연접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별

도의 접도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개발허가를 해준다는 대안을 마련 조정 합의

 당사자

∙ 신 청 인：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6-1 디오팰리스아파트 375세대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 ○○○
∙ 피신청인：경상북도 고령군수 

∙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민원내용 

∙ 신청인들 거주 고령디오팰리스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는 세대수

(375호)에 비해  주차장(209면)이 부족하여 별도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나,

- 해당부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으

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북 고령군수

∙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 민원 토지는 진입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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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맹지이므로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진입도로를 마련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민원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10. 1. (주)○○기업으로부터 이 민원 아

파트 중 180세대(임대주택용)를 매입할 때 주차장을 증설하는 조건으로 매매계

약을 체결(주차장 증설시 매입잔금 10억 원 지급)한 바 있으며, 주차장 조성시 

매입잔금 지급 등을 통해  입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협력하겠음

 주요 쟁점사항

∙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고령 디오팰리스는 당초 아파트 375세대에 주차장 209면으로 사업계획 승인되

었으나, 247세대가 입주한 현재 입주민 차량이 280대에 달해 주차장 부족 문

제가 심각

- ‘10. 1월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으로 (주)○○기업이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당해 아파트 180세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주

차장 추가 설치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구 조건

․ 주차장 80면 이상 추가 설치 (이행을 조건으로 매매대금 10억 원 지급 유보)

∙ 이후 (주)○○기업에서 아파트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어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 ‘11. 2. 15.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원회에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

가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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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목표

∙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와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

- 현재 아파트와 접도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인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방

안을 모색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3. 24.：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아파트 주민대표, 고령군 관계자 등과 현장실사 및 해결방안 논의

※ (고령군) 입주민들의 불편은 공감하나, 관련 법령상 진입도로 없이는 개

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며, 이 민원의 경우는 제도개선 필요한 사항임.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 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 2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중(’11. 4. 6. ～ 4. 15.)

∙ ’11. 3. 25. ~ ‘11. 4. 8.：추가 현장조사(1회) 및 관계기관 협의(3회)

-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와 현장상황을 감안한 조정안 제시

※ 이 민원은 기존 아파트 부지와 주차장 예정부지가 연접하여 별도의 진입

도로 불필요 

위원회 조정안

 ㅇ 신청인：주차장 예정부지(고령읍 쾌빈리 4-3 등)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

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ㅇ 고령군：신청인에게 주차장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ㅇ LH공사：주차장 조성시 매입잔금 지급 등 입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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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아파트입주민대표회가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차장부지 조

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고령군에게 하며, 이에 고령군에서는 개발행

위조건에 적합할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 다만, 개발행위시 전제되는 도로접도

조건에 대하여 기존아파트부지에 연접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별도의 접도조건

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조정 중재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이 민원 아파트의 주차장 부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

트 매각과정 등 그간의 경위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다

음과 같이 조정·합의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증빙서류 포함) 등 관

계서류를 구비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

가 조건에 적합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전제가 되

는 도로접면조건에 대해서 이 민원 아파트 부지에 연접된 사항을 감안하여 별

도의 접도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관계기관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매입잔금을 지

급하는 등 주차장 조성 공사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9.：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3필지 중 2필지는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주

차장 조성공사 완료

∙ ’12. 6.：나머지 1필지에 사용승낙(또는 매입) 추진 중으로 매입 완료 후개발행

위허가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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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 현행 법령과 현실 간 괴리, 법령 규정 등의 미비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

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

기관의 부담 경감과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권익위, 아파트 주차난 현장중재로 해소

❙기사입력 2011-04-21 18:04 

 

【대구=연합뉴스】홍창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고령군 고령읍 모 아파트의 아파트 

주차난을 현장 중재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7년 사용 승인이 난 이 아파트의 375가구(700여명)는 주차면수 209대로 

주차난을 겪어오다 지난 2월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이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권익위에 호소했다.

고령군은 주차장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21일 고령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입주민대표회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서

류를 갖춰 군청에 주차장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고령군은 해당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붙어있으니 별도의 조건없이 개발을 허가해 주라"는 합의안을 제시해 중재에 성공했다.

권익위는 "조정회의에 앞서 지난 두 달간 2차례 현장조사와 4차례 관계기관 협의로 함께 노

력한 결과 오랜 주민의 불편을 연내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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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령군 아파트 주차난 현장중재

❙기사입력 2011-04-21 20:59 

 

【고령=뉴시스】김재욱 기자 = 국민권익위가 경북 고령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난 부족 

문제를 현장 중재로 풀었다.

21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2007년 사용 승인이 난 고령읍의 247세대 아파트는 주차면수가 부

족해 주차난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고령군에 요청했지만 군은 관

련법규 미비를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이 길어지자 고령군과 아파트 주민, LH공사 등 관계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

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 및 현장 조정을 거쳐 21일 고령군청에서 주민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고령군수, LH대구경북본부장, 주민대표가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입주민대표회는 관련서류를 갖춰 주차장 부지 조성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군은 해당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있으니 별도 조건 없이 개발을 허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등 민원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조정회의를 중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에 잘 인내하고 

협조한 행정당국과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장기 집단민원이 잘 해결돼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많

은 어려움에도 잘 참아준 주민에게 감사한다”면서 “주변도로의 인도 설치, 단지내 쉼터 조

성 등을 최단시간 내에 완성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ju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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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령군 디오팰리스 아파트 주차난 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4-21 15:26 

【고령=뉴시스】김대식(오른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경북 고령군 고령읍내 디오

팰리스아파트에서 주차난 해소 요구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돌

아보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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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령군 디오팰리스 아파트 주차난 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4-21 15:26 

 

【고령=뉴시스】김대식(오른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경북 고령군청 대회

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디오펠리스아파트 주차난 해소 요구 민원을 

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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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아파트 주차난 민원 중재

이성훈 2011-04-22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아파트의 주차난을 

현장 중재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사용 승인이 난 

고령군 고령읍 한 아파트의 375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이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권익위에 호소했습니다.

 

권익위는 고령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입주민대표회는 토지사용 승낙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군청에 주차장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고령군은 해당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붙어있으니 별도의 조건 없이 

개발을 허가해 주라"는 합의안을 제시해 

중재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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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 위한 중재에 나서서 해결  

'375세대에 주차공간 209개' 아파트 인근토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 성공 

2011년 04월 21일 (목) 14:39:12 조현진 기자  chj@newsway.kr  

 

     

▲ ⓒ 뉴시스 

【서울=뉴스웨이】조현진 기자 375세대에 주차공간이 209대뿐인 아파트 주민들의 고질적 문

제인 주차난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가 현장조정으

로 해결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1시 30분 경북 고령군 소재 디오팰리스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김대식 

부위원장과 곽용환 고령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그동안 디오팰리스 아파트는 2007년 1월 입주 후 700여명의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었으나 

375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209개로 협소해 많은 주차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735명이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 측에서는 

주민들이 지정한 해당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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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입주민은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두 달여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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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령군 아파트 주차난 현장중재로 풀어

국민권익위가 고령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난 부족 문제를 현장 중재로 풀었다.

21일 권익위는 지난 1997년 사업승인이 나고 2007년부터 사용 승인이 난 고령읍의 375세대 

아파트는 주차장이 209면에 불과, 주차면수가 부족해 주차난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고령군에 요청했지만 군은 관

련법규 미비를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이 길어지자 고령군과 아파트 주민, LH공사 등 관계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

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했다.

수차례에 걸쳐 협의 및 현장 조정을 거쳐 21일 고령군청에서 주민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고령군수, LH대구경북본부장, 주민대표가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입주민대표회는 관련서류를 갖춰 주차장 부지 조성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군은 해당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있으니 별도 조건 없이 개발을 허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주차장 100면을 증면하게 돼 전체 309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등 민원처리 행정절차만 남았다.

조정회의를 중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에 잘 인내하고 

협조한 행정당국과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장기 집단민원이 잘 해결돼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조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많

은 어려움에도 잘 참아준 주민에게 감사한다”면서 “주변도로의 인도 설치, 단지내 쉼터 조

성 등을 최단시간 내에 완성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규 기자 hj1794619@hanmail.net

2011-04-25



제4장

 도시·수자원민원 147

경기 안성시 공장증설 요구 민원, 하천구역 정비를 통해 해결
민원번호：2BA-1103-154194(도시수자원민원과, 이진석 조사관)

(‘11. 6. 10.) 

민원개요

반도체 제조업체의 사세 확장으로 공장 증축이 불가피하나, 하천 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가 공

장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공장 증설에 장애가 되니 하천구역 재정비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해

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하천을 폐천하도록 조속히 하천기본계획 변경

안을 마련하도록 중재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당사자

∙ 신 청 인：경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152-1 뉴텍웨이브 대표○○○
∙ 피신청인：경기도지사(피신청인 1), 경기도 안성시장(피신청인 2)

 민원내용 

∙ 반도체 제조업체인 뉴텍웨이브가 최근 사세 확장으로 공장 증축이 불가피하나,  

하천 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가 공장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공장 증설에 장애

가 되니 하천구역 재정비를 통해 기업의 고충민원 해소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기도지사

∙ 하천구역은 수계에 대한 유역조사와 수문조사에 따라 홍수예방에 필요한 부지

로 하천구역 제척여부는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나, 

인접 사유지와의 관계 등 수계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해 

폐천 고시 여부를 적극 검토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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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도 안성시장 

∙ 이 민원 토지들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사유지(신청인의 형수 ○
○○ 소유)에 둘러싸여 이 민원 기업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 민원 공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하천구역 변경(지적 분할)이 선행되어야 함

 주요 쟁점사항

∙ 하천구역 제척여부 가능 여부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뉴텍웨이브는 경기 안성시 양성명 석화리에서 반도체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으

로 최근 사세 확장에 따라 공장 증축이 불가피하나,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

지가 공장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증축이 불가함

※ 뉴텍웨이브(New Tech Wave)는 2005. 6. 1. 반도체 장비 제조업으로 설립

※ 현재 공장 2개동에 12명이 근무중이며, LG Innotek․LG Display․SAMSUNG 

ELECTRONICS 등에 LED․LCD 등 반도체 장비를 납품

∙ 경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149-10, 같은 리 152-2 지번의 하천부지는 이미 

석축 등으로 정비가 수년전에 이루어져 더 이상 정비가 진행되기 어려운 땅으

로 하천구역 제척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 하천구역제척 여부는 인근 지역여건, 하천의 유량, 하도의 특성 및 하천구

역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시 종합 검토할 사안으로 

불가 통보 받음

∙ 2011. 3. 22. 뉴텍웨이브가 공장이전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및 공장증축을 통

한 지역사회 고용증대 등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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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목표

∙ 하천공사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등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폐천 고시된 토지를 공장증축이 필요한 기업에 공장부지로 공급함으로서 기업

민원을 해소하여 관계기관과 기업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 마련

- 조속히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지방하천하천관리위원회의에 상정․
심의토록 하고, 하천구역 제척 결정 시 폐천부지 고시 및｢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각절차 진행

※ 조정 성립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공장증축 시 고용창출(약20여명)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1. 5. 3.：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기업 관계자, 경기도․안성시 관계자들과 민원현장을 실사하고 해결방안 논의

-【경기도】하천구역은 수계에 대한 유역조사와 수문조사에 따라 홍수예방에 

필요한 부지로 제척여부는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시 종합 검토 되어야 할 사

안이다.

-【안성시】이 민원 토지 들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사유지에 둘

러싸여 이 민원 기업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천구역 변경

이 선행되어야 한다.

∙ 2011. 5. 9.：추가 현장조사 및 신청인․피신청인 협의를 거쳐 조정안 제시(신

청인, 피신청인 모두 우리 위원회 조정안 수용)

위원회 제시 조정안

ㅇ 경기도와 안성시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들의 하천구역 제척에 관한 안건을 마련

하여 조속히 상정토록 한다.

- 제척이 결정될 경우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고시를 통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후｢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매각한다.

ㅇ 신청인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부합하는 공장

증축계획을 마련하여 안성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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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하천구역 제척여부에 대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하

고, 제척 시 안성시는 공장증설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경기도지사와 경기 안성시장은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하천구역 제척여부에 

대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요청 등 하천구역 변경절차를 진행한다.

∙ 심의 결과 하천구역변경이 가능하다고 확인될 경우 매각절차를 이행한다.

  1) 경기도지지사는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고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2) 안성시장은 현행 하천기본계획선 포함 여부에 따라 폐천부지 고시 후 지

적정리(분할)한다. 이 민원 토지 중 석화리 ○○○-○○ 토지에 대한 용

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인(또는 라현정)에게 매각하고, 공장증설을 위

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 신청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

조에 부합하는 공장증축계획을 마련하여 매각시기에 맞추어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1. ：신청인 공장증축계획안 안성시에 제출

∙ ’11.  9.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12.  3. ：지방하천 폐천 고시(경기도)

∙ ’12.  5. ：하천 폐천 고시 결정에 따라 매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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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하천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증설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공장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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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성 中企 공장증설 민원 현장조정으로 해결 

❙기사입력 2011-06-10 10:43  | 기사수정 2011-06-10 10:43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로 공장부지가 나뉘어 있어 증설이 어

려웠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권익위는 1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중소 반도체업체인 ‘뉴텍웨이브’에서 황은성 안성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공장증설에 관한 합의안을 이

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 확장에 따라 공장을 증축코자 했으나 공장 내의 폐

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의치 않자 인근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려하던 중 권익위에 민원

을 제기했다.

그간 안성시는 “해당 기업이 문제의 폐천부지를 사용해 공장을 증설하려면 경기도가 하천구

역 변경조치를 먼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경기도는 “해당부지에 대한 변경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때 종합 검토할 사항”이란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권익위는 중재를 통해 △경기도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의 변경절

차를 진행하고 △안성시는 이 심의에서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용도폐지 후 매

각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 고충이 원만히 해결됐다”며 “이번 조정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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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 민원현장 찾은, 김대식 부위원장

❙기사입력 2011-06-10 16:13 

 

【서울=뉴시스】최동준 인턴기자 =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소

재 반도체 생산 업체인 뉴텍웨이브가 제기한 '공장 증설 부지 공급 애로'민원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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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기업애로 해결위해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아시아투데이=이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은 10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의 

한 기업체를 찾아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안성시 소재 반도체업체인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확장으로 공장증축을 하고자 했으나 공장

내에 있는 폐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의치 않자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다가 국민권익위

에 지난 3월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지난달 20일 안성시 ‘이동신문고’ 운영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기업애로 현

장조정회의로, 이자리에는 손성오 경기도 건설본부장, 황은성 안성시장, 권익위 정혜영 도시

수자원민원과장, 기업체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동신문고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

게 된 것이다.

경기도 손성오 건설본부장은 “하천구역은 수계에 대한 유역조사와 수문조사에 따라 홍수예

방에 필요한 부지로 하천구역 제척여부는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나, 인접 사유지와 관계 등 수계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폐천 고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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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 지역 

토지는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

실했고, 사유지에 둘러쌓여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공

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천구

역 변경 등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

와 안성시는 이 지역 토지들

에 대해 하천구역 제척여부에 

대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등 하천구역 변경절

차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결

과 하천구역 변경이 가능할 

경우 매각절차를 이행하기로 

조정서에 합의했다.

뉴텍웨이브 김재윤 대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발벗고 나서 주

신 황은성 시장님과 이렇게 직접 멀리서 방문해 주신 김대식 부위원장, 손성오 건설본부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1658@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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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축산농가 구제역 피해 36농가 축산보상
 민원번호 :2CA-1104-079417, 2BA-1105-030835(도시수자원민원과, 이진석 조사관)

(‘11. 6. 30.) 

민원개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이전에 구제역 확산방지라는 정부시

책에 따라 가축을 강제적으로 살처분 한 농가에 대하여 감정평가 시점에 소가 없다는 이유로 축

산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하니 구제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보상 절차가 중단된 

축산농가(36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 보상

 당사자

∙ 신 청 인：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외 1인

∙ 피신청인：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 관계기관：경상북도지사

 민원내용 

∙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2010. 5. 4.)와 보상물건 현장조사(2010. 7. ～ 12.)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이전에 구제역 확산방지라는 정부시책

에 따라 가축을 강제적으로 살처분(2010. 12.)한 농가에 대하여 감정평가 시점에 

소가 없다는 이유로 축산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하니 구제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경상북도개발공사

∙ 축산보상은 축산업 보상대상이 되는 가축의 기준마리 수 이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행하던 자가 당해 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축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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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으로 살처분 되어 축산보상 대상 가축 기준 마리수에 미달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 이외의 이유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축산보상 대상

이 될 수 없다.

나. 경상북도지사

∙ 2010. 12. 6.부터 2010. 12. 26.까지 이 민원사업지구 내에서 구제역 확산방

지를 위하여 846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는 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축산보

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감정평가를 위한 살처분 가축에 대한 이력자료 및 보

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 

 주요 쟁점사항

∙ 개발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이전 살처분 한 축산농가 보상 가능

여부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2008년 8월 경북도청 이전지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결정되

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이 회생

할 기반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은 함께 도청 이

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 2010년 6월 보상설명회 개최 후 보상물건 현장조사(7월～12월)를 실시하던 중, 

2010. 11. 29. 안동시 와룡면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 판정이 나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의거 이 민원 사업 지역 내

에서 37농가의 846마리(한우 820, 돼지 2, 염소 24) 가축을 살처분 하였다.

∙ 민원인들은 구제역 관련 살처분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물

건 현장조사 시 존재했던 가축을 기준으로 축산보상 시행을 주장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보상협의회 등에서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구제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관계기관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회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축산

보상 불가 방침 확정․통보

∙ 2011. 4. 12. 이 민원 사업이 아니었다면 재입식을 통해 계속 축산농으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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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사람들을 현 상황에서 소가 없다며 축산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

은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

∙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및 이견조율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나. 해결 목표

∙ 2008년 8월 경북도청이전지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결정되

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였다. 하지만 구제역 관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축산보상 불가 방침이 전해지자, 이 지역 축산농가들은 이 민원 사업이 

본인들의 생업을 빼앗아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어 민심이 동요됨은 물론 향

후 이 민원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 예상

∙ 따라서, 신청인들이 생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

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이 민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신청

인․피신청인․관계기관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 마련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1. 4. 29.：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관계자들과 민원현장

을 실사하고 해결방안 논의

-【경상북도개발공사】법령이 정한 보상을 행하기 위해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로 가

축이 소실되어, 축산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기준 마리수 미달로 이 민원 

사업 시행 이외의 이유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축산

보상이 불가하고, 또한 토지보상법상 축산보상금 지급 시 살처분에 따른 국

가보상금과 중복보상 문제가 발생된다.

-【경상북도】2010. 12. 6.부터 2010. 12. 26.까지 이 민원사업지구 내에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846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는 바, 살처분 농

가에 대한 축산보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감정평가를 위한 살처분 가축에 대

한 이력자료 및 보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 

-【위원회】구제역 관련 살처분 역시 관련법령에 의해 구제역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되고,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현재 축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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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재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2011. 6. 3.：추가 현장조사 및 신청인․피신청인․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 

마련(모두 우리 위원회 조정안 수용)

위원회 제시 조정안

‣ 축산보상은 영업보상의 일환으로 폐업 또는 휴업보상을 의미하고,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가축자체의 소멸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 법령 및 구성요건이 각기 달라 이중보상이라 보기 어렵고, 

‣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확인되고,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살처분 이전 기준 마리수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소명된 경우 축산보상 대상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정․합의한다.

【피신청인】이 민원 사업 지구 내에서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어 보상 절차가 중단된 축산

농가(36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관계기관】피신청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살처분 가축에 대한 이력자료와 관련 보상

금 지급내역 자료를 제공한다.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축산보상은 영업보상의 일환으로 폐업 또는 휴업보상을 의미하고, 구제역 살처

분에 따른 보상은 가축자체의 소멸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 법령 및 구성요건이 

각기 달라 이중보상이라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

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확인되고, 축사의 크기 등 기타 제

반 사실을 종합하여 살처분 이전 기준 마리수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소명될 경

우 축산보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는데에 합의하고, 축산보상을 위

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는 살처분 가축

에 대한 이력자료 제공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는 

중재안 합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축산보상은 영업보상의 일환으로 폐업 또는 휴업보상을 의미하고, 구제역 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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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따른 보상은 가축자체의 소멸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 법령 및 구성요건이 

각기 달라 이중보상이라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

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확인되고, 축사의 크기 등 기타 제

반 사실을 종합하여 살처분 이전 기준 마리수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소명된 경

우 축산보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조정․
합의한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지구 내에서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어 보상 

절차가 중단된 축산농가(신청인 장인환․조한제 외 34가구)에 대한 감정평가 

등 축산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 관계기관은 피신청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자료를 제공한다.

1) 이 민원 사업 지구 내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의 두수와 각각의 

개체무게․연령․암소구분 등 이력자료

2)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살처분 가축 자료 제공

∙ ’11. 10.：감정평가 실시 

∙ ’11. 12.：협의보상 완료

나. 시사점

∙ 구제역 이라는 암초를 만나 경북도청이전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안동

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의 축산농가들에 대해 축산보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초 도청이전이 발표될 당시의 감격과 환희를 되찾을 수 있게 됨

∙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이 원활

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도청이전사업이 원활치 추

진되게 됨

∙ 축산농가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이 민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

여 신청인․피신청인․관계기관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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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6-30 15:44 

 

【서울=연합뉴스】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후 경북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관계기

관장 및 농민대표들과‘안동·예천 구제역 살처분 보상’ 요구민원을 합의

조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안동시장,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북 정무부지사, 김영란 위원장. 2011.6.30 << 국민권익위원회 >>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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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축산농가 찾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사입력 2011-06-30 16:31 

 

【안동=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후 경북 안동시 임동면 갈

전리 일원의 축산농가를 둘러본 후 농민들의 어려운 점과 제안사항을 청취하

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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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지 매몰처분 농가도 ‘축산보상’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에서 가축을 매몰처분한 농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청이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이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안동시 풍천면 조한제씨 등 축산농

가 2명이 제출한 민원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살처분하고 겹쳐서 이중보상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만약에 도청이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었더라도 농가들이 재입식을 해서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었

을 것이기 때문에 이중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안동 도청이전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재 조정안을 발표하고 매몰처

분한 36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끝)

 

이하늬 기자  /  입력시간：2011-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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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 거주민 이주대책 마련
민원번호：2BA-1101-162516(도시수자원민원과, 이명호 조사관)

(‘11. 7. 7.) 

민원개요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 거주민들은 1965년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정

부에서 국·공유지인 현 거주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였으나, 섬진강댐 준공시 측량착오로 만수위 이

하로 그동안 주거부지를 불하도 못 받고 주택개량도 하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던 중 또 다시 

이주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는 현실적인 이주가 불가하니 신청인들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

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

 당사자

∙ 신 청 인：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외 53가구

∙ 피신청인：한국수자원공사(피신청인 1), 전라북도 임실군수(피신청인 2)

∙ 관계기관：전라북도지사

 민원내용 

∙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단) 구역 내 있는 전북 임

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이하 ‘이 수몰 마을’이라 한단) 거주하는 신청인

들은 으로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으로는 현실적인 이주가 불가하니 안정된 주거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

신청인들은 당초 섬진강댐 개발사업으로 국ㆍ공유지로 집단 이주하였으나, 측량착오로 이

주지가 만수위선에서 최저 0.7m 이하에 위치하였고, 이주정착지(계화ㆍ동진ㆍ반월)의 장

기간 조성으로 그동안 주거부지 불하도 못 받고 주택개량도 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서 거주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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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 임실군수

∙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 이주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법령상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이주보상금 수령자의 이주단지 입주허

용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신청인들이 이주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 별도의 

이주대책 수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나. 전라북도지사 

∙ 신청인들은 당초 섬진강댐 이주대책의 실패로 인해 국·공유지에서 거주 및 영

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농으로 별도의 이주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 

 주요 쟁점사항

∙ 이주보상금 지급 후 추가 이주 대책 실시 가능 여부

∙ 이주 대책과 별도로 생계 대책 지원 가능 여부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섬진강댐 건설(1941년～1965년)당시 이주정착지(계화ㆍ동진ㆍ반월) 장기간 조

성(1978년 준공)으로 이주대책 실패

∙ 1965년 섬진강댐 준공시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의 국유지에 정착 후 농

지경작 등으로 생계 유지

* 이주지가 만수위선에서 최저 0.7m 이하에 위치(‘1969년 대홍수 발생：주택 

97호 전파, 700여명의 이재민)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목적(홍수조절능력 향상, 추가 용수량 확보)의 차질 및 

과거 이주정책 실패의 재연으로 사회적 문제 발생

* “수몰민 이주 난항”(2009. 11. 2, 전주MBC), “대부분 이주단지 입주 희망”   
 (2010. 6. 20, 전북일보)

∙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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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 90%이상 농경지 침수로 생계기반 상실 예상 

* ‘2010. 8월 전체 농경지 2/3 침수 피해(4년 주기로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 대체농지 조성 등 이주민의 생계대책 수립 필요

∙ 이주보상금 수령자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과 고령층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자력으로 생계유지 현실적 어려움

* 현재 거주지는 국유지로 주택의 신ㆍ증축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 수령액이 적음 (세대당 2,250만원～3,500만원에 불과)

∙ 지역주민 대부분은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책마련을 위하여 국토

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북도, 임실군 등이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없던 상태

이주단지 개요

▪위    치：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원

▪조성면적：130천㎡(약 40천평), 

▪공급택지：주거택지 (85필지), 공공․상업택지(10필지)

∙ 섬진강댐 만수위 이하에서 거주하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청인들이 별도의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2BA-1101-162516 이주대책

(’11.01.28.)

나. 해결 목표

∙ 관계기관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거 및 생계 위기에 

놓인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의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정착․자립 유도

* 당초 현장조정시(’08.12.11) 제시된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경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생계대책 마련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3. 24.：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통한 해결방안 논의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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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수자원민원과 조사관,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 ’11. 4. 14.：과장급 현장방문 및 이주대책 협의 (임실군청：도시수자원민원과

장,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 ’11. 5. 25.：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의 생계대책 협의(국민권익위원

회：도  시수자원민원과장, 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 ’11. 6.  9.：수몰민 이주 및 생계대책 해소를 위한 조정서(안) 작성(임실군

청：도시수자원민원과장,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

북도, 국토해양부)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 반납 조건으로 이주택지 입주,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 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재조정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2가 조성하는 이 민원 사업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

우, 기 수령한 이주 보상금을 피신청인 2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입주한다. 그 

외,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관련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피신청인 1과 2는 신청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이 수몰 마을을 중심으로 특용

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20억원)을 공동 부담한다. 

∙ 피신청인 2는 ‘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이주단지의 택지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 관계기관은 피신청인 2가 제출한 ‘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의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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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9. 16.：이주단지 입주희망자 수요조사 완료

∙ ’11.  9.  8.：이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조정신청(임실군→전라북도) 

∙ ’11. 10.    ：댐 주변지역정비사업비 계획변경 승인신청(전라북도) 

∙ ’12.  6.    ：이주보상금 반납, 이주단지 택지구입비 지원

∙ ’15. 12.    ：특용단지 재배부지 확보 및 시설구축 

나. 시사점

∙ 우리 위원회 조정으로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

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운영정상화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결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특히, 정상적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ㆍ자립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

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음

∙ 아울러, 섬진강댐 정상화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하고 홍

수예방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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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실·남원 현장방문 고충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4:04 | 최종수정 2011-07-07 14:21 

【남원=연합뉴스】이윤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

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

를 이끌어냈다.



제4장

 도시·수자원민원 173

섬진강댐 수몰민,이주대책안 합의 

2011-07-07 11:05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전북 임실군 이주민 58명이 7일 이주택지

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정안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주단지 입주 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 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는 조

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들의 생

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이주민 58명은 1965년 섬진강댐 준공시 정부의 측량 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

유지로 집단 임시이주했으며, 이후 계화ㆍ반월ㆍ동진 일대에 조성된 이주정착지가 13년 후인 

1978년에야 뒤늦게 완공돼 이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착했다. 

이들은 최근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

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ㆍ증축

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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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실·남원 현장방문 고충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4:04 | 최종수정 2011-07-07 14:21 

【남원=연합뉴스】이윤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

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

를 이끌어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남원 부시장과 한국도로공사 대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면사

무소에서 고충회의를 하고 20여년간 풀지 못 한 민원을 해결했다.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은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의 확장요구와 

조망권 피해,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대표들과 협의 끝에 출입구를 확장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 흙길 농

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

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해결에 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ov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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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실·남원서 현안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5:38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임실과 남원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했다. 

권익위는 7일 오전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

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권익위는 현장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

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을 함께 나눠야한다"며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

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남원시 대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민원제기된 88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

련, 입암마을 도로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

정서 서명 및 교부식을 가져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y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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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섬진강댐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민원 현장방문

❙기사입력 2011-07-07 14:35 

 

【임실=뉴시스】7일 오전 전북 임실군 운암면 일대 1백여명의 주민들이 제기한 섬진강댐 이

주 및 생계대책 요구민원 현장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마을주민 대표

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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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 대책 마련

[ 2011-07-07 ]

 

섬진강 댐 수몰 이주민에 대한 주거와 생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섬진강 댐 수몰 이주민과 임실군 등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 조정회

의에서 이주민 58명이 이주보상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하

고, 임실군과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이주민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섬진강 댐 수몰 이주민은 지난 1965년 섬진강 댐 조성 당시 정부의 측량 착오로 댐 수위보다 

낮은 국유지에 거주해오다 최근 섬진강 댐 재개발로 농경지 대부분이 물에 잠겨 어려움을 겪

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대책 마련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 및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합의 

2011년 07월 07일 (목) 13:30:01 설현택 기자  hyuntags0891@naver.com  

 

【임실=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설현택 기자】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

게 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대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현

장조정으로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준공시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임시이주했으며, 이후 계화·동진·반월일대에 조성되던 이주정착지가 13년이나 지난 

1978년에야 뒤늦게 완공되는 바람에 이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착한 주민들이다.

이번에 이들은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

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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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그동안도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

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도 이들이 정착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

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내용을 보면, ▲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

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

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

는 비용을 20억원 한도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수몰민과 그 2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한 덕분이다"며 "이를 계기로 댐 재개발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설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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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 생계·주거대책 마련 

이주택지 및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합의 

2011년 07월 08일 (금)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대 섬진

강댐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이주택지

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준공시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임시이주했으며, 이후 계화·동들이다.

이번에 이들은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전체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다시 이주 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리

기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동안도 거주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전라

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도 이들이 정착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

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이미 수령한 이주보상금을 임실군에 다시 반납하

는 조건으로 임실군이 마련한 이주택지에 입주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임실군은 수몰민들

의 생계대책을 위해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특용작물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20억원 한도내에서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

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수몰민과 그 2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관

계기관이 적극 협력한 덕분이다. 이를 계기로 댐 재개발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건설타임즈(http://www.cons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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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이주민 주거위기 ‘해결’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 관계기관 협력

2011년 07월 08일 09:26  환경일보 조영환 기자  

【임실=환경일보】조영환 기자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 및 생계기반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있던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

민권익위원회(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7일 전북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이해관

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으로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 반납 조건으로 이주택지 입주,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 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지원, 댐주변 정

비사업비 재조정으로 이주단지의 택지구입비 지원을 통해 운암면 쌍암리 수몰이주민은 정상

적인 정착·자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

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실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의 관계기관 조정을 통해 섬진강 댐 정상화 사업으로 또다시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실의에 빠져있던 이주민들에게 금번 조정은 새로운 

희망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by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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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만 어업피해 원인 조사 합의
민원번호：2BA-1101-071182(도시수자원민원과, 김경태 조사관)

(‘11. 7. 20.) 

민원개요

장흥댐 건설, 간척지 매립사업 등으로 인한 강진만 일원의 패류(바지락, 꼬막 등) 폐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강진군 29개 어촌계 1,321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패류 피해조

사를 위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대표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원인분석 및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책임비율 산정 등 피해 현황조사를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당사자

∙ 신 청 인：전남 강진군 ○○○ 외 1,321명 (29개 어촌계)

∙ 피신청인：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피신청인1), 전라남도 강진군수(피신청인2),   

한국수자원공사사장(피신청인3)

∙ 관계기관：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민원내용 

∙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해양환경 변

화로 인해 바지락, 꼬막 등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어업

피해 조사․보상 요구

- 신청인들은 2005년 장흥댐 담수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 5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해결되어 7년 이상 장기 고질

화된 집단민원 임

 피신청인 등 의견

∙ 이 민원 해역의 바지락, 꼬막 등(이하 ‘패류’라 한다.)의 추정 자원량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원인은 이 민원 해역 일원에서 시행한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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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 준설, 댐건설 등)과 자연환경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

한 인과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쟁점사항

∙ 어업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 

∙ 어업피해 규모와 인과관계 규명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강진만 해역의 종패장·양식장은 0.5~1.5m 가량의 두터운 ‘희리’(미세한 입자로 

죽어있는 갯벌)층이 형성되는 등 패류 서식환경의 변화로 바지락 등 패류 생산

실적이 전무한 실정

- 피해 추정규모(신청인 주장)：면적 803ha, 277억 원

∙ 수자원공사는 패류의 폐사사실은 인정하나, 강진만 일대에서 타 기관이 행한 

공익사업이 원인이라며 피해 조사거부 

∙ 강진군은 사업시행 중 기 보상하였고, 환경영향 평가결과 피해와 무관하다며 

추가조사 및 보상을 거부

- 1,170건에 대해 15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직(간)접 보상임

∙ 목포해양항만청은 강진군 보상책임 조건으로 협의하여 사업시행 하였다며 추

가보상 불가입장 표명

- 강진군에서 종패대 10억 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보상이 아닌 

생계보전 지원금으로 공고된 것임

강진만 일원의 주요 공익사업현황 

▪한국수자원 공사 

- 장흥댐 건설사업 (1997-2006, 2005년부터 담수)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강진만 해역준설사업 (2001-2008,  997천㎥준설, L= 12㎞)

▪ 전라남도 강진군 

   - 만덕·사내 간척지 매립사업 (1989-2002, 조성면적 1,144ha-약 3,432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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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들은 200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어업피해 조사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

를 거부하자 우리 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나. 해결 목표

∙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선행하여 공익사업별 

어업피해 규모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민·관 갈등 

해소로 신청인들과  관계기관 모두가 Win-Win하는 해결방안 마련.

∙ 3개 피신청기관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실무협

의체를 조속히 구성, 공정한 피해 조사 후 보상 절차 이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 환경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환경정책기본법｣제31조 따라 사업장

에서 발생한 책임을 사업자가 입증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어느 사업

장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가 연

대 배상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1. 1. 13. 민원 접수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국토해양부, 목포해양항만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강진군, 한국수자원 공사 등 관계자의 출석조사 및 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한 결과, 

∙ 2011. 6. 17.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변화로 바지락 등의 폐사에 대한 

피해발생 원인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기

관협의를 거쳐,

∙ 2011. 7. 14. 민원해결을 위해 3개 피신청인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진만 해

역 공익사업과 무관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인

과관계 및 책임비율을 확인하는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보상처리 

하도록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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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 어민

들에게 보상하도록 관계기관이 연대하는 성격의 조정 중재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1) 피신청인 1, 2, 3과 관계기관은 이 민원 해역에 발생한 패류 피해 조사 등을 

위한 각 기관 대표로 구성하는 실무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이 

민원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2) 실무협의회는 이 민원 해역의 패류 추정 자원량 감소의 원인분석 및 패류 피

해 현황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무협의회 구성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행하고, 

용역비를 포함하여 용역관리 등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3) 실무협의회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책임비율을 산정하되, 보상여부는 조사 후 관련 법령, 판례 등에 따른다. 다

만, 강진만 해역준설사업 및 사내 ·만덕 간척사업으로 받은 보상과 중복될 경

우 이를 배제하고, 해역준설사업 관련 피해보상은 2001. 6. 30. 피신청인 2

와 3이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른다. 책임비율 산정조사 시 이 민원 해역의 자연

환경 변화요인을 포함하고 자연환경 변화요인은 위 보상 규모에서 배제한다. 

4) 실무협의회(대표)는 위 ‘2)’, ‘3)’항의 결정사항 및 용역결과에 대해 신청인들 

또는 신청인 대표에게 설명회 등의 형태로 별도 안내한다. 

5)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 2, 3과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공동조사에 협조하고 용

역결과에 따른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실무협의회 구성

∙ ’12. 6.：피해규모, 인과관계 및 기관별 책임비율 산정을 위한 용역 발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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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 우리 위원회의 조정으로 비슷한 시기에 주변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각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강진만 일대의 생태환경 변화와 패류감소의 원

인을 규명하고, 피해규모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복합적인 

영향과 이후 관계법령에 따른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환경피해는 누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사업의 주체들은 어민들의 피

해 실정에 공감하면서도 각 해당사업의 원인은 미미하다 주장하며 피해 조사

자체에도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음.

∙ 이번 조정을 통해 환경 변화와 피해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각 사업자가 공

동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강진만 일대는 물론 향후 각종 공익사업 

시행 시 총량적인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법령에 따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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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어민 어업피해 보상길 열려(종합)

❙기사입력 2011-07-20 17:11    

【강진=연합뉴스】장덕종 기자 =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으로 어패류가 감소하면

서 피해를 당한 전남 강진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전남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어민, 수

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조정에서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

인, 피해규모 확정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흥댐이 건설되고 어패류가 줄어 담수를 시작한 2005년 이후에만 수백억원대 어업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강진 6개 읍·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또 앞으로 어업 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끌어온 민·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영란 위원장은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를 공감하면서

도 피해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뒤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돼 다행

이다"며 "앞으로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어민 1천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대 조업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전문조사관과 법률상담가 등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민원 현장을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과 부산, 서울, 경기, 전남, 충남 등 시·군·구 22곳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71건, 고충민원접수 67건, 상담안내 331건 등 총 469건의 민원

을 상담 처리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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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흥댐 피해' 강진군 어민 보상 기틀 마련

❙기사입력 2011-07-20 16:06    

 

【강진=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장흥댐 건설과 바다 매립 등의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강

진군 어민들의 보상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과 지역 어민, 목포해양

항만청장, 강진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본부장,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만 어업 피해 보상 민원 현장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개 관계기관이 공동으

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

해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7년째 어업피해 조사·보상을 요구해 온 강진군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

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강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만 해역 일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장흥댐 

건설공사를 비롯해 롯해 해역 준설사업(목포해양항만청·2002~2008), 사내·만덕지구 간척

지 개발(강진군·1989~2002) 등 대규모의 사업이 잇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강진어민 1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대 조업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를 비롯해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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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강진만 어업피해지역 방문

❙기사입력 2011-07-20 18:54 

 

【강진=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

무소에서 열린 장항댐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요청 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서 관계관들과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강진=뉴시스】전진환 기자 = 20일 오후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열린 장항댐 건설로 인

한 어업피해 보상 요청 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 강진만 갯펄에서 패류 감소로 인한 어업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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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 현장 둘러보는 김영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후 강진만 패류 피해 현장에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20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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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해결  

【강진=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윤대식 기자】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 각종 공익사

업으로 패류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 위험에 처한 강진군 어민 1300여명의 보

상대책 물꼬가 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전남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지역

어민, 목포해양항만청장, 강진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본부장,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개 관계기관이 공동으

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해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강진만의 바지락, 꼬막 등의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7년째 어업피해 조사·보상을 요구해온 강진군 어민들의 집단 장기민원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현장조정에 앞서 김영란 위원장은 직접 어민들이 장흥댐 때문에 패류가 감소되어 강진

만 해역 803ha에 277억 규모의 어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온 패류 양식장과 종패장을 둘

러봤다.

강진만 해역 일원은 장흥댐 건설을 비롯해 해역 준설사업 사내·만덕지구 간척지 개발등 비

슷한 시기에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오랫동안 끌어

왔던 민관갈등이 원만히 해소됨은 물론이고, 어민들의 생계터전 상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

이 마련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란 위원장은 "그간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실정을 공

감하면서도 피해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뒤늦게나마 권익위와 함게 고민하고 

노력해 피해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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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어민들의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대식 기자

[호남] '장흥댐 피해' 강진 어민 보상길 열려

국민권익위 조정위서 합의

장흥댐 건설과 바다 준설·매립 등으로 어패류가 줄어드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전남 강진지

역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남 강진군 칠량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어민

과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조정에서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

인 및 피해 규모 확정 등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장흥댐 건설로 어패류가 줄어 담수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수백억원대 어업권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강진 6개 읍·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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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어업피해의 원인과 기관별 책임 비율이 확정되면 7년 이상 끌어온 민·관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진만 일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이 어민들의 피해를 공감하면서도 피

해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늦게나마 어민들의 생계 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강

진만 해역의 어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어민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진지역 어민 1300여명은 장흥댐 건설로 갯벌이 적체돼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와 감사원,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 5개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어민피해 277억' 보상길 열리나 

'장흥다목적댐 건설' 강진만 어업피해 조사 6개월내 착수  

【시민일보】전남 강진군의 강진만 주변 어민들이 장흥다목적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개펄이 

적체돼 강진만 해역 803ha에 277억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지

난 1월 22일 국민귄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어업인 대표 구연금씨 등 1,322명이 피해보상 용역을 실시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

라 관계기관들은 4차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갖고 강진만 어업피해 조정·합의에 들어간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0일 강진군을 방문, 김영란 위원장을 필두

로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장흥댐 건설로 인해 강진만 어업피해를 입은 칠량면 봉황리 대

섬 주변 해역 현장을 살피고 칠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목포항만청, 강진군이 

조정·합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조정·합의회에는 황주홍 강진군수를 비롯한 김 위원장, 한국

수자원공사 관계자, 목포항만청 관계자, 어업피해 신청인 30여명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조정·합의 내용에 서명하고 공동조사에 협조키로 했다.

 

조정·합의된 내용에는 실무협의회를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일로부터 5개월 이내 피해조사용역을 실시,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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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비율을 산정하되 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다만 해역복원사업 및 간척사업으로 받은 보상과 중복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며, 책임비율 

산정 조사 시 자연환경 변화요인은 보상규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회는 용역시행 및 용역결과를 신청인(피해 어업인)에게 별도 설명하고, 공동조사 

협조는 물론 어떤 결과든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향후 어업피해의 원인, 기관별 책임비율이 확정된다면 7년 이상 오랫동안 

끌어왔던 민관갈등이 해소돼, 현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또, 어민

들의 생계터전 상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이 마련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권익위원회가 피해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

하고 피해 원인조사 차원을 넘어 강진만 해역의 패류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어민들이 공동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비는 강진군과 목포항만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며, 용여관리 및 제반사

항 결정도 함께 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강진군 어민 어업피해 보상길 열려 

송도훈    방송일 2011-07-22 

 

장흥댐 건설로 피해를 본 강진만 일대 

어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강진군 어민과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피해규모 확정 등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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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칠량면 등 6개 읍면 어민들은 

장흥댐 건설로 어패류가 감소하면서 

어업권 손실을 봤다며 7년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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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민원번호：2AA-1107-014888(도시수자원민원과, 임병록 조사관)

(‘11. 7. 29.) 

민원개요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

로를 임시 개방하도록 긴급 조정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

 당사자

∙ 신 청 인：인천 계양구 효성2동 태산아파트 ○○동 ○○호 ○○○
∙ 피신청인：한국수자원공사사장

∙ 관계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관계기관1), 인천 서구청장(관계기관2), 인

천서부경찰서장(관계기관3), 인천광역시장(관계기관4)

 민원내용 

∙ 경인 아라뱃길(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 환경가교가 철거되

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여 교통 대책 수립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 환경교 서측 가설교량 이용 및 기존도로 우회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나,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임시 

개방할 경우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다.

 주요 쟁점사항

∙ 환경가교가 철거로 인한 주변 교통 대책

∙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 임시 개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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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경인 아라뱃길 사업구역 내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우려되어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인터넷민원 접수(7.4)

∙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검토과정에서 개별민원 사항이 아닌 다수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민원 성격임을 인지(7.15)

    *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주민 한 사람의 인터넷민원에도 문제의 심각

성․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관 간 조정을 통해 다수의 국민피해 최소화 필요

나. 해결 목표

∙ 인천 서구 일대의 주민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 현장조정을 통

하여 현안을 신속히 해결

-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정식 교량(백석교) 개통 전까지 약 2개월간 매립지 

내부도로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등 임시대책 마련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민원․건의현황>

 ‣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연구단지 4개 기관 및 노조에서 환경가교 철거에 따른 대체우회

도로 개설 요청(6.20~22)

 ‣ (인천서부경찰서) 일일 전화민원 약 13건, 인터넷민원 총 11건 접수

 ‣ (인천시 서구) 인터넷 민원 총 4건 접수

<7.15 환경가교 차단 이후 교통정체 현황>

 ‣ 구    간：백석초등학교 ~ 공촌사거리 구간(약 3㎞)

 ‣ 통행시간：(당초) 20분 → (현재) 1시간 소요, 버스 운행 약 1시간 지체

<언론보도>

 ‣ ｢환경가교 철거 “서구일대 교통지옥”｣등 6개 지방지 및 YTN 방송(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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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 15.：자료접수 후 즉시 피신청인 방문 및 의견청취

* 그간에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왔으나 매립지공사의 반대로 

합의점 도출에 난항

∙ 2011. 7. 15.：환경가교 철거로 우려되었던 교통정체 발생

∙ 2011. 7. 21.：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조율 실패

* 매립지공사에서 안전문제, 결정권자 부재 등의 이유로 내부도로 임시개방 반대

∙ 2011. 7. 25.：관계기관 긴급 조정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

* 조정(안)에 대해 매립지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회의에 참석하기

로 협의

∙ 2011. 7. 27.：조정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이견 조율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긴급 조정회의를 열어,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고,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하기로 

합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이 민원 사업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임시 대책으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와 일반 도로를 2011. 8. 4.까지 연결하고, 관계기관 1은 이 민원 도로를 

일반 차량에게 2011. 9. 30.까지 임시 개방한다. 

∙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1, 2, 3, 4는 이 민원 도로의 임시 개방에 관한 제반사

항을 협의․결정하고, 이에 따른 교통시설물은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2에서 비

용을 분담하여 설치하며, 관계기관 3은 이 민원 도로의 교통통제 및 사고처리 

등을 지원한다.

∙ 관계기관 4는 수도권매립지 외곽도로를 2011. 8. 4.까지 정비하여 개방하고, 

백석교를 2011. 9. 30.까지 개통하여 교통정체의 주요인을 해소한다.

○ 단, 장기간 폭우 등 불가피한 경우 이행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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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매립지 내부도로와 일반도로 연결

∙ ’11. 8.：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

∙ ’11. 8.：매립지 내부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나. 시사점

∙ 이번 사안은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대란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

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정을 진행한 것임

- 인천시 등 관계기관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위원회의 조정을 원하였으

며, 매립지공사․수자원공사․서부경찰서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정이 성

사된 것임

∙ 민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국민신문고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내용의 인터넷민원이 접수되었는데,

-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순한 민원일지도 모르지만 이 민원을 통해서 위원회

에서는 인천시 서구 일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긴급 조정으로 

다수의 국민(7만 여명) 들이 겪을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조정이후 인천 서구 의회 의장이 주민 69,211명의 서명을 받아 집단민원 제

기(9.1)한 것에 대하여 후속 합의해결 처리

∙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인근 주민이 신청한 인터넷민원에서 사

회적 갈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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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주변 혼잡 완화 

권익위, 관계 기관 긴급 조정

【인천=연합뉴스】신민재 기자 = 경인아라뱃길 건설 등의 여파로 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인

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대 교통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조정안에 대한 합

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위로 놓이는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오는 9월 말까지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매립지 주변 서곶로는 지난 15일 매립지 후문에 있는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1일 평균 7천여

대의 차량이 우회해 통행이 이전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1일 2만1천여대가 이용 중인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권익위는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해당 민원이 제기되

자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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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교통혼잡 해결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사입력 2011-07-28 16:37 

 

【인천=뉴시스】28일 오후 인천 서구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관계

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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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통난 중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인천=뉴시스】28일 오후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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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일대 교통정체 해소 기대  

권익위,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 합의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자

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조정회의를 열어 서구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석교 등이 개통되

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다음달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있는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

루 평균 7000여대의 차량이 우회, 서곶로 일대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

다.

특히 하루 2만1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곧 철거될 예정이어서 이른바 

‘교통지옥’ 지역으로 불리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인천시] 서곶로 교통정체 해소 실마리 

환경가교 철거… 서구일대 교통혼잡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 임시 개방  

 

【시민일보】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 서구, 인천 서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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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서, 인천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조정회의를 열어 정식 교량인 백석

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 역시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

난 15일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7000여 대가 우

회해 서곶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루 2만1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차량들마저 서곶로로 몰리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 국민신

문고에 제기한 인터넷 민원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관계기관들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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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협조해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lst@siminilbo.co.kr 

권익위, 인천 서구 교통정체 긴급 조정  

데스크승인 2011.07.29    안재휘 | ajh-777@joongboo.com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의 긴급 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28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

급 조정회의를 열고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

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광역시 역시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약 7천여 대가 우회해 서곶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

되고 있다.

 

또한 하루 2만 1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서곶로로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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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교통지옥이 예상되고 있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 임시개방

❙기사입력 2011-07-29 18:28

 

경인아라뱃길 건설 여파로 극심한 혼잡을 빚는 인천시 서구 검단 일대의 교통난이 다소 풀릴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정식 교량이 개통하는 9

월까지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단 주변 도로는 지난 15일 매립지 후문에 있는 임시다리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7천여 대

의 차량이 우회해 출·퇴근길 차량정체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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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교통혼잡 권익위 긴급조정'물꼬'  

2011년 07월 29일 (금)  

 

경인아라뱃길 임시교량이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

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긴급 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영란 위원장 주재로 긴급 조정회의를 열고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말까지 수

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남창섭기자 csnam@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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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매립지 개방 교통정체 ‘숨통’  

오는 9월 백석교 개통까지 내부도로 이용 가능

권익위 조정서 합의… 내달 초 외곽도로 정비도 

 

2011년 07월 28일 (목) 18:33:42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 대체교량 없이 기존 교량을 철거하면서 교통지옥으로 변한 서구

일대의 교통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긴

급조정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해 교통혼잡을 해소하도록 조정했다.

 

이날 긴급조정회의에는 김영란 국민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김종해 경인아라뱃길 사업본부장, 

전상주 서구 부구청장, 남경순 서부서 경무과장, 유영성 종건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조정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정식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수도권매립

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도록 했으며 인천시도 다음 달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교(환경연구단

지~수도권매립지~검단)를 철거하면서 하루 평균 7천여 대가 우회하면서 서곶로 일대 통행시

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다.

 

더구나 서구 경서동과 검단을 연결하는 임시교량인 백석교도 하루 2만1천여 대의 차량이 통

행하는데 다음 달 10일 철거로 인한 폐쇄가 예고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구지역

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해진 상황이다.

 

우회도로 없이 백석교도 폐쇄되면 이곳을 이용하던 차량들이 모두 서곶로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우회도로인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와 매립지 외곽도로가 개방되면 서



제4장

 도시·수자원민원 213

구지역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 건 이상 접수되는 등 심각

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정으로 우회도로가 확보되면 그나마 이용객들의 불편은 다소 해

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전망  

28일 권익위 긴급 조정으로 매립지 내부도로 임시 개방 

 

2011년 07월 28일 (목)  정순학  daehanmail@naver.com  

 

정순학 기자 /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

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긴급 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오후 3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 관계기관이 참

석한 가운데 긴급조정회의를 열었다.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

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도 8월 초까지 매립지 외

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약 7천여 대가 우회해 서곶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

되고 있다. 

 

더구나 하루 2만 1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차

량들마저 서곶로로 몰리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인근 주민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한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이번 교통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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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고, 여러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하게 됐다.”고 밝

혔다. 

    

인천 서구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전망  

 

2011년 07월 29일 (금)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던 인천시 서구 

일대의 교통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의 긴급 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

인다.

국민권익위는 28일 15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 다양한 관

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긴급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식 교량인 백석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광역시 역시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해 같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후문에 위치한 환경가교가 철거되면서 

하루 평균 차량 약 7000여 대가 우회해 서곶로 일대의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지체

되고 있다.

더구나 하루 2만 1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백석교 임시교량도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차

량들마저 서곶로로 몰리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곳이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인근 주민이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

문고(www.epeople.go.kr)에 제기한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이번 교통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

고, 여러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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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시 회천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보상, 13년만에 해결
민원번호：2BA-1104-154647(도시수자원민원과, 최수관 조사관)

(‘11. 12. 15.) 

민원개요

경기 양주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

니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회천택지개발지구

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들의 잔여지 보상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13년 묵은 민원 해결

 당사자

∙ 신 청 인：경기 양주시 덕정동 ○○○외 8인

∙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피신청인1),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피신청인

2), 경기도 양주시장(피신청인3)

 민원내용 

∙ 경기 양주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경기 양주시 덕정동○
○○(전) 외 7건]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수하거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제 요구

번호 소재지 소유자 지목 면적

잔여지 1 ○○○번지 최○○ 전 594㎡
잔여지 2 ○○○-○번지 강○○ 전 293㎡
잔여지 3 ○○○번지 송○○·도○○ 전 438㎡
잔여지 4 ○○○-○번지 한○○ 잡 452㎡
잔여지 5 ○○○번지 안○○ 답 373㎡
잔여지 6 ○○○번지 임○○ 답 2,835㎡
잔여지 7 ○○○번지 이○○ 답 2,494㎡
잔여지 8 ○○○번지 원○○ 전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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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신청인들의 토지는 잔여면적이 크고 토지의 형상·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종

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들을 매수하기는 어렵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 민원 잔여지 5, 6, 7, 8은 철도시설 설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지

가 아니며, 2006. 9. 12. 경원선(의정부~동안)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승

인시 철도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으며, 법적근거가 없어 매수가 어렵고, 향후 

철도용지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철도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다.

다. 경기도 양주시장

∙ 2008. 10. 국토해양부장관의 이 민원사업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

인 협의시 “경원선과 이 민원 사업 지구 사이 잔여지를 지구내 편입하여 완충

녹지 조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들은 이 

민원 사업 지구와 연접된 완충녹지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우선 잔여지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사항

∙ 택지개발사업 잔여지 보상

∙ 철도시설 용지 해제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이 민원 토지는 ‘99. 3. 최초 경기도 고시에 의해 철도소음 저감을 위해 완충

녹지로 결정된 후 ’06. 5. LH공사가 회천택지지구 지정

     * 건교부 고시 제2006-379호로 경원선(의정부~동안) 복선전철건설사업 실시계

획승인 시 철도완충녹지로 변경 결정(철도변 모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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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완충녹지를 경계로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선을 확정지으면서 잔여지 발생 

     * LH의 사업구조조정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중단된 상태(보상율 99.7%)

∙ 신청인들은 장기간 완충녹지로 결정하고 LH가 회천택지지구를 지정하면서 잔

여지를 발생시킴에 따라 보상 또는 완충녹지 해제를 요구

나. 해결 목표

∙ 경원선 철도부지와 택지지구 사이의 자투리 토지의 잔여지 보상 과 완충녹지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방안 강구

 갈등해결과정 

∙ ’11.  4.：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통한 해결방안 논의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 ’11.  6.：출석조사 4차 실시

∙ ’11. 12.：현장방문 및 보상방안 협의

∙ ’11. 12.：잔여지 규모가 작은 5개 필지에 대한 보상(LH) 및 불필요한 도시계

획시설(철도) 해제를 위한 조정서(안) 작성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화물적하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4필지에 대하여 도시

계획시설(철도)을 해제하도록 입안·제안하고, 양주시장은 이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신

청인들의 잔여지 4필지를 조기에 보상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 1, 2, 3, 5

를 매수하고 이 민원 잔여지 4는 이 민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거나 매수하며, 이 민원 잔여지 6, 7, 8에 대해서는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이 민원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 민원 사업 지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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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편입 여부를 검토하되 편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출입로를 개설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잔여지 5, 6, 7, 8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피신청인 3에게 입안·제안한다.

∙ 피신청인 3은 피신청인 2가 입안·제안한 이 민원 잔여지 5, 6, 7, 8에 대한 도

시계획시설(철도)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추진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2.  6.：잔여지 매수 또는  진출입로 개설 추진

∙ ’12. 12.：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이행

나. 시사점

∙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

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보상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사유 재산권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자제와 불필요하게 결정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제4장

 도시·수자원민원 219

LH직할사업단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장

❙기사입력 2011-12-15 19:12 

 

【양주=뉴시스】박종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5일 경기도 

양주 율정동에 위치한 LH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회천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보상 요청 민원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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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역 주변 완충녹지 잔여지 13년만에 보상키로 

권익위, 양주시·LH·철도시설공단간 현장조정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1-12-15 15:53  | 기사수정 2011-12-15 15:5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전철사업과 택지개발지구사이에서 잔여지 형태로 남아 13년동안 재

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총 8필지, 7871㎡) 보상 

요청 민원이 15일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현

장 조정회의를 열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철도 부지) 지정을 해제해주며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토

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발생한 잔여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개발 사업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

로,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고 이중 4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도 지정되었지만 

이후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13년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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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으로 인해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던 4필지는 용도 해제되면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

가 가능해졌고 약 13년간 잔여지 미보상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나머지 토지주들은 보

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

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

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민들과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

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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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주 덕정역 택지사이 잔여토지 ‘중재해결’  

LH공사, 양주시장 등 관계자들 현장 조정회의서 합의 

2011년 12월 16일 (금) 최화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5일 전철 교각과 택지개발지구사이 잔여지로 재산권 행사

에 제약을 받던 경기 양주시 덕정역 토지(8필지, 7871㎡)의 소유주들이 낸 민원을 현장조정으

로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LH공사 양주직할사업단 회

의실에서 지역민들과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권익위는 중재를 통해 철도 화물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는 도시계획시

설(철도 부지)로 지정을 해제하고,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민원이 발생한 토지는 경원선 복선전철사업과 회천택지지구 사이에 남은 사유지로, 1999년 3

월 완충녹지로 결정된 뒤 이중 4개 필지는 화물 하역장 용도로 지정됐지만 이후 한국철도시

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책임을 서로 미뤄 13년간 보상이 지연돼왔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하역장 용도의 4필지는 용도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13년

간 보상지연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잔여 토지는 보상이 가능해졌다.

김영란 위원장은“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

이 해결돼 다행”이라며“앞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관계기관간 긴밀하게 협력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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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민원
조정사례

▢ 청원군 내수면 묵방리 등 12개 마을 교통불편 

해결

▢ 충남 아산시 8개 마을 주민 교통불편, 27년

만에 해결

▢ 남원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해결

▢ 전남 화순군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주민

불편 해결

▢ 충북 옥천군 이백삼거리 고속도로 통로박스

(굴다리) 확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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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내수면 묵방리 등 12개 마을 교통불편 해결
민원번호：2BA-1007-093763, 2BA-1008-006876(교통도로민원과, 유택종 조사관)

(‘11. 2. 16.) 

민원개요

청주내덕~청원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 등 3개 마을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 농지 상당부분이 편입되고 소음, 매연, 먼지 등으로 주거환

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마을 1과 2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가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출입로를 만들도록 중재하여 주민 불편 해소

 당사자

∙ 신청인 1：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 등 3개 마을 ○○○외 297명

∙ 신청인 2：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 ○○○외 264명

∙ 피신청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관계기관：충청북도 청원군수

 민원내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주내덕~청원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 등 3개 마을(이하 ‘이 민

원  마을 1’이라 한다)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이하 ‘이 민

원 마을 2’라 한다)를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으나, 

   - 정작 이 민원 마을 1과 2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이 민원 도로를 바로 이용

할 수 없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3~6km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청주시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진출입로 2개를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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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주민들의 요구는 추가 예산 소요, 도로부지 편입 확대로 인한 다른 민원  발생 

가능성 등으로 받아들이기 곤란

나. 청원군수 

∙ 이 민원 마을 1은 청주시와 같은 생활권으로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

하고, 이 민원 마을 2는 인근에 진출입로가 없고 원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는 

이용이 불편하므로 진출입로 신설을 요구하는 신청인 요구는 타당함

 주요 쟁점사항

∙ 마을 주민들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가능 여부

∙ 하천부지 편입 농지 보상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충북 청원군 묵방1리 등 3개 마을 서측에는 북일~남일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남측에는 청주내덕~청원북일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건설 중임.

- 두개 자동차전용도로 교차지점에 묵방교차로를 신설하여 신청인들 경작농지 

상당 부분이 공사구간에 편입되고,

- 두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면 소음, 분진 등으로 묵방1리 등 3개 마을

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 3개 마을 주민들은 위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청주내덕~청원북일간 도

로를 직접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3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되자 묵방교차로 내에 청주 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요구하는 고

충민원 제기(‘10. 8. 3.)
※ 자동차 전용도로 밑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이상한 도로(’10.10.11. 

KTV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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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1구 등 9개 마을 주민들은 청주내덕~청원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마을

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5~6Km 떨어진 신기교차로를 통해서만 자

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 리도 211호선과의 교차 지점(STA.10+200)에 청주방향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0. 7. 29.)

나. 해결 목표

∙ 신설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청주시로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묵방1리 등 3개 마을 청주ㆍ증평방향 진출입로 설치 방안 마련 

∙ ‘10. 4. 14. 및 ‘10. 5. 27.：1, 2차 현장조사 실시

- 진출입로 설치 위치에 대하여 신청인 대표와 협의 

※ 묵방교차로 안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곤란, 

묵방교차로에서 1.7km 떨어진(STA.3+140) 지점에 진출입로 설치 방안 

협의 

- 신설 진출입로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리도 210호선 확장방안에 대하여 청

원군과 협의

※ 리도 212호선에서 진출입로 설치지점까지의 800m구간을 농어촌도로 시

설기준에 맞게 확장하는 방안 협의

∙ ‘10. 9. 17.：3차 현장조사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문 협의

- 청주ㆍ증평 방향 진출입로 설치 필요성 등(보상비와 공사비 약 40억 소요)

※ 묵방1리 등 3개 마을의 지리적 특성 및 청주시와의 거리를 고려한 양방

향 진출입로 설치 방안 협의  

□ 장재1구 등 9개 마을 청주방향 진출입로 설치 방안 마련

∙ ‘10. 9. 29.：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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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방안 협의 (보상비와 공사비 

약 15억 소요)

※ 당초 청주와 증평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설치 요구, 리도 

211호선이 증평까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 청주방향 진출입로만 설치

키로 협의

□ 하천부지 영농손실방안 협의

∙ 국동리 마을(묵방1리 등 3개 마을 중 하나) 진입로 확장 및 마을 진입로 확장

에 따른 영농손실 등 협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국동리 마을 진입로 약 104m 확장(4m→8m) 

- 청원군수：하천부지 점용 허가취소 및 하천부지 경작자에 대한  영농손실보

상 실시

※ 국동리 마을 주민들이 점용허가 받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하천부지 

약 700㎡가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지난 10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

한 결과 청주내덕~청원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와 리도 210호선, 리도 211호선

과의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국동리 마을의 진입로중 폭이 4m

인 구간 104m는 폭을 두 배로 넓히고, 리도 212호선에서 네 갈래 진출입로가 

생기는 구간은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

는 영농손실보상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피신청인은 2014. 12.말까지 이 민원 도로와 리도 210호선이 교차하는 지점

(STA.3+140)에 청주ㆍ증평방향 진출입로를, 이 민원 도로와 리도 211호선이 

교차하는 지점(STA.10+200)에 청주방향 진출입로를 각 설치하고, 국동리 마

을  진입로인 리도 212호선 중 폭이 4m인 104m 구간을 폭 8m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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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은 2016. 12.말까지 리도 212호선에서 청주ㆍ증평방향 진출입로가 설

치되는 지점까지의 리도 210호선(길이 800m)을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국동리 마을 진입로에 대하여는 2011. 12.말까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를 취소하며, 하천부지 경작자들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을 한다.

∙ 신청인 1과 2는 위 진출입로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피신청

인의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공사 

중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하천부지 경작자 영농보상

∙ ’14. 12.：청주·증평방향 및 청주방향 진출입로 설치 예정(기본설계 완료)

∙ ’16. 12.：리도 210호선(길이 800m)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 예정

나. 시사점

∙ 자동차 전용도로가 묵방1리와 장재1구 마을에 인접하여 건설됨에도 정작 마을 

주민들은 이 도로를 직접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된 점이 아쉬웠으나, 권익위 

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진출입로가 신설되게 됨으로써 마을 주

민들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접한 청주시로의 접근이 보

다 편리하게 되는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특히,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은 한번 건설하고 나면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데, 

초기단계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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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과 인사 나누는 권익위원장

【청원=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충북 청

원군 내수읍사무소에서 2013년 말 완공 예정인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

차전용도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드는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해 민원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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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주.청원 전용도로에 진출입로 설치"

김영란 권익위원장, 청원군서 합의서 체결

【청주=연합뉴스】황정현 기자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을 방문해 

청주-청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에 2개의 진출입

로가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 내수읍.북이면 12개 마을 주민들과 이종윤 청원군

수,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 자동차전용도로에 마을 주

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 등 3개 마을과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 주민들은 자동차전용도로

가 마을을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3-6km를 우회해야 도로를 이용할 수 있

다면서 네번에 걸쳐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합의안에 따라 해당 도로에는 교차로가 조성될 예정이며, 마을 주민들은 이 교차로를 이용

해 청주시와 마을을 원활하게 오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관련기관과 10개월 동안 협의한 결과로, 

다소나마 마을 주민들에게 위안이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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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yna.co.kr

권익위, 청원 마을 진출입로 민원, 현장조정 ‘해결’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 )이 16일 오전 충북 청원군 내수읍사무소에서 열린 현

장조정회의에서 2013년 말 완공 예정인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주민대표, 이종윤 청원군수(오른쪽), 유인상 대

전지방국토관리청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이상선 기자】자동차 전용도로가 마을을 관동 하는데도 해당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도로가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북이면 일대 12개 마을 560여명 주민들의 집단민

원이 현지중재로 해결됐다. 

이에 따라 대전국토관리청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내수읍.북이면 12개 마을을 관통하는 청주 

내덕~청원 북일 간 자동차전용도로(13.4㎞)를 건설한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해당도로를 이용하려면 3㎞ 이상을 우회하거나, 5~6㎞ 떨어진 다른 

교차로를 사용하도록 도로가 설계돼 지난해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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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는 길 열렸다  

권익위, 청원군 12개 마을 진출입로 설치 확정 

2011년 02월 17일 (목)  대한매일신문  daehanmail@naver.com  

유광선 기자 / 마을을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충북 청원군 내수읍과 북이면 일대 12개 마을 560여 명 주민

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지중재로 교차로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인상)이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총 길이 13.4km)가 청원군 내수읍 묵방 1리 등 3개 마을과 북이면 장

재1구 등 9개 마을의 농지 상당부분을 편입하면서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의 생활불편을 감수하게 됐다. 

특히 해당구간중 북일~남일간 도로(총 길이 1.2km)와 이 도로가 만나는 묵방교차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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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리 마을의 경우 농지의 80%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농지 손실도 상당하다.  

하지만, 정작 마을주민들이 청주와 연결될 예정인 해당도로를 이용하려면 3km 이상을 우회하

거나 5~6km 떨어진 다른 교차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면서 민원이 발생해 국민권익위에는 

지난 해 2월과 4월, 7월, 8월 등 네 차례에 걸이에 국민권익위는 16일 오전 11시 40분 충북 

청원군 내수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이종윤 청원군수,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

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도로와 리도 210

호선, 리도 211호선과의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 국동리 마을의 진입로중 폭

이 4m인 구간 104m는 폭을 두 배로 넓히고 ▲ 리도 212호선에서 네 갈래 진출입로가 생기는 

구간은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양측간 중재에 성공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

련기관들과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

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농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이 나빠지

게 된 마을주민들을 위해 이번 조정이 다소나마 위안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

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2015년말까지 해당 도로에 교차로가 완공되면 묵방1구 등 3개마을과 장

재리 등 9개 마을주민들은 청주시와 원활하게 오고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북이면 장재리 공사 현장을 방문, 현지 상황을 파악한 뒤 내수

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마을 진출입로 조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와 지역 주민, 이종윤 군수, 유인상 대전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조

정회의에서 ▲해당도로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 설치 ▲국동리 마을진입로 104m 확장 ▲
212호선 진출입로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으로 조성 ▲하천부지 경작자 영농손실보상 등이 원만

하게 합의돼 2015년까지 해당도로에 교차로가 조성돼 인근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이 해결됐

다. 

금암리 최형균(74)씨는 “그동안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일이 잘 해결돼 매우 만족한다”며 

“이번 조정으로 마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김 위원장도 “이번 조정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네차례의 현장조사와 여덟차례의 관

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생활환경이 나빠지게 된 마을 주민들에게 다

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lss81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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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8개 마을 주민 교통불편, 27년만에 해결
민원번호：2CA-1103-031737(교통도로민원과, 신종권 조사관)

(‘11. 4. 22.) 

민원개요

아산~천안 21번 국도 확장(4차선 → 8차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구간

은 4차선 도로에 설치된 지하 통로암거와 횡단보도를 철거하고, 차량통행로와 횡단보도를 설치

해 주지 않아 주변 8개 마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횡단보도 포함) 및 지하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까지 대형

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육교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교통소

통과 주민 통행불편 모두 해소하는 조정 해결

 당사자

∙ 신 청 인：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이장 ○○○
※ 배방읍 8개 이장단 대표, 수혜인원 약 3,000명

∙ 피신청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충청남도 아산시장, 천안서북경찰서장

 민원내용 

∙ 피신청인이 아산~천안 21번 국도 확장(4차선→8차선)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기존 4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암거를 철거

   - 도로횡단 보행로 및 차량통로가 설치되지 않아 배방읍 소재 8개 마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지하차도를 설치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신청인이 요구하는 교차로 설치 요구지역은 일일 교통량이 ‘09년말 기준 7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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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에 이르는 교통량 과밀지역으로서 양쪽 지하차도간의 이격거리가 짧아 "도

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 평면교차로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보행자의 안전

한 통로확보 및 신호교차로(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현지여건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

나. 관계기관 

∙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육교를 설치할 경우 아산신도시조성 1단계 구간

의 완충녹지대 및 2단계사업지구의 부지가 편입되므로 피신청인의 설계가 완

료되면 녹지조성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부지를 아산시와 협의하여 제공하

겠다.

∙ 관계기관 아산시장은 육교 설치시 아산신도시조성 구간의 완충녹지대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지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

∙ 관계기관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육교설치 시 육교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쟁점사항

∙ 차량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지하차도 및 육교 설치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장재9리 등 8개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휴대삼거리는 2011. 12. 조기 개통을 목

표로 아산~천안 21번 국도 확장(4차선→8차선) 공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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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

 ‣ 위    치：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 사업규모：연장 7km, 왕복 4차로 → 8차로

 ‣ 사업고시：2006.11.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51호)

 ‣ 공사기간：전체  2007. 2. 15 ～ 2012.  6. 27 (1,960일)

금회  2011. 1.  1 ∼ 2011. 12. 31
 ‣ 시 행 처：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리：㈜홍익기술단 / 시공：벽산건설㈜)

 ‣ 사 업 비：197,333 백만원 (공정율  68.0%)

- 기존 국도 21호선(4차로) 휴대삼거리에 설치된 교차로와 인근 지하 통로암

거(26m)를 통하여 주민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했으나,

- 피신청인이 교통정체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신호등 및 지하통

로암거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아산, 천안 방면 진출입시 인근의 장재2지하차

도 및 신방지하차도 상부교차로를 U-TURN 우회하도록 하자,

- 당초와 같이 사람과 차량이 국도 21호선을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지

하차도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1. 3. 4.)
※ 민원지역의 천안～아산간 21번 국도는 아산신도시조성 1단계와 2단계 구

간의 경계 도로이며,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구간임.

나. 해결 목표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및 

지하보차도 설치대안 마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의 합리적 해결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피신청인, 관계기관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신청인 및 각 기관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쟁점 도출

∙ 4회에 걸친 현장방문과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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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휴

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까지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육교에 조형물 설치 교통환경 

개선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피신청인은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2011. 12. 조기 개통 예정

인 이 민원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 적정 위치에 보

도육교와 아산방면 진출로를 설치하고, 아산방면 진출로는 측도 1차로를 개설

하여 아산신도시조성 2단계 구간과 연결되는 10차선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주

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보도육교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자전거 및 사

람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하고, 육교 상단에는 투명

재질의 지붕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

- 아산방향 진출로는 대형차량이 통행 가능한 시설 규모로 설치한다.

∙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계기관 아산시장은 보도 육교설치에 따라 경

사로에 편입되는 아산신도시조성 1단계 구간의 완충녹지대 및 2단계 사업지구

의 부지를 조건없이 제공하며, 보도육교가 지방자치단체 관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육교 형상 및 상징 조형물 등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과 아산시장은 적극 협조 추진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육교시설물

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시행한다.

∙ 관계기관 천안서북경찰서장은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

치 않도록 육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보도육

교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신청인이 설치할 아산방면 진출로 설치 구간

의 부지 및 육교설치에 편입되는 2단계 사업지구 부지를 조속히 확보될 수 있

도록 해당 부지의 사유지를 우선 보상처리 한다.

∙ 신청인은 보도육교 설치 및 아산방면 진출로 설치 구간 등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사 중 부득이 발생하는 통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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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6. ：보도육교 설계 경관심의 완료

∙ ’11. 12.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

∙ ’12.  1. ：기획재정부 승인 후 보완 설계 

∙ ’12.  3. ：보도육교 시설에 편입되는 아산신도시조성사업지구의  부지 보상

완료

나. 시사점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및 지하보차도 설치 대안 마련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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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산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기사입력 2011-04-22 15:44 | 최종수정 2011-04-22 18:28 

【아산=연합뉴스】정태진 기자 = 충남 천안∼아산 국도 21호 확장 공사로 평소 주민들이 이

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가 없어져 불편을 겪었던 아산시 배방읍 장재

리 8개 마을의 민원이 국민권익위 도움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아산시 배방읍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LH공사, 아산시, 천안서북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

란 위원장 주재로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편은 현지에서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는 LH가 장재2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대전지

방국토관리청이 아산∼천안 국도 확장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평소 이용하던 통로 박스가 철

거되고 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이날 중재에서 국민권익위는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 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 합의를 이뤘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 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

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육교와 진출로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 3천500여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jtj@yna.co.kr



제5장

 교통·도로민원 243

김영란 위원장, 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4-22 17:04 

 

【서울=연합뉴스】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한국토지주택

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아산-천안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

로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회의를 마친 뒤 관계자들과 협약서를 들

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1.4.22 << 국민권익위원회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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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산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기사입력 2011-04-22 17:10 

 

【아산=연합뉴스】충남일대 현장방문 행정에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후 아산

시 배방읍에 위치한 ‘천안-아산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입로 설치

요구 민원’ 현장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11.4.22.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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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등 설치 현장조정회의

❙기사입력 2011-04-22 17:49 

 

【서울=뉴시스】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

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로 설치 요

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간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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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 육교 신설로 민원 중재

❙기사입력 2011.04.22 15:00 

권익위, 아산 장재9리 등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충남 아산

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

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

서 지역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LH공사 아산사업본부장,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

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

에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

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

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

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

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

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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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황상욱 기자 ooc@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에 육교신설  

아산 장재9리 등 8개 마을주민 교통불편 해결 

2011년 04월 22일 (금)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충남 아산시 배

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

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

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LH공사 아산사업본부

장,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

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아울러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

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

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

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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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

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지난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

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

행이 가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한다.

아울러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

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

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을의 약 3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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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산시 배방읍 교통민원 해결 

사라진 21번 국도 배방 육교, 횡단보도 등 집단민원 중재 

안성원 기자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중앙)이 22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보도육교 및 진출로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회의

를 원만히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C뉴스041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 신설 

등의 대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

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송석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오세진 LH공사 아산사업본부

장, 김석중 아산시 부시장, 이원구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

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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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통해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를 신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

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

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

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나 차량이 다

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

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

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

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보도육교에는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

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육교와 측도가 설치되면 장재9리 등 8개 마

을의 약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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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있는 곳 '권익위'가 달려간다 

아산서 국도확장으로 없어진 횡단보도 육교신설로 중재 

 

【충청일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국민권익위)는 아산∼천안간 21호 국도 확

장공사로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박스가 없어져 발생한 집단민원을 육교신설등 대

안을 마련한 현지 중재로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

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배방읍 휴대삼거리 주변에 보도육교 신설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

능한 아산방면 진출 도로를 개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당초 이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휴대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장재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아산과 천안 방면으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 하부에 있는 통로박스

를 통해 차량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LH의 장재2지하차도 설치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확장공사

로 통로박스는 철거되고, 휴대삼거리에 있던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21번 국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휴대삼거리에 지하차도와 차량이 다

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주고, 아산시와 천안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

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

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조정 회의 등을 통해 보도육교를 휴대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휴대리 마을도로에서 장재2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통해 대형차량 통행이 가

능한 아산방면 진출도로 개설과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경사로,조형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김영란 위원장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던 통로박스와 횡단보도는 철거됐지만, 이번 조

정으로 육교와 아산방면 진출 도로가 생겨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

혔다. /아산=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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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해결
민원번호：2AA-1103-189422(교통도로민원과, 유택종 조사관)

(‘11. 7. 6.) 

민원개요

88 고속도로로 구간 중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마을은 27년 동안 조망권 및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담양~성산 확장공사 추진계획으로 현 설계대로 건설될 경우 주민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므로 도로노선을 마을에서 먼 쪽으로 변경하거나 마을 앞 구간을 교량

으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마을 저지대 농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

성하고, 교량 폭을 확장, 농로 콘크리트 포장 등을 통한 민원 해소 조정중재

 당사자

∙ 신 청 인：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 ○○○외 109명

∙ 피신청인：한국도로공사 

∙ 관계기관：전라북도 남원시장

 민원내용 

∙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구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마을(이하 ‘입암마을’이라 한다)과 이 민원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같은 리 ○○
-○ 답 1,117㎡ 외 13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저지대로서 배수가 불

량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고속도로로 인한 일조량 감소 피해로 종래와 같은 목

적으로 사용 불가하니 매수해 주고 이 민원 고속도로가 마을의 조망권을 저해하

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여 마을의 경관을 개선, 마을

의 주통행로에 설치될 예정인 교량의 폭을 10m에서 12m로 넓혀 주고, 마을 서측 

끝에서 광주방향으로 길이 약 240m, 폭 3.0m의 농로를 개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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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한국도로공사

∙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후 조경공사 등을 통해 입안마을의 경관을 개선해 달

라는 것에 대하여는 공사설명회 및 착수 합동답사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나 교

량화 요구에 대한 대안 요구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교량 폭은 통

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며, 농로포장은 좀 더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나. 남원시장 

∙ 이 민원 토지에 조경공사가 시행될 경우 운동기구의 설치는 가능하나, 정자의 

설치는 도로법에 저촉되어 불가능하고, 녹지 공간 및 농로의 관리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가능한 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다.

 주요 쟁점사항

∙ 고속도로 주변 마을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 방지대책

∙ 도로부지 성토에 따른 조망권 피해 대책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1984. 12. 왕복 2차선의 88고속도로가 2.55m 높이로 3면(좌우면과 후면)이 임

야로 둘러싸인 마을 앞에 건설됨 

- 당시 설치된 통로암거(마을의 유일한 통행로)는 폭 4.0m, 높이 3.5m에 불

과하여 대형차량 진출입 불가

- 고속도로변에 마을이 인접해 있어 소음피해 발생 

∙ 피신청인이 2007. 9. 10. 88고속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높이

를 약 5m(성토 3m + 방음벽 2m)정도 더 높이는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함

양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시행

- 이에 신청인들은 그동안 88고속도로로 많은 피해를 당해왔고, 현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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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 공사가 시행될 경우 조망권 상실 등으로 마을은 더 많은 피해가 발

생하므로

- 고속도로의 노선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주거나 마을 앞 성토

부 약 200m를 교량으로 시공해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0. 11. 19.)
※ 노선변경은 지방도로 및 지방하천을 이설해야하고 이미 설치된 주변 구

조물을 철거해야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 곤란하고, 성토부 교량화는 

마을 주택이 계단식으로 위치해 있고, 교량 건설시 소음피해가 더 클 것

으로 보이며, 성토고를 높이지 않는 방안이 있어 곤란함을 통보(2011. 

2. 22.)

※ 성토부 교량화시 약 60억원의 추기비용 발생

- 노선변경 및 교량화 요구 민원이 불수용 되자 마을 앞 저지대 매수 후 주차

장 및 공원 조성과 신설교량 폭 확장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1. 3. 26.)  

나. 해결 목표

∙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및 높은 토지 성토에 따른 조망권 피

해 대책 수립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0. 11. 19. : 노선변경 및 교량화 요구 민원 제기

∙ ‘10. 12. 22.：1차 현장조사 실시

- 성토부 교량화 및 노선변경 대하여 신청인 대표와 협의 

※ 현장 여건상 노선변경은 불가, 성토부 교량화시 소음피해 가중 예상 

- 피신청인에게 성토고를 높이지 않는 방안 강구 요청

※ 피신청인 성토고를 높이지 않는 방안 제시(기 설치된 구조물 철거 필요, 

철거 시 추가 비용 약 5억)

∙ ‘11. 4. 20.：2차 현장조사 실시

- 입암마을과 88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저지대 농지를 활용,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고속도로변 경관개선방안 협의

∙ ‘11. 5. 23.：3차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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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조성 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은 관계기관(남원시)에서 설치하고, 

공원과 시설물을 남원시에서 관리할 것 협의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88고속도로와 마을 사이에 위치한 저지대 농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교량 폭을 10m에서 12m로 확장하며, 비포장 농로 250m를 3m 폭

으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공원에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피신청인은 2015. 12.까지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 ○○-○ 답 1,117㎡ 외 

13필지를 매수한 후 마을진입교량 완공 후 6개월이내에 성토하여 2015. 12.까

지 경관개선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주 통행로에 설

치될 교량 폭을 10m에서 12m로 확장하며, 마을 서측 끝에서 광주방향으로 길

이 약 240m, 폭 3.0m의 농로를 개설한다. 완충 녹지공간 및 농로는 공사완료 

후 관리권을 관계기관에 이관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행 6

개월 전 관계기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를 한다.

∙ 관계기관은 공사완공 후 피신청인에게 녹지공간 및 농로의 관리권을 이관 받

아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위 토지 중 관계기관 소유의 같은 리 ○
○-○ 도 122㎡, ○○-○ 도 33 ㎡, ○○-○ 도 20㎡를 별도의 보상 없이 피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신청인은 이 민원 고속도로의 종단 높이가 평균 39cm, 최대 78cm 높아지는 

것에 동의하고, 피신청인이 개설할 농로에 포함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농로개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 민원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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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 ：설계변경 도면 작업 

∙ ’14. 12. ：교량 폭 2m확장 예정

∙ ’15. 12.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설치 예정

나. 시사점

∙ 마을주민들은 수 십 년간 대형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통로를 사용해왔고, 고

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환경피해 대책을 호소했음에도 관계 행정기

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금 번 권익위에서 약 8개월 

동안 3회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양보하고 협력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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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 입암마을 민원 중재

❙기사입력 2011-07-07 17:58 

【남원=뉴시스】조수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후 27년동안 

고속도로 교통소음 등의 피해를 감수해온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을 방

문해 관계자로부터 민원 발생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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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실·남원 현장방문 고충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4:04 | 최종수정 2011-07-07 14:21 

【남원=연합뉴스】이윤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

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

를 이끌어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남원 부시장과 한국도로공사 대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면사

무소에서 고충회의를 하고 20여년간 풀지 못 한 민원을 해결했다.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은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의 확장요구와 

조망권 피해,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대표들과 협의 끝에 출입구를 확장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 흙길 농

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

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해결에 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ov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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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실·남원서 현안문제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5:38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임실과 남원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했다. 

권익위는 7일 오전 임실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

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권익위는 현장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

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을 함께 나눠야한다"며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

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남원시 대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민원제기된 88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

련, 입암마을 도로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

정서 서명 및 교부식을 가져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y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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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면 입암마을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서울일보 11-07-07 13:49 | 최종업데이트 11-07-07 13:49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남원시대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를 가졌다. 

이날 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위원장, 남원시장 권한대행 김형만 부시장, 한국도로

공사 김성환 건설본부장, 입암마을 주민대표 최영배 위원장 등 30여명의 관련 위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지난 3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된 88고속도로 확장과 관련 입암마을 도

로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에 대한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조정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은 입암마을, 한국도로공사, 남원시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원만하게 조정 · 합의됨에따라 해결된 점 더욱 뜻 깊은 자리

였고 남원이 발전될 수 있길 희망했다.

한편 김형만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중에 

고충민원은 많은 기관이 관련돼 좀처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8고속도로

가 지나가는 대강 입암마을 앞 도로주변 경관개선 및 완충녹지시설 설치 관련 고충민원을 주

민의 입장에서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입암마을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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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실·남원 현장방문 고충민원 해결

❙기사입력 2011-07-07 14:04 | 최종수정 2011-07-07 14:21 

【남원=연합뉴스】이윤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전북 임실군과 남원시를 방문해 현장

조정으로 수십 년 묵은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하고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생계기반을 잃게 된 

운암면 쌍암리 일대 수몰 이주민 58명에게 이주택지와 특용작물 시설 구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때 정부의 측량착오로 만수의 기준 이하이던 현재의 국유지로 

집단 이주했으나 최근 추진 중인 다목적댐 재개발사업으로 90%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이주대상자가 됐지만, 보상액이 적고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생계를 꾸리기

가 어려워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과 주민, 한국수자원공사, 임실군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 후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

를 이끌어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남원 부시장과 한국도로공사 대표,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면사

무소에서 고충회의를 하고 20여년간 풀지 못 한 민원을 해결했다.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은 1984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된 소형통로박스의 확장요구와 

조망권 피해, 교통소음 등의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대표들과 협의 끝에 출입구를 확장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 흙길 농

로의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해주기로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앞

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해결에 매진할 방침이다"고 말했

다. lov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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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로 '육지 섬' 남원 입암마을 27년 묵은 불편 해소 

권익위, 마을 외부출입구 대폭 확장·공원조성 합의 

2011년 07월 08일 (금)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88 올림픽 고속도로 때문에 27년동안 교통소음 및 조망권 피해와 하나뿐인 출입구로 인한 고

립 불편을 감수해온 전북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 주민 110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지중재로 해결됐다.

1984년 마을앞에 약 3m높이로 88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마을은 시야가 막히고, 외부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인 통로박스 마저 폭 4m, 높이 3.5m 규모로 작게 만들어지면서 주민

들은 오랫동안 소음과 매연 등의 환경피해와 대형 차량 및 농기계를 진출입시킬 수 없는 생

활불편을 겪어왔다.

여기에 최근 설상가상으로 88고속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으로 확포장되면서 도로 높이가 당

초보다 약 5m(성토 3m + 방음벽 2m) 정도 더 높아지게 되자 주민들은 도로 선형을 변경하

거나 성토부 약 200m를 교량형태로 교체시공해달라며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3시 남원시 대강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민원인인 

마을주민들과 김형만 남원시부시장, 김성환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재를 시도해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합의안에 따라 ▲ 88고속도로와 마을 사이에 있는 저지대 농지를 도로공사가 매수해 고속도

로가 완공되는 2015년 12월까지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후 남원시는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 주민들이 다니는 현재

의 진출입로를 12m 넓이로 확장하고, ▲ 250m 길이의 마을앞 비포장 농로도 폭 3m 넓이로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위원장은 "권익위가 관련기관들과 함께 수차례 협의한 결과 오랫동

안 불편을 겪어온 마을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건설타임즈(http://www.con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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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주민불편 해결
민원번호：2BA-1106-204455(교통도로원과, 배중배 조사관)

(‘11. 8. 11.) 

민원개요

전남 화순 대리지구 국도 22호선 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해 마을 진출입 교차로가 단절되어 통행

이 불편하게 되니, 마을 앞 농기계 통행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등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를 설

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마을의 교차로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정 

중재 

 당사자

∙ 신 청 인：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 등 2,435명

∙ 피신청인：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 관계기관：전라남도 화순군수

 민원내용 

∙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마을 진출입로가 단절되는바, 아래 3가지 사항 요구

   ① 대리1구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② 대리1, 2, 3구 마을 앞의 농기계 통행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

   ③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 설치

 피신청인 등 의견

가.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 이 민원 공사는 당초 지하차도로 발주되었으나 대리 1구 마을 진출입로 및 공

설운동장 진출입 교차로가 차단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09. 9. 28. 공사착공 이후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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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민원 해결, 사업의 용이

성, 경제성 및 주변구조물(화순천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가차도로 시

행 예정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 농기계 통행로 및 가감속차로, 화순공

설운동장 진출입 설치요구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가차도

로 시행

나. 화순군수 

∙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

 주요 쟁점사항

∙ 마을교차로 개선사업 타당성 여부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이 민원 공사는 당초 지하차도로 발주되었으나 대리 1구 마을 진출입 교차로 

및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가 차단됨에 따

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그동안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지만 3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 민원 해결, 사업의 용이성, 경제성 및 주변구조물(화순천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가차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ㅇ 신청취지 중 ①, ② 요구사항은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 관계없이 모두 해결 가능

ㅇ 신청취지 중 ③ 요구사항은 고가차도로 시공할 경우 해결 가능하나, 지하차도로 시공할 

경우 화순공설운동장 진출입 교차로와 190m거리에 위치한 화순천교로 인해 법적 경사

도(4%)보다 높게(9%) 되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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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 방안에 대한 주민간 이견으로 2년여 동

안 공사 답보 상태(ㅇㅇㅇ 등 2,435명이 총 5차례 민원 신청

나. 해결 목표

∙ 국도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 공사에 따른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에 관한 개선방안 모색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2010.  9. 29.：진출입로 및 농기계 통행로 등 설치 요구 민원 제기

∙ 2010. 12. 17.：고가차로 반대 민원 제기

∙ 2011.  1. 26.：고차차로 반대 민원 제기

∙ 2011.  1. 27.：진출입로 및 농기계 통행로 등 설치 요구 민원 제기

※ 2011. 2. 17. 1차 실지조사：기존 철도로 인하여 화순공설운동장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 설치 곤란함을 설명

※ 2011. 3. 8. 출석조사：마을 주민들의 요구조건 반영 방안 협의

∙ 2011. 3. 21.：고충민원 신청서 취하

※ 마을 주민 간 갈등을 이유로 취하서 제출(대리 1구 주민：고가차도 요구, 

대리 2, 3구 주민：지하차도 요구)

∙ 2011. 6. 27.：고가차도 반대 민원 제기

※ 2011. 8. 1. 2차 실지조사：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과 협의(민대민 갈등 

해소)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신청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건설기술자를 선정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이 민

원 공사 설계를 확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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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신청인은 2011. 8. 26.까지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 공사 설계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특급

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선정(이하 ‘이 민원 건설

기술자’라 한다)한다.

∙ 피신청인은 2011. 8. 29.까지 이 민원 건설기술자에게 대리교차로 타당성 검

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용역 내용은 대리1구 마을 진출입 교차로, 대리 

1, 2, 3구 마을 앞의 농기계 통행차로 및 가감속차로,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

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설치가 모두 가능한 최선의 방

안을 검토하도록 하며, 용역기간은 2011. 9. 2.까지로 한다.

∙ 신청인들,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은 이 민원 건설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하고, 용역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용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관계기관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로등 이설, 가로수 이

식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 26.：건설기술자 선정완료

∙ ’12. 8. 29.：선정된 기술자와 용역계약 완료

∙ ’11. 9. 17.：용역결과 발표(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합의한 사항임)

나. 시사점

∙ 마을 주민들(2,435여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장기간(2년째) 중단됐던 도로

공사를 위원회에서 주민들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약 1여 년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협의한 결과임

- 자칫 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을 될 수도 있었던 사

안이었음

-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 조정자로서 민원을 조정 중재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

소하고 정책사업(도로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

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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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재개될 듯

주민-기관 갈등으로 2년간 중지..권익위 중재

❙기사입력 2011-08-11 18:17    

【화순=연합뉴스】장아름 기자 = 교차로 개설 문제로 주민과 기관이 갈등을 빚어 2년째 중

단됐던 전남 화순군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오후 화순군청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주민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

주국도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정하고, 선정된 기술

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측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09년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화순 공

설운동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민원에 최근 고가차

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러나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

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권익위가 주민들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와 출석조사를 하고 협의한 결과"라며 "자칫 주민 간의 갈등 심화와 화

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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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집단민원 중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기사입력 2011-08-11 15:45 

【서울=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화순군청에서 국도 22

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공사에 대해 마을대표들이 직접 선정한 기술자

가 설계타당성을 검토하는 합의안을 성사시킨 후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8.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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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대리 교차로 개선공사 재개될듯 

국민권익위, 중재로 9월 20일까지 설계안 마련시 주민 등 수용키로 

2011-08-11 오후 10:27:11

 

▲ 11일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란 권익위원장 주재로 합의안 도출 뒤 기념촬영.

주민 민원 등으로 2년째 중단됐던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재개될 것

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11일 화순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

주국도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 개선에 

따른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 요구 민원(신청인 대표 김00외 2,434명)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합의안은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선

정하고, 선정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

무소측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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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당초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지난해 9월 화순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최근 고

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과 올해 1월과 6월 등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

구하며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권익위가 주민들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를 통해 협

의한 결과로, 자칫 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교차로 설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4년에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가 입체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리교차로에서 김영란 위원장의 현지 확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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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대리지구 교차로 공사 재개될 듯  

권익위, 조정중재로 민민관(民民官) 갈등 해결 물꼬 

입력 2011.08.11  16:12:02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프라임경제】마을 주민들과 관계기관간 갈등으로 2년째 중단됐던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

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중재로 재

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11일 오후 2시 전남 화순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홍이식 

군수, 박광철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지

구 교차로 개선에 따른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등 요구 민원(신청인 대표 김00외 2,434명)

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 마을 대표들이 교차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술자를 직접 선정하고, ▲ 선정

된 기술자가 9월 20일까지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민과 발주청인 광주국도관리사무소측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당초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를 지하차도로 착공했으나 화순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고가차도로 설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하며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빚어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권익위가 주민들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수차례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협의한 결과로, 자칫 주민간의 갈등 심화와 화순군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인

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교차로 설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4년에 화순 대리지구 

교차로가 입체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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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이백삼거리 고속도로 통로박스(굴다리) 확장 합의
민원번호：2BA-1105-026834(교통도로민원과, 최용환 조사관)

(‘11. 9. 5.) 

민원개요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을 연결하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의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

선 철도의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통행불편과 교통정체을 일으키고 있으니, 통로박스를 차량 교행

이 가능하도록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통로박스 추가신설 및 사업비를 관계기관이 각 각 분

담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합의 

 당사자

∙ 신 청 인：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외 500명

∙ 피신청인：충청북도 옥천군수,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원내용 

∙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을 연결하는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의 경부고

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통행불편과 교통정체을 일으키고 

있으니, 통로박스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 요구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옥천군수

∙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간 사업비 공동부담

으로 추진되어야 함

나. 한국도로공사 

∙ 2004. 9.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통로박스를 기존대로 존치하고 선형개량으로 

인한 폐고속도로와 군도 15호선 연결도로 700m를 설치하였으므로, 옥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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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시행해야 함

다. 한국철도시설공단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단 75%, 옥천군 25%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함

 주요 쟁점사항

∙ 통로박스 확장 또는 추가 설치

∙ 시설비용 분담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삼거리 지점에 나란히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는 국도 4호선과 군도 15호선의 접속로이고, 군북면 환평리, 

추소리, 이평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통로이나,

- 통로박스의 폭이 4.3 ~ 4.5m로 협소하여 일방통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박

스 입구에서 대기했다가 번갈아가며 통과하는 실정이고, 특히 철도 통로박

스는 높이가 3.4m에 불과해 대형차량 진․출입 불가

- 군도 15호선과 연결된 폐고속도로가 대전~ 옥천 간 통행로로 활용되면서 

종래보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의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졌고(통로박스 평균

통행량：3,044대/일), 좁은 통로를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다보니 교통사

고의 위험이 상존함

나. 해결 목표

∙ 상습정체와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의 기존 통로박스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 마련

-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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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5.  4.：통로박스 확장 요구 민원 제기

∙ ‘11. 6. 16.：현장조사 실시

∙ ‘11. 7. 14.：1차 출석조사 실시

∙ ‘11. 7. 15. ~ 8. 5. 통로박스 확장에 따른 기술검토 실시

∙ ‘11. 8. 10.：2차 출석조사 실시

∙ ‘11. 8. 11. ~ 8. 12.：위원회 조정안 협의 및 수용

∙ 4회에 걸친 현장방문과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 마련

나. 대안제시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신설(폭 4.5m, 높이 4.5m) 및 사업비는 옥천군 

20억 원 정액부담,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

∙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폭 8m, 높이 4m) 및 사업비는 옥천군과 한국철도

시설공단 각각 25%와 75%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추진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조정 (합의) 결과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는 추가신설(폭 4.5m, 높이 4.5m)하고, 경부선 철도 통

로박스는 폭 8m, 높이 4m로 확장,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설치비는 옥천

군이 20억 원을 정액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며, 경

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공사비는 옥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5%와 75%를 

부담하고,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 시설개선공사비는 보은국도관리사무

소에서 부담, 고속도로와 철도 통로박스 간 연결도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만하게 하고,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철도 통로박스의 바닥면이 낮아짐에 따라 노면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국도 4호선 연결부 가․감속차로에 대해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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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의 확장사업비는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20억 원을 정액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며,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의 

확장사업비는 충청북도 옥천군수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횡단구간 및 철

도시설보호를 위한 필요적 시설에 한하여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

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각 25%와 75%를 분담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와 같은 규모의 폭 4.5m, 높이 4.5m의 

통로박스를 추가신설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폭 4.3m, 높이 3.4m의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를 폭 8m, 높이 4m로 확장한다.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와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간 연결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부지 내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고, 나머지 연결도로 부분은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설치하며, 연결도로 종단경사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만

하게 하고,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의 바닥면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

여 노면수 유입량 증가 등에 대비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경부선 철도 통

로박스 확장에 따른 국도 4호선 연결부 곡선반경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한다.

∙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은 철도 횡단구간(옹벽 포함)을 제외한 국도 4호선 연결

부 가․감속차로 시설개선 공사비를 부담하고, 시설개선공사는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괄시행하며,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편입 사유지나 

지장물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은 충청북도 옥천군수가 부담한다. 

∙ 충청북도 옥천군수는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와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사

업에 따른 제반 인․허가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한다.

∙ 신청인은 통로박스 확장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 

중 부득이 발생하는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12.  6.：한국철도시설공단 위․수탁협약체결

∙ ’12.  5.   ：한국도로공사 위․수탁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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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   ：설계 완료 예정

∙ ’14. 12.   ：공사 완료 예정

나. 시사점

∙ 그 동안 협소한 통로박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관

련기관들의 양보와 협조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통로박스가 확장됨

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통행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함.

∙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통로박스 확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들이 현장조사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양보하고 협력

하여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임

∙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업 초기에 반영하여 민원발

생 예방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됨

∙  위치도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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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이백굴다리 60여년 만에 확장

❙기사입력 2011-09-05 14:31 | 최종수정 2011-09-05 14:49 

 

【옥천=연합뉴스】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이백굴다리’가 60여년 만에 확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군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ㆍ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 굴다리 확장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속도로 굴다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크기(폭ㆍ높이 각 4ㆍ5ｍ)로 

1곳을 새로 설치하고, 철도 굴다리(폭ㆍ높이 각 4ㆍ5ｍ)는 폭 8ｍ로 확장하는 데 합의했다. 

1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비는 고속도로 굴다리의 경우 옥천군이 20억원만 부

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가 떠맡기로 했고, 철도 굴다리는 옥천군과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25대 75의 비율로 분담키로 약속했다.

굴다리와 연결된 국도 4호선의 가속ㆍ감속 차로 공사비는 전액 보은국도관리사업소가 부담하

기로 했다.

권익위 김 부위원장은 "비좁고 경사진 굴다리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컸을 것"이라며 "뒤

늦게나마 불편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942년과 1970년 각각 설치된 이곳의 철도와 고속도로 굴다리는 군북면 추소ㆍ환평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2004년 옛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하루 통행차량이 3천여

대를 웃돌 정도로 교통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굴다리가 비좁아 차량교행이 불가능하고 도로의 경사도 심해 사고위험이 높자 주민들

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굴다리를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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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옥천 이백굴다리 확장 조정회의

❙기사입력 2011-09-05 14:04 

【옥천=연합뉴스】박병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옥천

군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이백굴다리 확장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2011.9.5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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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찾은 국민권익위원회

❙기사입력 2011-09-05 14:05 | 최종수정 2011-09-05 14:57 

 

【옥천=연합뉴스】박병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

굴다리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이 

굴다리 확장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1.9.5

bgipark@yna.co.kr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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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전달하는 김대식 부위원장

❙기사입력 2011-09-05 14:17 

 

【옥천=뉴시스】5일 오전 충북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서 60여년전 세워진 경부선 철도와 경

부고속도로의 낡고 협소한 이백삼거리 소재 통로박스 확장 민원을 해결한 후 

김대식(왼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합의서를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

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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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낮춰, 주민 교통 안

전대책 마련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육환경 열악해진 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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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낮춰, 주민 교통 안전대책 마련
민원번호：2BA-1101-062607(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덕양 조사관)

(’11. 3. 24.)

민원개요

대한체육회에서 충북 진천군에 신축 중인 ‘진천선수촌’ 진입로가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1.8m 높

게 설계되어 설계도서 대로 개설될 경우, 조망권 침해 및 교통사고 위험과 산사태·침수 등이 예

상되니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당초 1.8m로 시공예정이던 선수촌 진입로를 1m로 낮

춰 시공하는 대안 마련 

 당사자

∙ 신 청 인：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죽동마을 주민 76명 대표 이장 ○○○
∙ 피신청인：대한체육회

∙ 관계기관：충청북도 진천군수

 민원내용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군에 건립 중인 진천선수촌 진입로(이하 ‘이 민원 진입로’
라 한다) 및 평면교차로의 높이가 신청인 마을 진입로 보다 1.8m 높게 조성된다

고 하는바,

- 이로 인해 조망권 제한, 교통사고 위험, 산사태 및 침수 등 주민 불편과 재난

위험이 예상되니 주민안전대책을 세워 달라. 

 피신청인 등 의견

가. 대한체육회

∙ 이 민원 진입로의 높이를 마을 진입로의 높이와 같게 할 경우(1.8m→0m), 평

면교차로 부분에서 급격한 경사가 생겨 차량속도 증가 및 교차로 부분 물고임

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 신청인의 요구대로 이 민원 진입로의 높이

를 낮추는 것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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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청북도 진천군수

이 민원 진입로의 높이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같은 입장이나, 

신청인 마을은 산사태 재난 위험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안전대책 마련에는 만전

을 기하겠음

 주요 쟁점사항

∙선수촌 진입로 높이 조정

∙평면교차로 교통 안전대책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에 올해 8월 준공예정으로 진천선수촌 1

단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수촌 진입로가 마을 진입로 보다 약 1.8m 

높게 건설될 예정인 바,

- 양 진입로가 교차하는 평면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로 인한 조망권 침해, 산사태 및 침수 등에 대한 주민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참고：진천선수촌 1단계 공사 개요

◦ 위치/기간：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일원 / '09.2.5.～’11.8.18.(31개월) 

◦ 사업규모：856,253㎡(약 260백평) / 건축면적(34,604㎡)

◦ 시 행 자：대한체육회장

· 시공사：삼성물산(60%), 태영건설(40%)

◦ 총사업비：184,042백만 원(공사비 155,942백만 원, 보상비 등 28,100백만 원)

◦ 세부내용

· 지원시설：행정동, 선수교육회관, 체력훈련장, 선수숙소(350인), 스포츠의·과학실

· 훈련시설：수영센터, 다목적체육관, 실내실외테니스장, 사격장, 조정/카누훈련장, 종합육상장, 

투척/다목적필드(소프트볼·럭비·야구), 정구장, 클레이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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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 목표

∙진천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

익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민원해소방안 강구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의 합리적 해결 도모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1. 27.：제1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위원회가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를 현재의 1.8m에서 1m 내외로 하향 조정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가협의 등을 통해 높이 확정키로 합의

∙ ’11. 2. 22.：제2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진천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1m로 낮추기로 확정하고, 교통안전문제 및 침

수 등 주민안전대책 협의 

∙ ’11. 3. 15.：제3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기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정안 협의 및 도출, 조정회의 일정·실무 협의  

 조정 결과 

가. 조정 최종결과

∙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마을 진입로와의 평

면교차 부분을 포함해 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당초 1.8m에서 1m로 낮추어 

시공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진천군은 죽동마을이 산사태 재난 위

험지구임을 감안해 산사태·마을침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두 기관

이 상호 협의해 평면교차로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는 대안 합의

나. 위원회 조정서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진입로의 높이(마을 진입로와의 평면교차로 부분 포함)를 

당초 1.8m에서 1m로 낮추어 시공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 관계기관은 신청인 마을이 산사태 재난 위험지구임을 감안하여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산사태·마을침수 등 위험에 대한 주민안전대책을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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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까지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 이 민원 진입로와 신청인 마을 진입로가 교차하는 평면교차로의 교통안전 강

화를 위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2011. 4. 30.까지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 신청인은 이 민원 진입로 개설 공사에 적극 협조하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한다.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4. 30.：진입로 높이 설계 완료, 평면교차로 교통안전대책 마련 완료

∙ ’11. 6. 30.：진입로의 높이 1m로 낮추어 시공하고,  소요 비용 부담 완료

나. 시사점(의미)

∙ 이번 조정은 단순히 진천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죽동마

을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까지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특히, 진입로 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진천선수촌 1단계 사업의 원만한 추진

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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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관련 집단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 2011-03-24 17:06 

【서울=뉴시스】김대식(왼쪽 두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충북 진천선

수촌 진입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진입로 조성 공사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집단 민원 해결" 

오는 8월 완공 예정인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건립과 관련한 주민 집단 민원이 오늘 현장 중재

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은 오늘 진천 광혜원면에서 현장중재를 통해 1.8m로 시공할 예정이었던 선수

촌 진입로를 산사태 위험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1m로 낮춰 시공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력시간：2011-03-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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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조정 기념촬영 

❙기사입력 2011-03-24 16:28 

【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4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진천 국

가대표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안전대책 현장조정회의에서 조정

서에 서명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종준 대한체육

회 사무처장, 유영훈 진천군수,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쾌복 죽

동마을 이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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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진입로 갈등 봉합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결 높이 80 낮춰 시공 합의  

2011년 03월 25일 (금) 08:50:24   cbi@cbinews.co.kr  

 

대한체육회가 진천군 광혜원면에 건립 중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진천선수촌) 진입로가 기존 

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설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으나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

결됐다. 

권익위는 24일 광혜원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영훈 군수, 

대한체육회 최동준 사무총장, 마을대표 이괘복씨 등 회죽리 죽동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진입로 설치 문제에 대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당초 1.8m로 

시공할 예정이던 진입로 높이를 80로 낮춰 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천군은 죽동마을이 산사태 위험지구임을 감안, 산사태와 마을 침수 등에 대한 안전대책

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주민들은 선수촌 진입로가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높게 시공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부

터 산사태 위험과 조망권 문제, 교통사고 위험 등을 들어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대

한체육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그동안 3차례의 현장조사와 수차례 실무조정 협의

를 통해 이같이 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 주민,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책사업인 진천 선수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서울에 있는 태릉선수촌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8월 완공을 목표로 

2009년 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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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으로, 교육환경 열악해진 홍명고등학교 이전
 민원번호：2BA-1102-023796(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덕양 조사관)

(‘11. 7. 14.) 

민원개요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홍명고등학교 주변으로 신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학교 경계 

인근까지 조성공사가 한창인바, 이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로 학교가 울산지역에서 기피대상 1순

위가 되어 운영이 어려우니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이전을 요구

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교부지에는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조정 

 당사자

∙ 신 청 인：울산 울주군 홍명고등학교(사립)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6,055명 대

표 ○○○ 
∙ 피신청인：울산광역시교육감

∙ 관계기관：울산광역시장

 민원내용 

∙ 울산광역시가 홍명고등학교(이하 ‘이 학교’라 한다)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학교환경이 악화돼 기피 1순위 학교가 되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졌으니

- 학교부지를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편입(수용)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울산광역시교육감

∙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배정에 대한 학부모 민원해소 등을 위해 이 

학교 이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태화학원)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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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계획과 향후 학교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울산광역시장 

∙ 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학교부지를 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수용)시킬 경우, 분

양가 상승으로 입주기업의 반발과 분양 잔여지에 대한 기업유치 애로 등이 있어 

학교부지를 산업단지에 편입시키기는 어려우며, 대신 학교인접지역에는 환경적 

영향이 적은 업종을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사항

∙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학교 교육환경 피해 여부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 방안

 갈등 분석 

가. 민원발생배경 및 주요사실관계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홍명고등학교 주변으로 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

고 특히 학교 경계 부근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 교육환경의 악화로 울산지역에서 기피 1순위 학교가 돼 학교운영이 어려우

니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1. 2. 8.)
※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국회, 교과부, 울산시·교육청·시의회), 

언론  보도, 시위 등이 계속되어온 울산지역 현안

∙ 신입생 배정시 학부모·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배정되는 비율(강제 배정률)이 

평균 70%로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높음

※ 타 학교의 경우 강제 배정률이 5% 미만, 해마다 홍명고 배정 불만 민원 

다수 발생

∙ 신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공단(동쪽 서유화학공단, 남쪽 온산공단)에 

더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결국 이전이 근본대책



제6장

행정·문화·교육민원 311

나. 해결 목표

∙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이전 방안 마련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집단민원의 합리적 해결 도모

참고：신산업단지 공사 개요

 ◦ 위    치：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청량면 용암리 일원

 ◦ 사업기간：2002년 ~ 2012년

 ◦ 사업규모：A=2,428천㎡
 ◦ 사 업 비：4,342억원(공사 1,148  보상 2,561  기타 633) 

 ◦ 공사착공：’08. 5. 29(2011. 2. 현재 공정 71.0%, 분양 74.5%) 

 ◦ 추진계획：국내․외 기업체 투자유치 및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갈등해결과정 

가. 진행과정 개요

∙ ‘11. 3. 10.：제1차 현지 협의회 개최 및 현장조사

- 학교이전방안 협의(아래 대안을 제시하고 기관 검토 후 방향결정)  

※ 제1안) 학교부지 신산업단지에 편입, 제2안) 학교부지 일대 일반산업단

지 조성, 제3안) 학교부지 일대 민간산업단지 조성, 제4안) 연수원 등 

대체시설로 활용 

∙ ‘11. 4. 7.：제2차 현지 협의회 개최

- 대안별 각 기관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제3안을 추진하기로 잠정합의

- 신청인은 학교부지를 산업단지에 편입해 수용하기를 원하나, 현실적으로 곤

란(산업단지 공정이 71%, 분양계약이 75%이상 진행)

∙ ‘11. 5. 26.：제3차 현지 협의회 개최

- 제3안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

※ 울산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교육청은 행·재정 지원 적극 협조

∙ ‘11. 6. 29.：제4차 현장조사 및 신청인·관계기관 협의

-  조정안 최종 결정, 조정회의 일정·실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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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결과 

가. 조정 최종결과

∙ 학교법인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건전한 민원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산업단

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학교부지 및 시설을 매각하며, 울산광역시는 개발사업

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산업단지

가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울산교육청은 학교이전에 대한 지도·감
독과 더불어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나. 위원회 조정서

∙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교부지에는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

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건전한 민

간개발사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
시되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부지 및 시설을 매각하되, 사전에 학교이전 부지 

선정 등 학교이전 사항 전반에 대해 피신청인과 필요한 협의를 행한 후 학교

법인 이사회의결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학교이전을 요청한다.

∙ 관계기관은 개발사업자가 관련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

청하면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피신청인은 학교법인의 학교이전 요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가 이

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예

산지원 확보 등을 통하여 학교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다.

∙ 당사자들은 위 합의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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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가. 신청인-피신청인 수용 및 이행여부

∙ ’11. 8.：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지원 확보

∙ ’12. 6.：민간사업자 선정

∙ ’12. 12.：산업단지계획 승인

∙ ’13. 12.：학교부지 및 시설 매각

∙ ’14. 12.：학교 이전 설립

나. 시사점

∙ 이번 조정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쳐 학교이전이라는 근본적인 해

결책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특히 이번 조정은 주위환경의 악화로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학교재단을 위해

서도, 오래 묵은 지역현안의 해결이라는 관계기관의 입장도 아닌, 

-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장기 미해결되고 있던 교육민

원을 해결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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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개선' 국민권익위

❙기사입력 2011-07-14 15:49 |

【울산=뉴시스】14일 오후 공단 소음과 분진 때문에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 학교 이

전 민원을 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홍명고등학교를 방문한 국민권익위원

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비산먼지가 휘날리는 현장을 가르키고 있다. (사진=국

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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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울산시·교육청과 교육여건 개선 위한 학교이전 합의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울산 홍명고 이전 물꼬 

【울산=연합뉴스】이상현 기자 = 14일 울산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

위원장(가운데)이 홍명고 이전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재학생 789명(24학급)의 홍명고등학교는 1988년에 개교했지만, 주

변에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해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학

생과 학부모들의 기피학교로 인식되면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 6,055명이 제출한 집단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14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울산광역시교

육감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

을 위한 학교 이전안을 포함한 중재안을 성사시켰다. 

홍명고는 동쪽 인근에 석유화학공단이, 남쪽에는 온산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학교 뒤편으로는 

2008년부터 공사 중인 신일반산업단지가 있어 교육환경이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기피 학교 1순위로 인식돼 매년 해당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30%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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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고, 나머지는 학생 희망과 무관하게 강제배정되면서 민원이 잦았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울산시에서 기존의 학교부지는 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해 수용해주고, 대

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울산시는 공정이 70%이상 진행된 

산업단지에 학교부지를 추가 편입하면 분양가가 올라 입주기업이 반발하고, 잔여부지에 기업 

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

의를 통해 ▲ 울산교육청

은 학교이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맡고, 더불어 교과

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확

보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 산업단지계

획이 승인·고시되면 학교

법인은 선정된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학교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고, ▲ 울산

광역시는 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

로 합의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학교운영이 어려

워진 학교재단이나 오래 

묵은 지역현안의 해결이

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

보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에 관계기관들이 모두 

뜻을 같이해 협력함으로써 원만히 성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명고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약 3년 이후에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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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 이전 물꼬 

작성자 홍상순 작성일 2011-07-14

 ◀ＡＮＣ▶
 공단에 둘러쌓여 진학 기피 학교로 전락한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등학교가 관련 기관들과 이

전에 합의했습니다.  

 홍명고 부지를 사들일 민간 사업자를 찾는 일이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990년 개교한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

 동쪽에는 석유화학공단, 남쪽에는 온산공단이 위치해 있고 현재 조성중인 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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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는 학교 뒤편이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해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강제 배정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우열 학부모/홍명고

 학교 재단과 학부모들이 이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4차례 중재에 

나서 드디어 이전 방안을 찾았습니다.

 홍명고를 포함해 이 일대를 민간업자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홍명고는 학교 용지를 매각하

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민간 개발 사업자가 나설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울산시교육청은 이전 부

지를 물색하고 부족한 설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김대식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남은 과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선뜻 나설 민간 개발 사업자가 있겠냐는 겁니다.

 홍명고 부지는 5만제곱미터, 산업단지는 최소  50만제곱미터는 돼야 수익성과 효율성을 갖

출 수 있어 인근 지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홍명고는 현재 4개 건설회사에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이 일대 땅값 

상승으로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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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 이전 확정

2011-07-15 오전 8:39:26

공단과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고통받아온 울주군 홍명고등학교가 이전됩니다.   

현재 학교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인데,   

부지를 매입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지가 관건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이 울주군 홍명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공단과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학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홍명고등학교는 동쪽에 석유화학공단이,   

남쪽에는 온산공단이 위치해 있고, 학교 뒤편으로는   

신일반산업단지가 한창 조성 중에 있는 등 공단과 산업단지에 둘러 싸여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인식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기피학교 1순위로 전락했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고, 강제배정으로 인해 민원도 잦았습

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가진 끝에,   

14일, 학교를 이전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김대식/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청은 학교이전에 관한 지도.감독과, 교과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학교법인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경우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학교부지를 매입할 민간개발 사업자만 나타난다면,   

학교 이전은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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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 이전 드디어 물꼬  

권익위, 市·교육청과 합의

부지매입 사업자 물색 관건  

2011년 07월 14일 (목) 21:30:07 최인식 기자 cisfrwwdom@hanmail.net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의 중재로 울산시와 시교육청, 학교법인 태화학원이 홍명고 

이전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과 김복만 교육감, 장

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원우 태화학원 이사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

을 위한 홍명고 이전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울산시와 시교육청, 학교법인 태화학원은 국민권익위의 학교 이전 조정서에 서명함으로

써 공단에 둘러 싸여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 학부모들이 제기해 온 학교 이전요구가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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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서에는 울산시는 현재 학교부지를 민간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시교육

청은 홍명고가 명문고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1988년 개교한 홍명고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었다. 이에 태화학원과 학부모들은 2004년부터 학교부지를 공단에 

편입하고 학교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그동안 태화학원은 학교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 마련을 위해 현재 학교 부지를 인근 신산업

단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울산시가 학교 부지를 신산업단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학교재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

을 제기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3차례 학교와 시교육청을 방문해 홍명고 이전 문제를 관계기관과 논의

해 왔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이날 홍명고 이전에 합의 서명을 받아냈다.

 

하지만 홍명고 이전이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전할 학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은데

다 학교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쉽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태화학원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학교 부지 매각과 학교 이전 부지 물

색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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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 부지매각으로 이전 결정  

울산시-산단조성 협력 교육청-예산확보 지원 

2011년 07월 14일 (목) 20:18:35 박송근  song@ulsanpress.net  

 

[속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홍명고등학교의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학교 부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이 되어야 가능해 이전 시

기는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학교법인 태화학

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의 주재로 홍명고 이전 문제를 

협의한 결과 홍명고를 옮기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은 학교부지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지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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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기로 하고, 울산시는 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 등 6,055명은 홍명고가 울산과 온산공단에 둘

러싸여 있어 대기공해가 심한데다 울산시의 산업단지개발로 소음과 분진 피해까지 보고 있다

며 국민권익위에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이날 이 같은 합의를 이끌

어냈다.

 

홍명고는 24학급 789명 규모로 1988년에 개교했으나 북쪽에 울산석유화학공단, 남쪽에 온산

공단이 있고 최근에는 동쪽에 울산시가 신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

해졌고, 교통마저 불편해 지역 중학생에게 진학 기피 학교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해마다 이 학교에 학생을 강제 배정하면서 민원이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

다.

올해에는 전체 신입생 279명 가운데 62.3%인 174명이 강제배정됐다.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학교재단이나 오래 묵은 지

역현안의 해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

게 하겠다는 의지에 관계 기관이 모두 뜻을 같이해 협력함으로써 원만히 성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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